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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 출연연의 합리적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기관 가치 기준 탐색 연구

Ⅱ. 연구 목표 및 방법

1. 연구 목표

출연연이 창출하는 다양한 유･무형적 가치와 영향력을 명확히 정의하고 체계적

으로 분석하여, 출연연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기준을 

개발하고 제시

출연연 예산 배분･조정시 심의 관계자가 출연연의 유무형의 가치를 고려한 예산

심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

2. 연구 방법

출연연 공공가치를 다차원적으로 규명하고 예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문헌연구, 

주요국 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논리모형 기반 구조화, 자료 기반 검증을 결합한 

방법을 적용하고 상호 보완･피드백을 이루는 구조로 연구 설계

문헌연구

공공가치이론, 조직가치, 공공부문 성과관리, RRI, 사회적 영향 평가 등 이론 검토

출연연 가치가 단순 산출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결과･영향을 포함해야 함을 

확인

과정 중심 가치(책임성･윤리성･개방성･포용성 등)를 프레임워크에 포함할 

필요성 도출

주요국 사례 분석

미국 DOE 산하 국립연구소, 영국 REF･AREA, 호주 ARC EI, 독일 프라운호퍼, 

프랑스 INRAE･ASIRPA, 국내 출연연의 가치 관련 내용에 대한 심층 분석

핵심적인 공통 사항 확인과 가치 활동을 규정하는 개념적 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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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

관련 전문가 자문･검토를 통해 가치 기준 구조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검증

논리모형 기반 구조화

투입–활동–산출–결과–영향 5단계 논리모형을 활용하여 출연연 가치 창출 구조를

가치사슬로 재구성

단기 산출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가치 창출 전 과정을 추적･설명할 수 있는 

구조 마련

자료 기반 검증 및 예산 심의 적용 가능성 분석

연구회･과기정통부･기재부･국회 예산심의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가치 기준이 

각 단계･문서에 통합될 수 있는 경로 분석

Ⅲ. 연구 주요 내용 및 결과

1. 문헌연구

출연연은 국가 R&D 생태계의 핵심 기관으로, 고위험･공공목적 연구 수행을 

통해 과학기술･경제･사회･정책 분야의 공공가치를 창출함

출연연의 가치는 민간기업(경제 중심)･비영리부문(사회 중심)과 달리 공적 사명 

가치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므로, 전통적 기술성과 중심 평가는 한계가 

존재함

출연연의 가치영역은 기능적 기여에 따라 5대 분류로 제시함:

① 과학기술적 가치 ② 경제적 가치 ③ 사회적 가치 ④ 정책적 가치 ⑤ 책임 

있는 연구혁신 가치

기존 평가체계는 논문･특허 등 단기･정량 성과 중심으로 무형성과와 장기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국 평가모델과 국제 프레임워크 분석을 수행함

결론적으로 출연연 가치 측정은 단일 지표가 아니라 유･무형 성과와 장기 결과･

책임성까지 포괄하는 통합 가치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며, 이는 향후 출연연 평가･

예산･정책 설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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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연연 가치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가. 국외 사례

세계 각국 국립연구소･출연연은 과거 기초･원천연구 성과 중심에서, 현재는 

국가전략･사회적 임팩트 중심 미션 지향형 구조로 전환 중임

평가체계 역시 논문･특허 건수에서 벗어나, 사회･경제･환경･정책･안보 영향과 

연구환경･문화까지 포괄하는 다층적 구조로 진화하고 있음

(1) 미국 DOE 국립연구소 체계

DOE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는 GOCO 모델(정부 소유, 민간 운영)과 M&O 

계약을 기반으로, 매년 PEMP(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Plan)･가치판단을 통해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평가체계를 운영함

평가목표는 미션 달성도, 과학･기술 성과, 시설･안전･재무･리더십･보안 등 8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결과는 Report Card로 공개됨

Argonne, NETL, NREL 등은 투입–산출 모형 등을 활용해 GDP･고용･세수 

기여 등 경제적 영향 분석을 정례화함으로써, 국립연구소의 경제･지역혁신 파급

효과를 수치로 제시하고 있음

Annual Lab Plan(ALP)은 비전–미션–전략–파트너십–운영･인력･주요성과 등

으로 구성되어, 연차보고서–평가지표–전략계획이 정합적으로 연계된 구조를 

보여줌

(2) 독일 프라운호퍼 사례

프라운호퍼는 유럽 최대 응용연구 네트워크로, 산업･사회 문제 해결형 응용연구를

명확한 미션으로 설정함

분산된 다수 연구소와 중앙 거버넌스를 결합한 분산–집중 혼합형 구조로, 국가 

전략･지역 산업･기업 수요를 동시에 반영하는 생태계를 구축함

계약연구･특허･기술이전･스핀오프 등을 통해 산업혁신･생산성･고용･GDP･

세수 효과를 창출하며, 1유로 투자→수배의 GDP 증가 등 계량적 임팩트 연구를 

수행함

EMI(Ernst‑Mach‑Institut) 등은 보안･회복력･재난･인프라 보호･중소기업 

회복력을 연구하며, 사회･경제･기술･안보 가치를 확장된 보안 개념으로 통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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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REF & UKRI EPSRC AREA

REF는 대학 연구를 연구성과물 60% + 영향력 25% + 연구환경 15%로 평가하는 

국가 단위 제도로, ‘사회적 영향’ 개념을 제도화한 대표 사례임

영향력은 중요성 × 도달범위 기준으로, 서사형 사례 + 증빙자료를 통해 심사함

환경 평가는 전략, 인력, 재원･인프라, 학문･커뮤니티 기여 등을 통해 연구환경･

역량 자체를 하나의 가치 영역으로 다룸

EPSRC AREA 모델은 Anticipate–Reflect–Engage–Act 4단계로, 연구 전 

과정에 책임 있는 연구혁신을 내재화하기 위한 과정･거버넌스 프레임워크임

(4) 호주 ARC Engagement & Impact (EI)

EI는 연구우수성와 별도로, 대학의 산･학･사회의 참여와 영향을 독립 축으로 

평가하는 제도임

이해관계자는 사용자 재원 비중 등 정량지표 + 서술형 전략･활동 보고를 함께 

평가하며,

영향력은 구체적 영향 사례 + 영향 창출을 위한 제도적 접근을 Low–Medium–

High 등급으로 각각 따로 평가함

특히 ‘영향력’ 자체와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체계’를 분리함으로써, 성과와 시스템을 

동시에 진단하는 구조를 제시함

(5) 프랑스 INRAE – ASIRPA

INRAE의 ASIRPA는 사례 기반 사회･경제･정책･환경･보건 영향평가 방법론

으로, 연구→성과→사회적 파급의 전 과정과 메커니즘에 주목함

연대기･영향경로･영향벡터(5대 영향차원)를 활용해, 경제, 정책･행정, 환경, 보건, 

사회･지역의 다차원 성과를 질･양적으로 구조화함

단일 지표로 귀속하기보다, 다양한 행위자의 기여와 전환에 대해 분석하는 접근으로, 

‘사명 기반 책임성’을 구현함

(6) 종합 분석

해외 사례는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임무–성과–영향–과정･거버넌스–

생태계”라는 일관된 질문에 답하는 구조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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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도출되는 핵심 가치 요소는 다음과 같음

임무 정합 : DOE,프라운호퍼, INRAE 모두 명확한 국가･사회 미션을 전제로 

설계됨

과학기술 : REF의 outputs, DOE･Fraunhofer의 세계수준 S&T, INRAE의 

학문･데이터 성과 등

경제･산업 : 기술이전, 스핀오프, 산업계 계약연구, 경제파급 분석 등

사회･환경･안보 : 기후･에너지･보건･식량･재난･회복력･안보 등 다층적 임팩트

정책･공공서비스 : 정책 근거 데이터 제공, 규제･표준･제도 설계 기여

혁신 생태계･연구 인프라 : 대형 연구시설, 시험･검증 인프라, 장기 데이터･모니터링,

지역 클러스터 허브 기능

이해관계자･과정 : EI･AREA･ASIRPA를 통한 사용자 참여, 공동설계, 상호작용 

기반 가치 창출

책임 있는 혁신･거버넌스 : 안전･보안･윤리･투명성을 내재화한 평가･운영 체계

나. 국내 사례

출연연 정책 변화

국가전략기술 확보･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출연금 중심･임무 중심 R&D 체계로 

전환, 연구기관의 역할을 ‘국가 거점 실행기관’으로 재정의함

NSTL 도입･대표성과 중심 평가 등으로 기관의 책임성･성과창출 압력 강화 → 

전략･조직･예산 구조의 전면적인 재편 유도

출연연 내부 변화

기술단위 조직에서 문제･임무 중심 융합 조직으로 전환 → 다학제 협업･매트릭스 

연구 증가

논문･특허 중심 성과에서 실증･기술이전･산업 적용 성과 중심 체계로 변화 → 

현장 파급력 확대

AI･데이터 기반 운영, 개방형 협력 모델 확산 → 연구 효율성･협업 범위 증가

국가 R&D 성과지표 변화

기존 산출물 중심에서 결과･영향 중심 5대 분야･208개 지표 체계로 전환 → 

장기적 사회･경제적 효과까지 평가 범위 확대

출연연 성과를 정량성과 + 질적 영향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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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공통 가치영역

출연연은 연구를 통해 국가전략･경제･사회･환경･인프라･글로벌 등의 분야에 

다차원적 파급효과*를 창출함

* 국가전략기술 연구를 통해 안보･공급망 안정성 강화, 산업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신산업 

창출･기업 성장 기여, 환경･보건 기술 개발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시험･평가･표준화･데이터 

인프라 구축으로 산업생태계 기반 고도화, 지역 클러스터와 협력하여 지역경제･일자리 창출에 기여

3. 출연연 가치 기준 설정

(1) 가치 기준 설정의 기본 방향･원칙

기존 논문･특허･기술이전 중심의 양적 평가 한계를 넘어, 국민 삶･경제･사회･

환경･안보･정책에 미치는 질적･장기적 영향까지 포착하는 다차원 가치 기준을 

지향함

출연연이 국가전략기술 확보, 사회문제 해결, 국가･경제･기술안보 강화, 연구

생태계 조성 등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가치 기준을 설계함

(임무정합성) 각 기관의 설립근거･법정임무･중장기 전략과 가치 기준 요소의 

정합 가능성, 23개 기관의 이질성을 고려해 기관별 가중치･적용방식의 유연성을 

고려

(사회책임성) 연구성과가 삶의 질･불평등･안전･환경･기후･안보･미래세대 지속

가능성에 실제로 기여하는 정도를 포함하고, 감염병･재난･사이버위협･공급망 

교란 등 신종 리스크 대응능력을 기반으로 함

(정책활용성) 가치 기준을 예산편성･배분･조정, 기관평가, 전략･중장기계획, 

국가전략기술･안보･사회문제 정책기획에 직접 쓸 수 있는 정책도구로 설계함

(2) 가치 기준 설정 절차･단계

가치 기준 도출을 ① 이론분석 → ② 국제사례 분석 → ③ 국내 제도･현실 검증 

→ ④ 정책 적용 가능성 점검의 절차로 설계

(이론 단계) 공공가치･조직가치･성과･영향평가 등 이론을 종합 검토해, ‘공공

연구기관이 만들어야 할 가치 범위’와 ‘과정 가치’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정립함

(사례 단계) 미국 DOE･영국 REF･프랑스 ASIRPA･독일 프라운호퍼 등 사례를 

분석하여, 결과물･영향력 중심 구조, 안보･정책･사회 영향 평가, 과정･역량 평가 

강화 추세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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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검증 단계) 문헌･사례에서 추출한 가치요소를 논리모형에 매핑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현실성, 지표화 가능성, 기관별 적용 유연성을 점검하여 

구조화함

(정책 적용 점검) 정부 부처 R&D 예산 프로세스와 연결성을 분석해, 예산 배분 

및 출연연 관련 정책 과제(평가 등) 등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지 정책 타당성을 

확인함

(3) 분석틀･논리모형･가치사슬

출연연의 가치를 투입–활동–산출–결과–영향 5단계 논리모형으로 구조화하고, 

이를 출연연 가치사슬로 재해석함

투입 및 활동 단계에는 연구인력･인프라･재정･조직문화･윤리･보안･거버넌스･협력･

교육･조직학습 등 ‘과정･역량 가치’를,

산출･결과･영향 단계에는 논문･특허･정책자료･산업･사회･안보･지속가능성 등 

외부 성과 가치로 군집함

이 다섯 단계 구조를 통해, 단기 산출(논문･특허)과 장기 영향(국가전략･사회

안보･지속가능성)을 분리･연결하여 설명하고, 시간지연과 장기 파급효과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함

특히･연구보안･윤리･협력･조직역량 등은 투입･활동 단계의 독립 가치축으로 

설정하여, “결과만 보는 평가”에서 “결과+과정･역량을 함께 보는 평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함

(4) 10대 가치영역 도출

문헌･사례･제도 자료에서 최초 233개의 가치 기준 후보군 중 설정 기본 3원칙

(임무정합, 사회책임, 정책활용)을 기반으로 83개 가치요소를 1차 추출

이를 논리모형 단계･유사성･정책 활용 가능성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결과와 영향 

중심 ‘결과 영역’과 투입과 활동 중심 ‘과정･역량 영역’으로 재구조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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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치 영역 내용

결과

과학기술적 수월성 지식･기술 창출 및 전략기술 등 과학기술 진보 기반 강화

산업･경제 파급효과 기술이전･사업화와 산업･공급망 경쟁력 제고

사회･환경･삶의 질 기여 보건･안전･환경･기후 대응 및 사회･지역 기여

정책･공공서비스 지원 정책･제도 개선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국가전략 및 안보 기여 국방･원자력･사이버･공급망 등 국가･기술안보 강화

역량

과정

협력･연계 역량 산학연･국제･지역･다부처 협력 네트워크 역량

혁신 생태계 및 인프라 인력･인프라･조직문화･지원체계 등 내부 기반 역량

책임 있는 연구･운영 윤리･투명성･사회정합･위험예측 기반 책임 연구

글로벌 리더십 투명성･보안･이해상충 관리 등 신뢰 기반 운영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인재양성･지식･데이터 개방 및 성과 확산

4. 출연연 예산 배분･조정 활용 방안

중기사업계획서 단계

분야･기술 중심에서, 가치 포트폴리오(과학기술･경제･사회･정책･RRI･안보) 

중심 투자 방향 제시

각 핵심사업별로 투입–활동–산출–결과–영향을 간단히 도식화하여 장기 가치창출

경로 명시

정부 투자방향･예산안편성지침 단계

과기정통부 투자방향에 기술･전략분야별 우선 가치영역(예: AI–윤리/RRI, 에너지–

환경･안보 등)을 함께 제시

기재부 편성지침에 “각 사업의 공공가치 기여영역 및 가치사슬(논리모형)요약을 

제시”하는 항목을 신설

연구회･과기출연연 단계

연구회 예산요구기준 서식에 ‘가치 영역 선택’ + ‘논리 모형 요약’ 항목을 포함

출연연 예산요구 근거자료에 기관 전체의 가치 전략 단락을 넣어, 예산구조 

변화를 가치 관점에서 설명

대･중과제 설명자료를 논리 모형 형식으로 표준화하여, 심의자가 과제별 가치사슬･

포트폴리오를 한눈에 파악하도록 함

이사회는 임무정합성･가치 포트폴리오 균형･가치 창출 경로의 설득력을 체크

리스트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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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프로세스 단계

과기정통부는 예산조정 시 가치 기준과 예산규모･사업설계의 정합성을 중점 

검토하고, 심의 과정 및 절차에서 가치 관점 검토 영역을 배분

자문회의 전문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넘어, 공공문제 해결･국가전략･RRI･

안보 기여를 묻는 가치 중심 질문 세트를 활용

기재부･국회에서는 출연연 예산을 “기관 유지비”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가치 패키지로 설명할 수 있도록, 가치 기준과 대표성과･사례를 연계해 제시

Ⅳ.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 연구의 의의

출연연을 10대 가치영역과 가치사슬로 처음으로 종합 구조화할 수 있도록, 정량･

정성･무형 성과를 아우르는 표준화된 기초 프레임워크를 제시함

논문･특허･기술료 중심의 정량 성과 평가 패러다임을 넘어, 과학기술･경제･

사회･환경･문화･정책･RRI･안보･조직역량･지식생태계 등 가치 중심 판단 틀을 

제안하여 향후 평가･예산체계의 질적 전환 기반을 마련함

예산편성지침･연구회 예산요구･과기정통부･기재부･국회 심의 문서 흐름을 반영해, 

실제 예산 편성･조정 과정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도구로 설계했다는 점에서 

실무 활용성이 큼

국가안보･기술안보･경제안보･사회안보를 독립 가치영역으로 편입하여,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안보 최전선 기관으로 위치시키는 미래지향적 가치체계를 제시함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보완 방향

가치영역･가치사슬 설계가 정성적 문헌･전문가･사례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져 

출연연 전체 데이터 기반 정량 모형･인과 분석･투입 대비 가치 효율성 측정 

및 난이도에 대한 고려는 후속 연구 과제로 남아 있음

또한 가치 기준 도출에 있어서 구조화 된 검증을 AHP등 신뢰성 있는 모델을 

활용하지 못하고 전문가 검토 수준으로 도출되어 가치 기준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음



x

23개 과기출연연의 기관･분야별 이질성(기초･응용･정책･산업･환경･안보 등)을

모두 세밀히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유형별(기초형･전략기술형･사회･

환경형･안보형 등) 가치 비중･지표 차별화를 위해 추가 사례･자료 분석이 필요함

연구회–과기정통부–기재부–국회 간 서식 표준화, 운영 절차･조직･전문위원 

교육 등 제도･운영상의 준비를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진 못했으며,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단계적 시범 적용과 정책 협의가 추가로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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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연구배경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축으로, 고위험･대형 연구와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연구거점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OECD, 2022). 이러한 기능은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유지되어 

왔으며, 출연연은 대학･기업보다 높은 비중의 정부 R&D 투자를 기반으로 국가 

과학기술 및 산업혁신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최근 출연연에 대한 정부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출연연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료 :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2024, KISTEP)

[그림 1-1] 연구수행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추이, 2020~2023

그러나 기후위기, 감염병 팬데믹, 공급망 불안, 디지털 전환 등 복합적･초불

확실성 환경이 심화되면서, 출연연에게 요구되는 역할 또한 전통적 연구 수행을 

넘어 국가 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성장, 기술･경제･사회안보 강화 등 새로운 공공적

책무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연구방식, 조직 운영, 인력 및 예산 관리, 외부협력 

체계 등 출연연의 제도･운영 전반이 구조적 변화기에 직면해 있다(정민우 외, 2024).

제1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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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2023년 「R&D 혁신방안(안)」, 2024년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출연연 체제를 임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가기술연구센터(NTC) 도입, PBS 

제도 개선, NSTL(국가임무 중심 개방형 협력 플랫폼) 구축, 통합예산제 시범 도입 

등은 출연연이 국가전략기술 확보와 장기･도전적 연구에 보다 몰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합성, 기관 수용성, 평가･예산체계의 

동반 개편이 필요하다.

[그림 1-2] 출연연 역동성 및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 주요 내용(2024년)

한편, 출연연의 연구 성과평가는 논문, 특허, 기술료 등 정량지표 중심 구조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연구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정책적･안보적 가치를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 편성과 배분 과정 또한 

기관의 규모나 전년 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져, 기관별 특성과 장기적 가치 창출

역량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미국･영국･유럽 등 주요국은 국립

연구소의 무형･질적 가치를 정책 및 예산 판단에 반영하고 있다(OECD, 2022). 

반면 국내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기준이 아직 부재한 상태이다.

특히 예산 편성과 배분 과정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요구된다. 현재의 출연연 예산 

심의 프로세스는 기관 운영성과나 예산 규모 등 정량화된 항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관이 창출하는 다양한 무형의 가치와 장기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국립연구소의 유무형 가치를 분석한 자료를 

예산 심의 및 정책 수립 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이를 구조적

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나 지표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출연연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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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과 조정 시에도 단순한 연구성과뿐 아니라, 기관이 창출하는 사회･경제적 가치, 

인적자원 양성, 기술 확산 등 다차원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2. 연구의 필요성

출연연의 역할은 국가적･시대적 과제와 정책･혁신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모해왔다. 초기 출연연 관련 연구들은 당시 출연연 임무와 역할에 동기화되어 

국가와 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지원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현재는 급격히 변화하는 연구개발 환경 속에서 출연연은 연구수행의 전초 기지이자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을 해야하는 등 역할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출연연의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적 전환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기관이 창출

하는 가치를 다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특히 출연연은 막대한 규모의 국가 R&D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기관별 특성과 다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체계적 기준이 부재하다. 현재는 기관의 일반 현황이나 예년 수준의 예산 규모를 

준거치로 삼는 경우가 많으며, 정책 방향성과 성과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나, 이를 

실제 R&D 예산 투자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다시 말해, 출연

연의 유･무형적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기준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출연연의 유무형 가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아직 수행된 

바 없으나, 주요 선진국은 이미 다양한 제도적 시도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는 산하 

국립연구소를 대상으로 기관의 성과와 프로그램의 가치를 분석한 보고서를 정기적

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자체 기획 연구인 LDRD(Laboratory Directed Research 

and Development)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지향적 연구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제시

한다. 이 보고서들은 연방 정부와 의회의 예산 심의･배분 과정에서 핵심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R&D 정책 수립과 내부 연구기획, 기관 성과 홍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에서도 연구기관의 운영 환동 전반에 걸쳐, 환경, 

정책, 사회, 건강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연구성과의 다면적 

가치를 충분히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출연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단순히 논문 수, 특허 수와 같은 정량적 성과만을 고려하는 접근을 넘어, 

국가적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인재 양성, 지식 생태계 활성화, 글로벌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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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과 같은 무형적이고 장기적인 가치를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결국 

매년 이루어지는 출연연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도 단편적 지표 중심의 분석을 

넘어, 다층적인 가치 분석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출연연의 역할 변화와 이해관계자의 기대, 예산 배분･조정에서 

고려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출연연이 창출하는 유･무형의 

다차원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는 국내적으로 

아직 부재한 연구 영역을 개척하는 동시에, 글로벌 수준의 평가 기준과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접목함으로써 국가 R&D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정당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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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1. 연구 목표

본 연구는 출연연이 창출하는 다양한 유･무형적 가치와 그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기준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단순히 성과

지표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출연연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논리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수행된 가치 측정 사례와 이론적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반영하여 의미 있는 가치 요인을 식별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출연연이 단순한 연구성과 창출 주체를 넘어, 국가적 임무 수행 

및 혁신 체계의 핵심 축으로서 지니는 다차원적 가치를 조망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출연연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심의 관계자가 기존의 정량적 

지표에 국한되지 않고, 출연연의 유･무형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준은 단발적 적용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관련 계획을 검토･갱신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성과는 출연연 평가 및 예산 심의 체계에 새로운 분석 

틀을 제공함으로써, 연구기관의 가치를 보다 정교하고 다차원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가 R&D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함의를 지닐 것이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출연연이 창출하는 유･무형적 가치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국가 R&D 예산 배분 및 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탐색적 성격을 지닌다. 연구는 크게 문헌연구, 사례분석 연구, 가치 기준 도출, 

예산 배분･조정 활용 검토의 네 가지 축으로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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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헌연구

가치 개념을 엄밀히 정의하기 위해 경제학･철학･경영학 및 공공관리 분야의 

이론을 검토하였다. 출연연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전통적 

성과지표와 최근의 확장된 평가 프레임워크를 검토하였다. 

나. 사례분석 연구

문헌연구와 병행하여,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연구기관 가치 측정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공통의 기준을 탐색하고, 가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한다.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국제적으로 검증된 다양한 접근을 

심층적으로 조사한다. 여기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의 관련 사례 및 

우리나라의 출연연의 현황 분석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가치 기준의 

설계 방식, 적용 범위, 정책 반영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탐색한다.

다. 가치 기준 도출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출연연 가치평가를 위한 논리 모형을 

구성하고 다차원적 가치 요소를 분류한다. 분류체계 설계: 가치 요소를 유형(정량)･

무형(정성), 직접･간접, 단기･장기, 예산 연계 가능성 등 다층적 기준에 따라 구분

한다. 유형 가치에는 논문, 특허, 기술이전, 고용유발 효과 등과 같이 수치화 가능한 

직접적 성과가 포함된다. 무형 가치에는 정책 반영 사례, 국민 신뢰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 정량화는 어렵지만 핵심적인 공공적 기여를 드러내는 지표가 포함

된다. 이러한 가치 기준 도출은 출연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단편적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기관별 특성과 다차원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라. 예산 배분･조정 활용 검토

마지막으로, 도출된 가치 기준 구조가 실제 예산 배분 및 조정 과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연구 결과가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첫째, 현재 출연연 예산 심의의 방향과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정량 중심 심의의 한계를 진단한다. 가치 기반 평가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보완과 자료 수집 체계를 모색한다. 둘째, 기관 운영 

및 연구 활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가치 기준에 따라 정보 확보가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이는 제안된 지표가 실제 데이터 기반 위에서 운영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셋째, 유형별 분석을 통해 출연연의 기관 특성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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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차이에 따라 가치 기준 적용이 달라져야 함을 탐색한다. 예를 들어 기초과학 

중심 연구기관과 산업기술 중심 연구기관은 동일한 지표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준과 심의 방안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검토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출연연 가치 기준 구조가 예산 편성 

및 조정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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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출연연이 창출하는 공공적 가치를 다차원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예산 

배분･조정 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는 단일한 연구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문헌 연구, 주요국 사례 분석, 전문가 심층 인터뷰, 논리모형 기반 구조화, 자료 

기반 검증 등 복합적 방법론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각 방법은 개별적

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며 점진적으로 연구결과를 정교화

하는 순환적 구조를 갖도록 설계하였다. 본 절에서는 연구가 실제로 어떠한 자료와 

절차를 통해 수행되었는지를 서술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가.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기반 구축

연구의 출발점은 가치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경제학･

경영학･정책학･공공관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문헌을 폭넓게 검토하였다. 특히 공공

가치이론(Public Value Theory), 조직가치 이론(Organizational Value), 공공부문 

성과관리 논의, 책임 있는 연구혁신, 사회적 영향 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 

관련 문헌은 출연연 가치의 개념적 외연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문헌 검토 결과, 출연연이 창출하는 가치는 단순한 연구 성과가 아니라 사회･경제･

환경･정책･안보 등 다차원적 영역에서의 결과와 영향 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RRI 논의를 통해 연구의 책임성･윤리성･개방성･포용성과 같은 

과정 중심의 가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출연연 가치 

기준이 결과 중심을 넘어 과정･환경･역량까지 아우르는 입체적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나. 주요국 사례 분석

문헌 연구로 도출된 개념적 틀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주요국 공공

연구기관 및 대학 연구평가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에는 미국 

DOE 국립연구소 및 FFRDC 체계, 영국 REF･UKRI AREA 모델, 호주 ARC EI 

모델, 독일 Helmholtz･Fraunhofer･Max Planck, 프랑스 INRAE･ASIRPA 모델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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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문가 활용

문헌･사례 기반 구조가 합리적으로 구성되었고 결과가 타당한지, 실제 출연연과 

예산심의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과 

검토를 실시하였다. 

라. 논리모형(Logic Model) 기반 구조화 

연구의 핵심은 출연연의 가치 창출 구조를 논리모형 기반 가치사슬(Value Chain)로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Input–Activity–Output–Outcome–Impact의 다섯 단계로 

구성된 논리모형은 연구･정책 분야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분석 틀로, 단기 산출물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가치 창출의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마. 자료 기반 검증 및 예산 심의 적용 가능성 분석

도출된 가치 기준이 실제 제도에서 적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예산요구서･

근거자료･연차보고서･대과제 설명자료 등 다양한 문서를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회･

과기정통부･기재부･국회의 예산심의 단계별 프로세스를 검토하여, 가치 기준이 

어떤 문서와 절차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2. 연구 수행 절차

본 연구는 다음의 순차적･순환적 절차로 이루어졌다. 1단계: 문헌조사 및 가치 

개념 정립, 2단계: 주요국 사례분석을 통한 가치 요소 도출, 3단계: 출연연 내부 

자료 분석 및 구조 적합성 점검, 4단계: 논리모형 기반 가치사슬 구성, 5단계: 

전문가 자문 및 검토, 6단계: 예산 배분･조정 절차 적용 가능성 검토

3.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출연연의 가치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크게 내부 자료와 외부 자료 두

축을 기반으로 분석 범위를 설정하였다. 먼저 내부 자료는 각 출연연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문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예산요구서 및 근거자료, 기관의

미션･비전･핵심역량을 정리한 전략기획 문서, 연차보고서, 기관평가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문서들은 기관이 스스로 설정하고 있는 목표, 수행 체계, 

정체성, 전략 방향 등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자료이며, 출연연 스스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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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들은 가치 

기준의 내부 관점을 도출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다.

반면 외부 자료는 정부, 연구회, 국제기구, 주요국 공공연구기관에서 발간한 

평가보고서 및 정책 자료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OECD･EU･UNESCO 등의 공공연구 정책

보고서, 미국 DOE 국립연구소의 성과 및 영향평가 보고서, 영국 REF 공식 문서, 

프랑스 INRAE･ASIRPA 보고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자료는 국내 정책을 

넘어 국제적 기준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시각을 제공하며, 출연연 가치 기준이 

국내적 논리뿐 아니라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하는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는 데 기여

하였다. 따라서 외부 자료는 가치 기준의 외부 관점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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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출연연은 국가 연구개발을 주도하며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경제･사회 발전을

목표로 하는 공공연구기관이다. 이들의 가치는 전통적인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공익적 가치와 학문적･기술적 가치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다. 특히 공공

기관은 민간기업(경제적 가치 지향) 또는 비영리 제3부문(사회적 가치 지향)과 달리

공적(사명) 가치를 지니므로, 이를 고려한 가치 개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공

기관은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민간기업이나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제3부문과 

달리 공적 목적을 중시하는 사명가치를 지닌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홍길표 외, 

2020). 또한, 출연연의 가치는 단순한 기술･성과 창출을 넘어 학문적･상업적 및 

사회적 차원의 영향으로 이해되며, “과학적･상업적･사회적 가치”의 관점에서 논의

되기도 한다. 또한 “연구의 과학적, 상업적, 사회적 가치는 자원･인프라･인력 등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연구가치의 다면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Jorrit P, 2021). 

출연연은 국가 연구개발(R&D)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서, 지식 창출 및 확산을 

통해 혁신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OECD, 2011). 출연연은 

대학(기초연구 중심)이나 기업(상용화 중심)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공공목적 연구와 

기술개발을 담당하며, 시장 실패와 시스템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EURAB,

2005). 예컨대, 기업이 고위험의 기초･원천 연구에 충분히 투자하지 못하거나 식품

안전･환경 보호와 같은 공공 규제 분야의 선행연구가 부족할 경우, 정부는 출연

연을 통해 선제적 연구와 표준 마련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출연연은 과학

기술 지식을 축적하고 확산하여 혁신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OECD (2011)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은 지식 창출 및 

확산을 통하여 혁신 창출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왔음을 밝히고 있다.

최근 들어 주요국에서는 출연연을 비롯한 공공 연구조직의 가치 창출 성과를 

다차원적으로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미국은 과학기술적 

성과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 연구의 경제적 성과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이전 실적, 

특허 수익, 스타트업 창업 등의 지표를 중요시하고 있고, 영국, 호주 등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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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의 사회적 영향(societal impact)을 평가에 반영하여 대학/공공연구소의 연구가

사회에 미치는 구체적 혜택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책임 있는 연구혁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연구개발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윤리, 공중 참여 등을 

중시하는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Owen et al., 2012; Stilgoe et al., 2013). 

아울러 일본, 독일 등도 국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혁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의 평가는 연구 성과의 사회 환원과 산업 경쟁력 

기여에 중점을 둔다. 연차 보고서 등에서 AIST는 연구 성과의 사회적 구현(social 

implementation)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2023년에는 'AIST Solutions'이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AIST, 2023). 

또한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나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산업 혁신 기여도와 학술적 

탁월성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 기여, 정책자문 실적 등을 폭넓게 고려하는 

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Max Planck Gesellschaft, 2019).

한편, 한국도 2010년대 후반부터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8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안 제정 시도 등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항목이 도입

되었으며,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역시 연구 성과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1). 그러나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전통적으로도 경제적 성과 분석에 치중된 경향이 강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김성철 & 박인서, 2019). 

1) 최근 평가계획 기준, 출연연 평가는 기관운영평가와 주요사업평가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이 중 주요사업평가는 

연구성과의 우수성, 연구수행의 적절성과 연구의 영향력(과학기술적 영향력, 경제･산업적 영향력, 사회･문화적 

영향력)의 3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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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치의 정의

가치(value)는 사전적으로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또는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 지니게 되는 중요성” 등으로 정의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활동이 

지니는 중요성 또는 유용성을 의미한다(Cambridge Dictionary). 또한 맥락에 

따라 가치는 다양하게 정의된다. 예를 들어, 고전 경제학적 관점에서 가치는 개별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으로서의 가치인 사용가치(use value)와 제품이 판매될 때 

실현되며 구매자가 인식한 사용가치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인 교환가치(exchange 

value)로 구분 및 정의된다(Bowman & Ambrosini, 2000). 또한 Osborne(1931)은 

가치가 수학･논리에서부터 예술･종교･경제학까지 너무 다양한 맥락에서 쓰이므로, 단순히

언어 사용을 종합하여 공통분모를 찾는 방식은 철학적으로 무의미하며, 가치를 자연

주의적(naturalistic)2)으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비자연주의적(non-naturalistic)3)

으로 이해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기업 경영 분야에서 기업(조직)의 가치는 주로 재무적 성과 또는 주주가치로 

환원되며, 유형자산(tangible asset)과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을 포함한 기업의 

총체적 가치로 개념화된다. 20세기까지 민간 부문에서 가치는 주로 유형자산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20세기 후반부터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 브랜드, 

인적 자본, R&D 투자와 같은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이 기업의 장기적 가치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Dong & Doukas, 2025).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전통적인 회계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가치 

측정 및 관리 프레임워크의 등장을 촉진하였다.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에서도 효율성(efficiency)이라는 단일 잣대로는 공공 

서비스의 본질적 목표, 즉 사회적 후생 증진과 민주적 가치 실현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공공가치(public value)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다 

(Moore, 1995). Moore(1995)는 민간 부문의 경영 목표가 주주가치(shareholder 

value) 창출에 있듯이, 공공부문 관리자의 핵심 목표는 공공가치(public value) 

창출에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공공가치란, 공공 관리자가 시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산—세금, 법적 권한, 사회적 신뢰 등—을 활용하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 즉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집합적으로 판단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Moore, 2021). 

2) 가치는 다른 비윤리적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

3) 가치는 환원 불가능하며 독자적(sui generis)인 특성을 가진다고 보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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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Moore는 공공 관리자가 성공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자신이 창출하는 

가치를 진단할 수 있도록 돕는 분석 도구로 전략적 삼각형(Strategic Triangle)을 

제시하였다. 전략적 삼각형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소는 공공가치 제안(Public Value Proposition)이다.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그것은 왜 중요한가?"에 대한 답이다. 또한 조직의 임무와 목표를 

정의하는 것으로, 조직의 활동이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긍정적 상태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는 조직 활동의 실질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 요소이며, 단순히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넘어 조직의 존재 이유 자체를 

설명한다. 출연연의 경우, 공공가치 제안은 '미래 반도체 기술 확보를 통한 국가 경제

안보 강화' 또는 '난치병 치료 기술 개발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과 같이 구체적이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목표로 표현될 수 있다. 

두 번째 요소는 정당성과 지지(Legitimacy and Support)이다. 이는 "누가 우리의

활동을 지지하고 권한을 부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해당 요소는 허가된 환경

(authorizing environment)이라고도 불리며, 조직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원을

제공하는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을 포괄한다. 이해관계자의 범주에는 정부 부처, 

국회와 같은 공식적인 상급 기관뿐만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 언론, 관련 산업계, 시민

사회 등 비공식적이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들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의

폭넓은 지지와 신뢰 없이는 아무리 숭고한 공공가치 제안이라도 지속 가능한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마지막 요소는 운영 역량(Operational Capacity)이다. 이는 "우리는 약속한 

가치를 실현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해당 요소는 조직이 설정한 공공

가치를 실제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 기술적, 조직적 자원과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여기서 필요한 역량이 조직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지만,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부 기관과의 협력,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통해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Moore의 공공가치 이론의 핵심은 전략적 삼각형의 3요소가 역동적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무리 훌륭한 가치 제안을 하더라도 이를 실행할 

운영 역량(연구 인력, 장비)이 부족하거나, 정치적･사회적 지지를 얻지 못하면 그 

전략은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만다. 

결과적으로 공공조직 맥락에서 가치는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편익, 정책 목표 

달성 정도 등을 포괄하는 공공가치 개념으로 확대된다 (Moore, 2004). 즉, 민간

기업이 이윤 극대화와 주주 이익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면, 정부 기관이나 출연연은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공공의 이익, 지식 축적, 사회문제 해결 등을 중요한 가치로 



제2장 출연연 가치 관련 문헌 연구

19

삼는다. 다음 장에서는 공공조직 중 출연연 맥락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가치를 

유형 및 분류화하였다. 

최근 연구기관의 역할이 단순한 과학기술 성과 창출을 넘어, 공공적 가치(Public 

Value) 창출의 중심 주체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은 국내외 다수의 연구에서 공통적

으로 제기되고 있다. 먼저, Moore(1995)의 공공가치이론은 공공조직의 존재 이유를 

“정책적 목표의 달성”이 아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가치의 실현”으로 정의하면서,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를 넘어서는 가치기반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Bryson, Crosby, & Bloomberg(2014)는 이러한 논의를 발전시켜 전통적 행정

관리나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를 넘어서는 ‘공공가치 거버넌스

(Public Value Governance)’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산업･정부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치를 

공동창출(co-creation)’한다는 관점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공공가치 논의는 연구개발조직에도 직접 확장되어 왔다. Talbot(2009)은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패러다임이 ‘성과(performance)’ 중심에서 ‘가치(value)’ 중심

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 기관이 사회적 신뢰와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과정을 새로운 평가의 핵심으로 보았다. 또한 Benington(2011)은 공공

가치 창출을 단순한 결과가 아닌 ‘사회적 학습과 신뢰형성의 과정(process)’으로 

규정함으로써, 연구기관이 장기적 무형성과를 포함한 가치창출 주체로서 평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연구기관의 가치 측정에 대한 구체적 접근은 지적자본(Intellectual Capital)과 

무형자산 평가의 영역에서 발전해왔다. Sveiby(2010)는 조직이 보유한 인적자본, 

구조자본, 관계자본 등 무형자산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체계화하였고, 

Leitner(2004)는 이를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 적용하여 ‘지적자본보고서(Intellectual

Capital Report)’ 체계를 제안하였다. 특히 Bornemann & Leitner(2002)는 연구

기술조직(RTO)의 사례를 통해, 성과지표 중심의 전통적 평가가 포착하지 못하는 

‘지식의 축적, 신뢰의 형성, 협력 네트워크의 확산’ 등 무형가치의 측정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출연연의 가치기준을 단순한 성과 평가가 아닌 ‘가치 창출력(Value 

Creation Capacity)’의 진단 체계로 설계하는 근거가 된다. 사회적 가치 및 영향평가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Spaapen & van Drooge(2011)는 ‘생산적

상호작용(Productive Interaction)’ 개념을 도입하여, 연구성과의 사회적 영향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출연연의 합리적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기관 가치 기준 탐색 연구

20

이 접근은 출연연이 국민의 삶의 질, 환경, 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최근에는 연구과정의 책임성과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연구혁신(RRI,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의 개념이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von Schomberg(2013)은 RRI를 “과학이

사회를 위한(Science for Society) 방향으로 민주적으로 정렬되는 과정”으로 정의

하였으며, Owen, Macnaghten & Stilgoe(2012)는 연구의 전 과정에 윤리성, 

투명성, 포용성, 개방성을 통합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과학기술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INORMS(2021)의 SCOPE Framework는 RRI의 가치 요소를 평가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출연연 가치 기준의 ‘책임 가치’ 

영역을 구성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한다.

더불어, Bozeman(2020)은 『Public Value Science』에서 과학기술정책 자체를

“공공가치 실현의 도구”로 재정의하며, 공공연구조직의 미션과 거버넌스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Williams, 

Grant & Hanney(2025)의 최신 연구에서 ‘성과’ 중심의 평가를 넘어 ‘가치(value)’ 

중심의 평가로 R&D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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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치의 유형 및 분류

1. 개요

출연연의 가치 창출 활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치의 개념을 존재 

형태와 기능적 역할이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분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분은 조직이 보유하거나 창출하는 가치가 어떻게 존재하는가(유형 

vs. 무형)와, 무엇에 기여하는가(과학기술･경제･사회･정책･책임성)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본 장에서는 이 두 기준에 따라 출연연의 가치를 유형

(value types)과 분류(classification)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Buonomo et al., 2020; Noble et al., 2023; van Criekingen et al., 2022).

2. 가치의 유형(value type)

가치의 유형은 가치가 물리적･계량적 형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형 가치

(tangible value)와 무형 가치(intangible value)로 구분된다4). 유형 가치는 물리적

으로 존재하거나 정량화가 가능한 자산의 가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출연연이 

보유한 시설･장비･기술, 논문 수, 특허 수, 기술이전 계약 건수, 기술료 수입 등은 

유형 가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유형 가치는 전통적 회계 시스템 하에서 비교적 

쉽게 식별되고 금전적 가치로 환산될 수 있기 때문에 경영 성과 평가에 오랜 기간 

활용되어 왔다(예: 자산 대비 수익률, 투자 회수율 등). 또한 계량화 및 회계화가 

용이하여 정부의 R&D 예산성과 평가에서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Burgman et al., 

2007; van Criekingen et al., 2022).

반면 무형 가치는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무형 가치 중 무형자산은 회계상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산을 뜻하며 대표적으로는 연구자의 지식과 역량, 조직의 협력 네트워크, 대외 

평판, 파트너십 신뢰, 조직 문화, 사회적 신뢰 등이 포함된다. Buonomo et al. 

(2020)의 문헌 연구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비영리 조직의 성과에 결정적이며, 성과의

질과 장기 지속성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로 기능한다. 무형 가치는 전통적인 성과 

평가 지표에서는 종종 간과되지만, 실제로는 연구개발 조직의 혁신역량 및 사회적 

영향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다. 

4) 해당 구분은 경영학, 회계, 조직성과 평가 등의 분야에서 주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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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가치 유형 및 내용

가치의 유형 세부 내용

유형 가치

(Tangible Value)

∙ 물리적으로 존재하거나 계량화 가능한 가치

∙ (예) 장비, 설비, 매출, 특허 등록 건수, 논문 수 등

무형 가치 

(Intangible Value)

∙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조직의 성과와 연관된 중요 자산

∙ (예) 지식, 브랜드, 네트워크, 평판, 학습, 신뢰 등

학계에서 논의되는 무형 가치와 관련한 대표적인 포괄적 개념은 '지적자본

(Intellectual Capital)'이다. 지적자본은 조직이 보유한 지식 기반 자산을 인적

자본, 구조 자본, 관계 자본 등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연구기관의 무형 가치 평가에 

적합한 틀을 제공한다(Edvinsson & Malone, 1997). 지적자본의 핵심 요소는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 핵심 요소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으로 조직 

구성원 개개인에게 체화된 지식, 기술, 역량, 창의성, 경험 등을 포함한다. 이는 조직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 창출 원천이지만, 조직이 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고 구성원의 

이직과 함께 소실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두 번째 요소는 구조적 자본(structural 

capital)으로 구성원들이 떠난 후에도 조직에 남아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이는 특허, 저작권,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명시적 지식재산권뿐만 아니라, 조직 

고유의 프로세스, 정보 시스템, 조직 문화, 업무 매뉴얼 등 조직에 내재된 모든 

무형의 시스템과 절차를 포함하며 조직이 소유 및 통제할 수 있는 자산이다. 마지막 

요소는 관계적 자본(relational capital)으로 조직이 고객, 공급업체, 협력 파트너, 

지역사회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맺고 있는 관계 네트워크에 체화된 가치를 말한다. 

브랜드 가치, 고객 충성도, 공급망 관리 능력, 사회적 평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자본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시너지를 창출한다. 예를 들어, 우수한 인적자본(뛰어난 연구자)은 혁신적인

구조적 자본(획기적인 특허, 고유 연구 장비)을 창출하고, 이는 다시 강력한 관계적

자본(산업계와의 신뢰, 국제적 명성)으로 이어져 기관의 중･장기 성과를 견인한다. 

따라서 출연연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단순히 최종 산출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치 창출의 근원이 되는 지적자본의 축적과 활용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무형 가치는 가치 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정량적 

측정이 쉽지 않기에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Ramírez & Vanderdonckt,

2013). 같은 맥락에서 대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전통적 회계 시스템이 유무형 자산 중

무형자산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 

조직도 무형자산 관리에 주목해야 함을 역설한다(Lev, 2001; van Criekinge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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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22). 실제로 현대 조직의 가치 창출은 유형자산보다는 지식, 데이터, 인적

역량과 같은 무형자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Burgman et al., 2007), 출연연 

역시 마찬가지로 과학적 지식과 혁신역량이라는 무형 가치를 축적･활용하여 성과를

낸다. 아울러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략적으로 관리할 때 연구기관의 

성과를 장기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이다(Bornemann & Leitner, 2002).

실제 무형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조직 구성원의 몰입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e.g., Buonomo et al., 2020). 반면 유형 가치는 토지, 건물, 장비, 재고, 현금 

등으로 쉽게 계량화되는 항목들이므로, 조직의 단기 성과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 요컨대, 유형 가치는 “측정할 수 있는 가치”로서 조직 활동의 

결과물에 가깝고, 무형 가치는 “측정하기 어려우나 중요한 가치”로서 조직의 역량과

영향(outcome/impact)에 가까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두 가지 가치는 상호 

보완적이며, 출연연과 같은 R&D 조직의 총체적 가치를 평가하려면 유형 성과와 

무형 성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선행 연구의 공통된 지적이다(Marr & 

Roos, 2005; van Criekingen et al., 2022). 특히 무형 가치의 창출과 축적은 

조직의 중･장기적 경쟁력의 원천이 되므로, 최근에는 무형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 개발과 모형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Nobel et al., 2023).

3. 가치의 분류(value classification)

가치의 분류는 출연연이 창출하는 가치가 어떤 분야 혹은 기능적 영역에 기여

하는가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기관의 사명과 정책적 목적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앞에서 살펴본 가치의 정의 및 유형에 따라 대표적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가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5).

<표 2-2> 가치 분류 및 내용

5) 해당 분류에 대한 직접적인 선행 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전통적/현대적 출연연의 역할 및 가치를 

반영하는 통합적 가치 분류로 제안한 내용이다.

가치의 분류 세부 내용

과학기술적 가치
∙ 과학지식 생산, 기술혁신, 연구 성과 확산 등

∙ (예) 논문, 특허, 기술성숙도, 국제공동연구 등

경제적 가치
∙ 산업화 성과, 기술이전, 창업, 경제 파급효과 등

∙ (예) 기술료 수입, 창업기업 수, 생산성 향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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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류는 특히 공공 연구기관의 다차원적 사회 기여도를 평가하는 데에 

유용하다. 예컨대, 한 연구 성과가 기술이전 수익을 창출하였다면 이는 경제적 

가치이며, 동시에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였다면 사회적

가치도 창출한 것이다. 이러한 중복적 가치 창출 경로는 하나의 성과가 여러 영역의

가치로 연결됨을 보여준다(Noble et al., 2023). 또한 RRI(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가치는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강조되는 새로운 가치 분류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성과 포용성,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Owen et al., 2012; Stilgoe et al., 2013).

4. 이중 분류(유형 & 분류) 프레임의 통합적 적용

가치 유형(type)및 분류(classification)는 상호보완적인 분석 틀이다. 예를 들어, 

기술이전 수익은 유형 가치이면서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고, 연구자의 평판 상승은 

무형 가치이자 과학기술적 가치로 분류될 수 있다. 다음 표는 가치 유형과 분류의 

상호보완성을 고려한 통합 분류 예시이다.

<표 2-3> 가치 항목 및 유형

가치 항목/지표 유형(type) 분류(classification)

논문 수 유형 과학기술

기술료 수입 유형 경제

네트워크 협력 무형 과학기술/사회

국민 건강 개선 기여 유형･무형 사회

정책보고서 채택 유형･무형 정책

연구윤리 교육 실적 유형･무형 RRI

이와 같은 2차원적 분류체계는 출연연의 성과와 가치를 보다 입체적이고 정교

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성과 평가, 전략 수립, 조직 학습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가치의 분류 세부 내용

사회적 가치
∙ 사회문제 해결, 국민 삶의 질 개선 등

∙ (예) 건강･환경 기술, 취약계층 지원, 지역발전 등

정책적 가치
∙ 정책 결정 지원, 제도 설계, 국가 전략 대응 등

∙ (예) 정책자문, 기술표준 수립, 공공안전 기술 등

책임 있는

연구혁신 가치

∙ 연구의 윤리성, 참여성, 성평등, 투명성 등

∙ (예) 연구윤리 교육, 시민참여 R&D, 오픈사이언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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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가치 측정 방법

1. 출연연 가치 측정 관련 논의

출연연이 만들어내는 가치의 측정은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평가 분야의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전통적으로 연구 성과 평가에서는 출연연이 창출하는 다양한 가치 충

과학기술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정량적 성과지표들이 중시되어 왔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논문의 게재 수와 피인용 횟수, 연구개발 특허 출원 및 기술이전 건수, 

신기술･시제품 개발 건수 등은 출연연의 성과를 가늠하는 대표적 지표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Lim et al., 2022). 이러한 지표들은 비교적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산출물을 계량화한 것으로, 성과를 숫자로 명확히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정부 R&D 예산의 효율성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입장에서 논문 한 편, 특허 

한 건과 같은 계량지표는 관리 용이성이 높아 각국의 연구기관 평가에 핵심 지표군

으로 채택되어 왔다. 미국의 국립연구소나 대학도 논문, 특허, 기술료 수입, 창업 

기업 수 등을 주요 성과지표로 삼고 있으며, 한국 출연연도 기관 평가에서 논문/

특허 실적, 기술료 수입, 기술지원 건수 등을 중요한 배점 항목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성과지표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점차 커지고 있다. 첫째, 

계량지표는 연구 성과의 질적 측면이나 장기 파급효과를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Bozeman & Youtie, 2017). 예컨대 논문 수는 많지만 실제 산업이나 사회에

영향력을 준 연구는 드문 경우도 있으며, 특허 건수가 혁신의 경제적 가치를 바로 

대변하지는 않는다. Noble et al. (2023)은 호주의 협력연구센터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서, 정부의 성과 평가가 단기 산출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차적･삼차적

성과, 즉 협력 연구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발생하는 네트워크 형성, 학습, 신뢰 

구축 등의 무형적 성과를 간과한다고 지적하였다. 해당 연구는 참여 기업과 연구자

들이 높이 평가하지만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회경제적 성과들이 다수 존재함을

밝히고, 정책 결정자들이 이러한 성과를 포착･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프레임

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공공 연구기관의 고유 임무와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를 전통적 지표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민간 부문의 경우 매출･이윤 등 시장 성과가 성과의

궁극 지표가 될 수 있지만, 출연연은 공공재적 성격의 지식 생산과 공익적 연구에 

집중하기 때문에 성과의 시장 환원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Lim et al., 2022).

따라서 공공부문 R&D에 적합한 별도의 성과측정 기준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하에

여러 나라에서 평가 체계 개편을 시도해왔다. 영국은 연구평가 관점에서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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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case study)를 도입하여 연구로 인한 사회･경제･문화적 영향 사례를 서술

하도록 하고, 이를 동료평가(peer review)로 심사하는 방식을 운영 중이다. EU는 

Horizon 프로그램에서 연구 제안서 단계부터 과학적 영향, 사회적 영향, 경제적 

영향을 구분하여 기술하도록 요구하고 그 달성 가능성을 평가 지표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출연연 평가에 2019년부터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을 포함하여, 각 기관이 수행한 연구활동의 사회･지역 기여 사례와 

성과를 평가하도록 변화하였다. 다만, 현재까지는 정량계수화된 지표보다는 정성적 

기술과 우수 사례 제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 가치 성과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하는 지표 개발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2. 출연연 가치 분류별 측정 방법 개요

출연연 가치의 측정을 위해 활용되는 방법론은 그 가치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출연연이 창출하는 가치의 분류체계(과학기술적･경제적･사회적･정책적･

RRI)별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론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과학기술적 성과는 논문･특허 계량지표 외에도 피인용 분석, 기술수명주기 분석, 

동료평가 등을 통해 질과 영향력을 측정한다. 둘째, 경제적 가치는 기술경제학 

및 계량경제 기법을 동원한 경제성 분석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출연 

연구개발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산업 연쇄표나 일자리 창출 계수를 활용한

거시경제 모델, 기술이전 수익률 분석이나 실물 옵션 등을 활용한 미시적 가치

평가 기법 등이 사용된다. 셋째,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회적 

가치 수익률(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 분석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SROI는 투자 대비 사회적 성과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ROI 형태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영국 등에서 사회혁신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되며 

연구개발 분야에도 적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가치/RRI 가치

처럼 정량화가 쉽지 않은 영역은 정성평가 방법을 병행한다. 예를 들면 정책 자문 

성과는 해당 정책에의 기여도를 전문가 패널이 평가하거나, RRI 이행 수준은 체크

리스트 또는 사례 서술을 통해 평가받을 수 있다.

나아가 공공 연구의 가치/성과 평가에서는 논리모형(logic model) 또는 프로그램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투입-활동-산출-결과의 인과사슬 상에서 단기 산출물뿐 

아니라 중장기 결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출연연 역시 기관 임무와 중장기 효과를 

고려한 평가 체계를 점차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R&D의

목적이 산업 경제 기여를 넘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로 확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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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장기적인 과학기술 효과나 사회적 영향을 성과지표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정량과 정성을 아우르는 평가 접근법이 각국에서 시도되는 배경에는, 

출연연의 다차원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관리해야만 공공 연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3. 기존 한계 극복을 위해 고안된 출연연 가치 측정 방법론

출연연의 다차원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미션과 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방법론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정량 지표 중심의 평가는 연구가 가져오는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성적 평가와 사회적 가치 측정을 강화하는 새로운 접근법들이 주목받고 있다.

무형자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적인 화폐가치로 측정하려는 시도들은

여러 한계에 부딪혔다. 예를 들어, R&D 투자액을 누적하는 지출 기반 방식은 

투자의 성공 여부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의 시장가치와 장부가치의 차이를 이용하는

시장가치 기반 방식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좌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주요 가치 측정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가. 균형성과표 (Balanced Scorecard, BSC)

Robert Kaplan과 David Norton이 개발한 BSC는 무형자산을 단순한 측정의 

대상이 아닌 전략적 관리의 대상으로 전환 시킨 획기적인 도구이다(Kaplan & 

Norton, 1992). 이는 전통적인 재무 데이터 기반의 지표만으로는 조직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이라는 네 가지 핵심 관점

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목표와 측정 지표로 전환한다.

<표 2-4> 균형성과표 세부 내용

핵심 관점 세부 내용

재무적 관점 

(Financial Perspective)

∙ 주주나 재원 제공자에게 조직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관점

으로, 수익성, 비용 효율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 전통적인 재무 

성과를 측정

∙ 이는 다른 모든 관점 활동의 궁극적인 결과로 간주

고객 관점 

(Customer Perspective)

∙ 고객/수혜자에게 조직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관점

∙고객 만족도, 시장 점유율, 신규 고객 확보율 등 고객 가치와 관련된 

지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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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C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학습과 성장 관점을 통해 무형자산을 전략의 출발점

으로 삼고, 이것이 어떻게 내부 프로세스의 개선과 고객 가치 증대를 거쳐 궁극적

으로 재무적 성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가치 창출의 인과적 경로, 즉 전략 맵

(strategy map)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이는 조직의 활동이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가치 창출 시스템임을 보여주는 방법론이다. 

BSC는 민간기업을 위해 개발되었지만, 그 전략 관리의 강력한 논리로 인해 공공

및 비영리 부문에서도 널리 채택되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 BSC를 적용하는 과정은

몇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한다 (Gadenne & Sharma, 2009; Northcott & 

Ma'amora Taulapapa 2012). 첫째, 재무적 관점의 최종 목표가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는 점이다. 공공조직의 재무적 목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가깝다. 둘째, 고객을 정의하기가 매우 복잡하다. 출연연의 경우, 연구 과제를

발주한 정부 부처,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 연구 협력을 하는 대학, 궁극적으로는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국민 모두가 고객 또는 핵심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의 요구는 때로 상충되기도 한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BSC가 출연연 가치 평가에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출연연의 가치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재무적 혹은 양적 성과지표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며, 기관의 장기적 역량을 좌우하는 무형자산(학습과 성장)과 

내부 운영의 효율성(내부 프로세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고객)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BSC의 학습과 성장 관점은 출연연의 핵심 

자산인 연구 인력의 역량, 연구 시스템의 선진성, 협력적 연구 문화 등을 평가 

체계의 핵심 요소로 포함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이는 평가가 단순한 

성과 감사를 넘어, 기관의 미래 가치 창출 잠재력을 키우는 전략적 도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핵심 관점 세부 내용

내부 프로세스 관점 (Internal 

Process Perspective)

∙ 고객과 재원 제공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조직이 무엇에 뛰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

∙ 혁신 프로세스, 운영 프로세스, 사후 서비스 프로세스 등 핵심 내부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

학습과 성장 관점

(Learning and Growth 

Perspective)

∙ 조직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

∙ 인적자본(직원 역량, 교육), 구조적 자본(정보 시스템, 조직 문화),

관계적 자본(조직 정렬) 등 지적자본의 핵심 동인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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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논리 모형(Logic Model)

논리모형(Logic Model)은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이 어떤 자원을 투입하여 

어떤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어떤 산출･결과･영향을 창출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대표적 분석 도구이다. 이는 프로그램의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을

시각화한 것으로,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R&D 과정을 단계별 가치창출 경로로 정렬

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한다.

W.K. Kellogg Foundation(2004)은 논리모형을 “프로그램이 의도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인과적 논리 구조(causal logic of change)6)”로 정의하며, 각 단계 간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평가･기획･관리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McLaughlin 

& Jordan(1999) 또한 논리모형을 “프로그램 성과의 이야기를 구조화된 형태로 설명

하는 도구”로 제시하며, 공공부문 프로그램 평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접근으로 자리

잡았음을 강조한다.

국제적으로도 논리모형은 공공 R&D 평가의 표준 틀로 활용된다. OECD(2019)는

연구투자가 경제･사회･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Input, Activity, 

Output, Outcome, Impact의 다단계 분석을 사용하며, EU Horizon Europe(2020)은 

모든 R&D 과제를 동일한 구조의 “Impact Pathways”에 따라 설계･평가하도록 요구

한다. 미국 DOE(2011) 역시 FFRDC(국가연구소) 성과관리 지침에서 논리모형을 

공식적 평가틀로 사용하며, 정책적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Joly et al.(2015)의 프랑스 ASIRPA 모델, Penfield et al.(2014)의

영국 REF 영향 프레임워크도 논리모형 기반의 Impact 경로 분석을 중심에 두고 있다.

이처럼 논리모형은 단순히 평가 지표를 배열하는 도구가 아니라, R&D 활동이 

어떤 가치(Value)로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가치사슬(Value Chain)”의 근간이다. 

특히 연구개발은 불확실성이 높고 성과의 지연 효과(lag effect)가 크기 때문에, 

논리모형을 통해 각 단계에서 어떤 가치가 생성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 사회적 

파급효과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림 2-1] 논리모형 구조

6) (그림 출처) WK Kellogg Foundation. (2004). WK Kellogg Foundation logic model development 

guide. WK Kellogg Foundation.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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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논리모형 핵심 요소

핵심 요소 세부 내용

자원/투입 

(Resources/Inputs)

∙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원

∙ (예) 연구비, 연구 인력, 장비, 시설 등

활동 

(Activities)

∙ 투입된 자원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구체적인 활동

∙ (예) 실험, 데이터 분석, 학회 참여, 공동 연구

산출 

(Outputs)

∙활동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물. 이는 전통적인 평가에서 주로 측정되는 

지표들

∙ (예) SCI급 논문, 특허, 기술 보고서, 시제품, 배출된 석･박사 인력 규모

성과 

(Outcomes)

∙ 산출물로 인해 발생하는 단기적, 중기적 변화로 이는 수혜자

(예: 산업계, 정책결정자)의 지식, 기술, 태도의 변화(단기 성과)에서 행동의 

변화(중기 성과)로 이어짐

∙ (예) 새로운 과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 증진, 신기술의 산업계 채택, 정책 

입안자들의 인식 변화 및 정책 반영

영향 

(Impacts)

∙프로그램의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결과. 사회, 경제, 환경적 조건의 근본적인 

변화

∙ (예) 국민 건강 증진, 신산업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 환경오염 감소

자료 : W.K. Kellogg Foundation(2004), McLaughlin & Jordan(1999), OECD(2019), EU(2020) 재구성

논리모형은 R&D의 블랙박스를 열어 가치 창출의 각 단계를 명확히 하고, 평가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Grant et al., 2018). 예를 들어, 

기초연구 중심의 프로그램은 단기 성과인 지식 증대와 인력 양성에, 상용화 중심의

프로그램은 중장기 성과인 산업계 채택과 장기 영향인 경제적 파급효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평가할 수 있다.

다. 페이백 프레임워크(Payback Framework)

논리모형을 기반으로 R&D의 다차원적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정교한 프레임워크 중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것이 페이백 프레임워크(Payback

Framework)이다. Martin Buxton과 Stephen Hanney가 보건의료 연구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이 프레임워크는 R&D 투자가 사회에 되돌려주는 

가치(payback)를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Buxton & Hanney, 1996). 

페이백 프레임워크는 두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연구 과정의 상세 

논리 모형이다. 이는 일반적인 논리모형보다 더 상세한 단계와 피드백 루프를 포함

하여 연구 아이디어의 발상부터 최종 영향까지의 전 과정을 스토리로 재구성하고 

분석한다. 둘째, 다차원적 페이백 범주이다. 이는 R&D로 인해 발생하는 혜택을 

다음과 같은 5가지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범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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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페이벡 프레임워크 세부 내용

페이백 범주 세부 내용

지식 

(Knowledge)
∙ 논문, 학술 발표, 보고서 등 가장 기본적인 학술적 산출물

미래 연구 및 연구 활용에

대한 혜택

(Benefits to future research 

and research use)

∙ 새로운 연구 분야 개척, 연구인력 양성, 새로운 연구 방법론 개발, 

연구 장비 및 인프라 구축 등 연구 역량 자체를 강화하는 기여

정책 및 제품 개발 정보 제공에 

따른 혜택

(Benefits from informing 

policy and product 

development)

∙ 연구 결과가 정부 정책, 임상 지침, 법규, 표준 개발에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되거나, 상업적 제품 및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는 경우

보건 및 보건 부문 혜택

(Health and health sector 

benefits)

∙국민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의료 서비스 개선 등 직접적인 건강상의 

이익 (원래 보건의료 연구용으로 개발되었기에 존재하는 범주이며, 

다른 분야에서는 '사회적 혜택' 등으로 변용 가능)

광범위한 경제적 혜택

(Broader economic 

benefits)

∙ 기술이전, 스핀오프 창업 등을 통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신시장 형성 등 거시 경제에 

미치는 광범위한 파급효과

페이백 프레임워크는 정량적 지표와 함께 질적 사례 연구를 결합하여 R&D의 

가치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예를 들어, RAND 연구소는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

하여 영국의 관절염 연구 캠페인(The Arthritis Research Campaign)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각 범주별로 구체적인 성과를 식별하고 이를 점수화하여 연구 투자의 

가성비를 다음의 그림과 같이 다각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분석 예시는 다음의 

그림 참조). 이 프레임워크는 출연연의 R&D 활동이 창출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평가하는 데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강력한 도구를 제공하며

정성적 사례 및 정량적 지표를 결합한 종합 평가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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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페이벡 프레임워크 결과 예시

출처 : RAND Europe. (2006). Reviewing the returns of research. p. 3&4

[그림 2-3] 페이백 프레임워크 예시

라. 사회적 투자수익률(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

SROI는 조직 활동이 창출하는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결과를 화폐가치로 환산

하여 투입된 비용 대비 얼마나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는지를 비율로 보여주는 

프레임워크다. 이는 전통적인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이해

관계자 중심 접근법을 결합한 형태로, 특히 비영리 단체나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투자자나 정책 결정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유용하다 (Lombardo et al., 

2019). 일반적으로 SROI 분석은 다음과 같은 6단계 과정을 거쳐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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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사회적 투자수익률 분석 과정 및 내용

SROI 분석 과정 세부 내용

범위 설정 및 

이해관계자 식별

∙ 분석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

(예: 수혜자, 직원, 지역사회, 정부 등)를 식별

∙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그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

성과 맵핑

∙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또는 임팩트 

맵(Impact Map)을 작성

∙ 투입이 활동과 산출을 거쳐 궁극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성과(outcomes)를

가져오는지 인과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과정

성과 입증 및

가치 부여

∙ 각 성과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데이터를 통해 입증하고, 그 성과에 화폐 가치를 

부여

∙ 시장 가격이 없는 사회적 성과(예: 범죄율 감소로 인한 사회적 안정감 증진)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재무적 대리 지표(financial proxies)를 사용(예: 해당 

성과로 인해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 또는 유사한 효과를 내는 시장 서비스의 

가격 등을 활용)

영향력 확립

∙ 조직의 개입이 없었더라도 자연스럽게 발생했을 변화(사중손실, deadweight), 

다른 조직이나 개인의 기여분(기여, attribution) 등을 체계적으로 차감하여 

순수한 영향력을 계산

SROI 계산

∙ 순수한 영향력의 총 화폐 가치를 총 투입 비용의 현재 가치로 나누어 최종 

SROI 비율을 산출

∙ SROI = (순편익의 현재가치/총투자의 현재가치)

보고 및 내재화

∙ 최종 SROI 비율과 함께, 가치 창출 과정에 대한 서사적 설명(narrative)을 

포함한 보고서 작성

∙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분석 결과를 조직의 전략 개선에 반영

SROI는 시장 가격이 없는 사회적 성과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재무적 대리 지표

(financial proxies)를 사용하며, 사회적 가치를 명확한 숫자로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표 선정의 자의성이나 모든 가치를 화폐화하려는 

시도의 윤리적 문제 등 비판도 동시에 존재한다.

마. 사회적 가치(영향력) 측정을 위한 사례연구 및 전문가 동료평가

사회적 가치/영향력(Societal Impact)은 연구 결과가 학문적 영역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 공공정책 및 서비스, 보건, 환경, 시민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와 혜택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UKRI, 2022). 이는 단순히 경제적 가치

(매출, 이익 등)를 창출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문제 해결, 정책 개선, 문화적 풍요 증진, 

공중 보건 향상 등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포괄적인 가치 창출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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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법론은 정량화가 어려운 가치 요소—예를 들어 정책 자문을 통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준 사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술개발 사례 등—를 심층 분석

하여 질적으로 성과를 입증하는 방법론이다. 후술할 영국, 호주 등의 연구평가에서

활용된 영향력 사례는 대표적인 사례연구 방법으로, 각 기관이 자신들의 연구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영향을 이야기 형태로 제출하고, 전문가 패널이 이를 심사･

평가한다. 또한 연구 성과의 우수성(excellence) 평가는 동료평가(전문가 합의

평가)에 기반한 전문 판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 에너지부 

산하 기초에너지과학(BES) 프로그램은 성과 평가 매트릭스의 핵심 요소로 동료

평가, 성과지표, 고객(이해관계자) 피드백, 비용편익분석의 네 가지 방법을 병행

하도록 한 바 있는데 동료평가는 특히 과학적 탁월성 영역을 측정하는 주된 도구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성과지표는 논문, 특허 같은 계수화 가능한 성과를 측정하며, 

고객(이해관계자) 피드백은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연구 성과에 대한 수요자(산업계, 

정부 부처 등)의 만족도/활용도를 파악하는데 이용된다. 

사. SCOPE 프레임워크 및 RRI 측정을 위한 사례연구

최근의 R&D 평가 담론은 단순히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대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연구 혁신과 SCOPE 프레임워크이다. RRI는 연구혁신 활동과 그 결과를 

사회의 가치, 필요, 기대에 부응하도록 조정하기 위한 투명하고 상호작용적인 과정

으로 정의되며(von Schomberg, 2013), 단순히 연구윤리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연구혁신의 방향 설정부터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의미한다(Owen et al., 2012; Stilgoe et al., 2013). 또한 RRI는 연구 및

혁신 과정 자체에 공중 참여, 윤리, 성 평등, 과학 교육, 개방형 접근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평가가 연구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의 

사회적 책임성 또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JERRI, 

NewHoRRIzon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데이터 관리, 윤리적 평가, 시민 참여 

등을 제도화하며 RRI를 조직 내에 내재화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성찰을 평가 실행의 구체적인 절차로 제안한 것이 국제연구관리협회

네트워크(INORMS)에서 개발한 SCOPE 프레임워크이다. SCOPE는 다음과 같이 

책임감 있는 연구평가를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한 5단계 과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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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NORMS. (2021). The SCOPE framework. p. 5

[그림 2-4] SCOPE 프레임워크 요소

<표 2-8> SCOPE 프레임워크 단계별 주요내용

단계 세부 내용

S (Start)
∙ 측정하기 쉽다는 이유가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서 

평가를 시작하라

C (Context) ∙맥락을 고려하라(평가 대상이 되는 학문 분야, 조직 문화, 임무의 특수성을 반영하라)

O (Options)
∙다양한 평가 옵션을 검토하라.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평가(예: 동료심사, 사례연구)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적절히 조합하라

P (Probe)
∙깊이 탐색하라. 평가 지표가 초래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예: 단기 성과주의, 

위험 회피)이나 게임 행위 등을 비판적으로 점검하라

E (Evaluate)
∙ 당신의 평가 자체를 평가하라. 평가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순환적 과정임을 인식하라

SCOPE 프레임워크는 평가가 평가 대상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해 설계되어야 

하며(evaluate with the evaluated), 출연연적인 지표 적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이는 한국 출연연 평가에서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획일적 평가와 

기관 특성 미반영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법을 제시하며, 기관의 고유한 임무와 

특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가치 평가 체계 설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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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소결

상기 측정 방법론들은 상호 배타적인 경쟁 관계가 아니라, 평가의 목적과 단계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도구들이다. 예를 들어, 논리 모형은 기관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적 청사진 역할을 하고, BSC는 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내부 역량을 관리하는 조직의 대시보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페이백

프레임워크나 사례연구는 주기적으로 장기적인 성과와 영향을 심층 분석하는 영향

감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다층적인 평가 시스템을 통해 출연연의 가치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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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외 사례

1. 개요

세계 각국의 국립연구소와 출연연은 오랫동안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기관의 정책 방향과 

역할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초･원천 연구 성과 자체가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였지만, 이제는 국가 전략목표와 사회적 임팩트를 중심에 두고 연구를 

기획･수행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 감염병, 에너지 안보, 디지털 전환, 기술의 전략 자산화(반도체 

등)과 같은 복합적인 국가난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기관들은 미션 지향형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도 변화하고 있으며, 단순한 

논문･특허 건수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산업 기여도, 연구문화와 환경

까지 종합적으로 살피는 다층적인 평가체계가 자리잡고 있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연연과 유사한 형태의 주요국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변화의 흐름과 그 속에서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고, 기관의 역량 혹은 가치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파악하는지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2. 미국 

미국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R&D) 정책은 단순히 연구비를 배분하는 프로

그램 체계를 넘어, 정책･조직･재정･성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미션 중심 구조

(Mission-Oriented Governance) 를 갖는다. 현재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거버

넌스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이 최상위 전략을 조정하고, 이를 DOE･

NSF･NIST･DARPA 등 부처･기관이 실행하는 구조로 정착되어 있다. 그 중심에는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산하의 국립연구소 네트워크(U.S. 

National Laboratories) 가 있다. 이들은 기초과학･응용･산업화･안보에 걸친 

전주기 연구의 허브이며, DOE의 전략적 미션(에너지 안보, 기후대응, 첨단기술 

선도)을 직접 수행하는 정책 실행기관(Policy-Implementing Arm) 으로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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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는 연방 R&D 총지출의 약 10%를 집행(2023년 기준)하는 부처로, 특히 

“National Labs System”을 통해 국가 연구기반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이러한 

체계는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이 연구개발 투자･행정･제도 설계가 통합된 미션형 

국가전략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Belfer Center, 2023; DOE National Labs 

Overview, 2024). 

가. 국가연구소 체계의 구조와 법적･운영 기반

DOE 산하에는 총 17개 국립연구소가 존재한다. 이들 중 10개는 DOE Office 

of Science(과학국), 7개는 NNSA(국가핵안보국) 및 기타 프로그램국이 관리한다. 

각 연구소는 특정 미션(예: 핵안보, 에너지소재, 첨단물리, 생명･환경과학)에 초점을

맞추며, “Government Owned, Contractor Operated (GOCO)” 모델을 기반

으로 운영된다. 이는 정부가 시설을 소유하되, 대학･비영리조직･기업이 계약자로서

연구소를 운영하는 제도적 구조다.

모든 연구소는 DOE와 M&O (Management and Operating) Contract를 

체결한다. 계약서는 연간 성과계획서(PEMP)와 평가조항(Clause H.14, Section 

J Appendix B) 를 포함하며, 운영자는 DOE Program Office로부터 매년 성과･

안전･재무 등에 대한 가치판단(Appraisal)을 받는다. 이 평가는 단순한 행정점검이 

아니라 성과급(Award Fee)･계약연장(Award Term)의 핵심 근거다.

이 모델은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책임성･자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실험적

구조로, 정책목표 수행기관임과 동시에 연구혁신 생태계의 중심으로 작동한다. 특히 

GOCO 체제는 정부의 공공책임성과 민간의 유연한 혁신역량을 결합한 공공･민간 

혼합형 연구거버넌스 모델로 평가된다(National Labs Delivery Council, 2020).

나. 연구기능과 정책적 역할

국립연구소는 대학 중심의 기초과학과 달리, 기초･응용･상용화 단계가 연결된 

전주기 연구를 담당한다. 예컨대 오크리지(ORNL) 는 HPC･신소재･핵에너지를 

중심으로, PNNL(태평양북서국립연구소)는 환경･기후모델링･바이오에너지, 아르곤

(ANL) 은 양자컴퓨팅･빅데이터 기반 예측과학을 수행한다. 각 연구소의 Annual 

Lab Plan(ALP) 은 해당 분야별 연구 로드맵과 정책연계 전략을 명시하고, DOE의

미션 달성 수준을 정량･정성으로 보고한다(DOE Annual Lab Plan Summary 2024).

DOE는 각 연구소에 Technology Transfer Office(TTO) 와 Partnership 

Office 를 설치해, 산업계와의 협력 및 기술사업화를 제도화했다. 주요 형태는 

CRADA(협동연구개발협정), User Facility Program, Small Business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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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 등이 있다. ‘User Facility’ 제도는 외부 연구자에게 대형 장비･인프라를 

개방하는 제도이며, DOE Office of Science가 관리하는 28개 시설에는 연간 

약 3.7만 명이 이용(2024 기준)한다. 이 제도는 과학 인프라의 공공가치 실현의 

대표적 모델이다(DOE User Facilities Portal, 2024).

DOE NNSA 소관 연구소(LANL, SNL, LLNL 등)는 핵비확산･사이버보안 등 

전략기술을 담당하며, 최근에는 AI･양자정보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AI 시스템

으로 국가 전력망과 핵시설의 보안 리스크를 감시･예측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OSTP AI Innovation Agenda, 2024).

다. 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

미국의 연구거버넌스는 백악관･부처･연구기관 간의 다층 구조로 구성된다. ① 백악관

OSTP: 국가과학기술전략 수립 및 NSTC 조정, ② OMB: 예산지침(예: M-22-15, 

M-24-10) 통해 부처별 R&D 투자 방향 통일, ③ DOE: 해당 전략을 PEMP･ALP에 

하향 반영 및 성과관리를 한다.

2024 QSTR(Quadrennial Science and Technology Review)은 AI･반도체･

청정에너지･기후･우주･양자 등을 차기 4개년 우선순위로 설정했다. 이들 항목은 

DOE의 Strategic Goals 2024･2028과 직접 연동되어, 국립연구소의 ALP 및 

PEMP 지표에 반영된다. 이 체계는 정책적 일관성과 과학적 전문성의 선순환 구조를

제도화한 사례다(The White House OSTP, 2024; DOE Strategic Plan 2024).

라. 가치판단 체계 개요 (PEMP 및 Appraisal Process)7)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과학국(Office of Science, SC)은

10개 국립연구소의 과학, 기술, 운영 성과를 매년 가치판단을 하여 각 연구소 운영

계약자의 성과급과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제도는 2006 회계연도부터 운영

되고 있으며, 목표는 평가 과정의 투명성, 일관성, 리더십 참여, 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가치판단의 핵심 목적은 과학･기술적 성과 및 미션 달성 정도, 연구시설 운영의 

효율성, 사업관리 및 경영책임, 안전･보건･보안 등 조직 운영의 건전성을 종합적

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SC는 이 평가를 통해 각 연구소가 DOE의 전략목표에 부합

하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계약자가 기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검증한다.

7) https://science.osti.gov/lp/Laboratory-Appraisal-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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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가치 판단 세부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세부 구성요소 평가주체

목적
∙ 국립연구소의 연구성과, 운영책임, 

안전･보안 관리 수준 점검

∙ 성과와 보상의 연계-투명･

일관된 성과관리

SC 본부

(Laboratory

Policy Office)

주기 ∙ 매 회계연도(FY)별 평가

∙ PEMP 기반 성과계획 →

Appraisal → Report

Card 공개

SC 본부,

Site Office

적용 범위

∙ DOE 과학국 소관 10개

연구소 (예: ORNL, ANL, LBNL, 

PNNL 등)

∙ 연구성과 - 운영･관리 -

리더십･조직문화

SC 본부,

프로그램 오피스,

Site Office

성과 연계

∙ 결과는 운영계약자(Contractor)의

성과급(Award Fee), 계약연장

(Award Term)에 직접 반영

∙ 성과 →보상 →재계약 순환

구조
SC 본부

가치판단은 8개의 성과목표로 구성된다. 각 목표는 다시 구체적 세부목표와 

핵심성과지표로 세분화된다. 각 연구소는 이러한 목표와 세부내용을 매년 초 계약서 

부속문서인 PEMP(Performance Evaluation and Measurement Plan)에 명시

한다.

<표 3-2> 가치판단 목표 및 세부항목

평가목표 주요 세부항목 평가주체

Mission Accomplishment
∙과학･기술 연구의 국가미션 달성도, 전략

과제 기여

각 프로그램 

오피스

Construction & Operation of 

Research Facilities

∙ 연구시설 설계, 건설, 운영, 유지

보수의 효율성
Site Office

S&T Program Management
∙ 연구 프로그램 관리, 일정･예산 준수, 

품질보증
Site Office

Leadership & Stewardship
∙ 리더십, 조직전략, 리스크관리,

윤리성, 문화
SC 본부(LPO)

Environment, Safety & Health 

(ES&H)
∙ 안전, 보건, 환경관리 체계, 사고율 Site Office

Business Systems
∙ 재무･조달･감사 체계, 내부통제, 회계 

정확성
Site Office

Facilities Maintenance & 

Infrastructure
∙ 설비 신뢰성, 유지관리, 투자계획 Site Office

Security & Emergency 

Management

∙ 물리･사이버보안, 비상대응, 재난 복구 

체계
Sit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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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성과(Goal 1~3) : 연구소에 재원을 지원한 모든 DOE 프로그램 

오피스(투자액 500만 달러 이상 또는 전체 예산의 1% 이상)가 평가에 참여. 각 

프로그램의 가치 판단 점수는 가중치로 반영된다. △운영･관리 성과(Goal 5~8) 

: 현장운영사무소(Site Office)가 주관 평가를 실시, △리더십(Goal 4) : SC 본부

(Laboratory Policy Office)가 Site Office 및 프로그램 입력값을 종합해 결정

한다. 자료에는 연구소 자체 제출자료(PEMP 성과보고) 외에도 정부 감사, 외부 

리뷰위원회 평가, 재무･안전 점검 결과 등이 포함된다. 연말에는 SC 본부가 전체 

연구소 간 등급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SC는 5점 만점

(0.0~4.3) 척도를 사용하며 각 등급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표 3-3> 가치 판단 등급

등급 점수 범위 의미 비고

A+ 4.3–4.1 Outstanding (탁월) 최고 성과

A 4.0–3.8 Excellent (우수) 목표 초과 달성

A− 3.7–3.5 Very Good (매우 양호) 대부분 목표 충족

B+ 3.4–3.1 Meets Expectations (기대수준 충족) 기본 성과 기준

B 3.0–2.8 Satisfactory (만족) 개선 필요

C 2.7–2.0 Marginal (미흡) 성과 낮음

D 1.9–1.8 Unsatisfactory (부적합) 재평가 필요

F ≤1.7 Fail (실패) 계약 불이행 가능성

평가점수는 각 목표의 가중치를 반영한 가중평균으로 산출된다. 결과는 연례 

“Laboratory Report Card” 형태로 공개된다. 평가 프로세스의 총괄기관은 

DOE 과학국 산하 Laboratory Policy Office 이며, 최종 평가결과는 DOE 

Office of Science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마. 가치 판단 지표 세부항목 및 지표적 의미

PEMP･PER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표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3-4> 가치 판단 지표 세부항목 및 의미

구분 세부지표 정책적 의미

과학적 성과

(Scientific Output)

∙ SCI 논문, 피인용도, 공동연구망 규모, 

국가 과제 기여도

과학적 탁월성 + 

협력네트워크 확장

기술이전 및 산업연계

(Tech Transfer)

∙ 특허･기술이전 건수, CRADA 체결,

산업매출
산업혁신 파급효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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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는 이러한 지표를 논리모형으로 연결한다. Input → Activity → Output 

→ Outcome → Impact 를 추적하며 성과의 인과관계를 정량･정성 동시에 평가

한다(National Academies Policy Report, 2023).

바. 연차보고서(ALP) 목차 및 평가 정합성

DOE 국립연구소의 Annual Laboratory Plan(ALP) 은 단순한 예산계획이 

아니라, 기관 비전 및 가치 체계를 외부에 공개하는 전략 운영 문서이다. 각 기관

에서 작성한 자료의 컨텐츠를 공통적으로 묶으면 다음과 같이 구조화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앞서 설명한 PEMP/PERP의 공통 평가지표와 연계됨을 알 수 있다.

<표 3-5> ALP 목차 및 정합성

ALP 목차 주요 내용 대응 평가지표

Executive Summary
기관 비전, DOE 전략과 

정합성
미션 성과

Mission & Strategic Goals 핵심 연구분야 및 정책 연계 미션 달성도

Science & Technology Strategy 연구로드맵, 성과지표 계획 과학적 성과

Partnerships & Engagement 산학연 협력, 지역 연계
산업연계･사회적 

영향

Operations & Management Excellence 시설･재정･안전관리 성과 운영 효율성

Workforce Development & DEI 인재양성, 다양성정책 조직 리더십

Major Accomplishments & Future Vision 주요 성과･향후 계획 성과 지속성 평가

최근 ALP에서는 “사회적 의미” 를 핵심 키워드로 활용하며, 연구소의 존재 이유를

“과학을 통한 국가문제 해결”로 명시하고 있다(DOE Annual Lab Plan Integrated 

Report 2024)

구분 세부지표 정책적 의미

사회적 영향

(Societal Impact)
∙ 탄소감축, 에너지절감, SROI 등

공공가치 및

국가문제 해결력

운영 효율성

(Operational Excellence)
∙ 안전사고율, 예산집행률, 감사결과 내부통제 및 책임성

조직 리더십

(Leadership & DEI)
∙ 다양성 지표, 리더십 평가, 윤리성 평가

포용･책무성 지향 

조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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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가치 프레이밍 분석

국립연구소의 가치체계는 내부적 운영가치와 외부적 공공가치의 이중 프레임으로

정리된다. 내부 가치: 효율성, 전문성, 투명성, 리스크관리, 조직 다양성 → 운영 

지속가능성 확보. 외부 가치: 정책 연계성, 산업 파급효과, 지역 기여, 사회적 신뢰 →

공공적 정당성 확보. 미국은 이 가치프레임을 “임무 중심 책임성” 모델로 구조화해, 

성과평가(PEMP)와 전략보고(ALP)를 통합 운용한다. 유럽의 Helmholtz 혹은 

INRAE 와 비교할 때, 미국은 “효율･성과” 보다는 “사명･책임” 을 중심 가치로 둔

평가모델이라는 차별성이 있다(Belfer Center, 2023; DOE Report Card 2024).

아. DOE 산하 연구소의 역할과 경제성 평가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국립연구소는 17개 연구소로 구성된 국가 연구 인프라로, 

기초과학부터 에너지･기후･국가안보･첨단제조까지 폭넓은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연구소는 거대 연구시설 운영과 장기 R&D 수행뿐 아니라, 민간기업･대학･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혁신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한다. DOE와 

국립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연구소 네트워크가 미국의 과학기술 경쟁력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가치를 강조하면서, 연구 성과 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National 

Laboratory Directors’ Council, 2020).

최근 DOE는 국립연구소를 “지역 혁신의 촉매” 라고 규정하며, 연구소 주변 지역에서

나타나는 창업, 민간 투자 유치, 고급 일자리 창출, 공급망 고도화 등 공간 기반 

혁신 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공식 문건에서도 국립연구소가

연방 R&D 투자를 지역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매개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소 단위･프로그램 단위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 발간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Argonne, NREL, NETL을 포함한 주요 국립연구소들은 

연구개발 투자와 운영비 지출이 산업 생산, 부가가치(GDP 기여), 고용, 임금, 조

세수입, 비용 절감 등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제시하는 경제성 평가를 수행

하고 있다. 분석 방법론은 연구소별로 명칭과 세부 구성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투입–산출 모형과 사회회계행렬에 기초한 경제적 영향 분석을 활용하며, 상용 모델

(IMPLAN, REMI 등)이나 연구소 자체 개발 도구(JEDI, JOBS 모델 등)를 사용해 

직접･간접･유도효과를 구분하여 총산출, 부가가치, 고용, 소득, 세수 효과를 추정

하는 구조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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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적인 경제적 영향 분석 모형 구조

DOE 국립연구소의 경제성 평가는 연구소별･프로그램별로 형태는 달라지지만, 

전형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 구조를 가진다.

첫째, 직접효과를 정의한다. 이는 연구소가 한 해 동안 집행한 인건비, 운영비, 

연구개발비, 외주･용역･장비 구매, 보조금･연구비 등의 지출과, 연구소와 직접 고용 

관계에 있는 인력(연방공무원, 연구원, 계약직, 사이트 운영사 직원 등)의 고용･임금

수준에 해당한다.

둘째, 이러한 직접 지출을 지역･국가 경제의 투입–산출표에 투입하여, 간접

효과와 유도효과를 추정한다. 간접효과는 연구소 지출을 수주한 기업들이 자재, 

중간재, 서비스 등을 구매하면서 발생하는 2차･3차 파급효과를 의미하며, 유도

효과는 연구소 및 관련 기업의 직원들이 임금을 소비로 지출하면서 지역 내 소매업, 

서비스업 등에 추가 수요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말한다.

셋째, 투입–산출 모형 또는 IMPLAN과 같은 상용 경제영향 분석 도구를 활용해 

각 단계의 효과를 산업별･지역별로 계량화한다. 이 과정에서 총산출, 부가가치, 

고용, 노동소득, 조세 수입 등의 지표가 산출된다. IMPLAN과 같은 도구는 산업 

간 거래 구조와 가계･정부의 소득･지출을 포함하는 사회회계행렬을 기반으로 해, 

특정 지출 규모를 입력하면 해당 지출이 경제 전반에서 몇 배의 생산･부가가치･

고용을 유발하는지를 나타내는 승수를 제공한다. 

넷째, 결과는 보통 직접･간접･유도효과의 합으로서의 “총 경제적 영향”으로 표현

되며, 지리적 범위(연방 전체, 특정 주, 메트로 지역 등)에 따라 별도 표와 도표로 

제시된다. 일부 연구소는 여기에 더해, 특정 기술 도입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절감, 

탄소배출 저감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추가 지표로 제시해, 에너지･환경 

성과를 경제성 평가에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Millstein 외, 2019). 

(2) NETL 경제적 영향 보고서의 모형 구조와 지표8)

국가에너지기술연구소(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 NETL)는

DOE 산하 연구소 가운데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가장 명시적으로 발간하는 기관 중

하나다. 최근 보고서인 「ECONOMIC IMPACTS OF NETL – UNITED STATES」는 

NETL이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해 입력–산출 모형(input-output 

model)을 사용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NETL은 먼저 2023년도 기준으로 연구소가 미국 경제에 직접 

투입한 지출 규모와 직접 고용을 정리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은 (1) 연방 직원과

8) https://netl.doe.gov/sites/default/files/2024-11/National%20Impact%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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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운영 계약업체 직원의 정규직 환산 고용, (2) 연구개발 보조금, 계약, 협력

연구계약, 물품･서비스 구매 등으로 집계된 총 지출 규모이다. NETL은 이 지출이 

2023년에 약 10억 달러의 직접 지출을 통해 경제에 투입되었다고 제시한다. 

다음 단계에서 NETL은 투입–산출 모형을 통해, 이러한 직접 지출이 공급망을 

따라 다시 지출되고 가계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보고서

에서는 이 과정을 “승수”를 통해 구현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간접･유도효과를

포함한 총 경제적 영향을 추정한다. 그 결과, NETL의 2023년 활동은 미국 

경제에 약 28억 달러 규모의 총 경제적 영향을 창출했으며, 직접･간접･유도 

고용을 합산한 총 14,835개의 일자리를 뒷받침한 것으로 제시된다. 

정리하면, NETL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모형 구조와 지표 체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모형 구조: 투입–산출 모형 기반의 경제영향 분석 

(직접 지출 → 승수 적용 → 간접･유도효과 추정), △핵심 지표: 직접지출(연구비･

운영비･보조금 등), △직접 고용과 총 고용(직접+간접+유도), △총산출 혹은 총 

경제적 영향(달러 기준), △경우에 따라 주･지역 단위로 세분된 영향

이 구조는 한국의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과 매우 유사

하며, NETL 사례는 “연구소 단위 경제성 평가”를 설계할 때 참고하기 좋은 비교 

사례가 된다.

(3)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경제적 영향 분석의 특징9)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는 자체적으로 JEDI(Jobs and Economic Development 

Impact) 모델과 IMPLAN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장기간 분석해 온 기관이다. 예컨대 NREL의 GeoVision 분석에서는 지열발전 

설비의 건설･운영이 창출하는 고용과 부가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JEDI 및 IMPLAN 

기반의 투입–산출 모형을 사용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American-Made Challenges 프로그램의 「Five-Year Impact Report」는 

지난 5년간 이 프로그램이 달성한 성과를 정리하면서, 기술혁신 촉진과 함께 경제적 

영향과 혁신 생태계 확장 효과를 정량･정성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와 관련 

웹페이지에 따르면, American-Made는 현금 상금과 기술 지원, 바우처 제공을 

통해 스타트업･연구자･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민간 후속투자, 

신규 일자리, 클린에너지 기술 상용화 등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경제적 영향 분석은, 개별 연구소 전체의 운영비를 다루는 NETL 

사례와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American-Made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기업과 

9) https://docs.nrel.gov/docs/fy19osti/71933.pdf?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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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성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지표들이 활용된다. △프로그램 지표: 

누적 공모･경진대회 수, 참여 팀･참가자 수, 수상 팀 수, 지급된 상금･바우처 규모 

등, △성과 지표: 수혜 기업의 후속 민간 투자 유치 규모, 설립･성장한 스타트업 

수, 신규 일자리 창출, 파일럿･데모 프로젝트 수 등, △경제적 영향 지표: 상금･

투자･프로젝트 지출이 창출한 고용, 매출, 지역경제 파급 효과 (NREL이 다른 

분석에서 활용하는 JEDI･IMPLAN 계열 모형 구조를 적용해 추정할 수 있음)

보고서에 직접 ‘IMPLAN’이나 특정 모형 명칭이 반복 언급되지는 않지만, 

NREL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 프로그램의 경제성 평가에서 JEDI･IMPLAN 

기반 투입–산출 모형을 주요 도구로 사용해 온 점을 고려하면, American-Made 

프로그램의 경제적 영향 분석도 직접 지출 및 투자 → 지역･국가 IO 모델 투입 

→ 고용･부가가치･산출 효과 추정이라는 동일한 구조를 따른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Argonne 국립연구소 경제적 영향 분석의 구조10)

Argonne National Laboratory는 DOE 산하 대형 종합 연구소로, 홈페이지를

통해 “Argonne Economic Impact Report”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서 

연구소의 지역･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개된 요약 

정보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Argonne의 경제적 승수(economic multiplier)가 

다른 DOE 연구소 및 NASA, 주요 연구기관들과 유사한 수준임을 강조하면서, 

Argonne의 활동이 지역･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다. 

다만, 현재 공개 웹 환경에서는 보고서 전문(특히 방법론 부문)에 대한 직접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구체적인 모형 명칭(IMPLAN, REMI 등)을 문서에서 어떻게 

표기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OE와 NREL의 다른 경제

영향 분석 사례, 그리고 Argonne이 교통･에너지 분야에서 JOBS EVSE와 같은 

자체 경제영향 분석 도구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Argonne 

Economic Impact Report 역시 투입–산출 모형에 기반한 직접･간접･유도효과 

분석 구조를 채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고서의 지표 체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직접 지출 및 고용: Argonne의 연간 예산 집행 규모, 인건비, 외주･

장비･서비스 구매, 연구비･보조금 등과 연구소 및 협력기관의 직접 고용(FTE), 

△간접･유도 효과: Argonne 지출이 공급망과 가계 소비를 통해 추가로 유발한 

산업 생산, 부가가치, 고용, △총 경제적 영향: 직접･간접･유도 효과를 합산한 총

산출, 부가가치(GDP 기여), 노동소득, 조세 수입 등

10) https://www.anl.gov/sites/www/files/2023-07/Argonne%20Impact%20Report.pdf?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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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rgonne 보고서는 시카고 광역권, 일리노이 주, 미국 전체 등 지리적 

범위를 구분하여, 각 범위별로 경제적 영향과 승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구조는 NETL, NREL 등의 분석과 동일한 투입–산출 

방식의 응용이며, 한국의 국가･지역 연구기관 경제성 평가를 설계할 때 참고 가능한 

비교 기준을 제공한다. 

3. 독일

독일은 유럽 내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과학기술 연구체계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독일의 연구개발 체계는 크게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 그리고 

민간기업 연구소라는 세 축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정부출연연구소 체계는 국가 

전략과 사회적 난제 해결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 체계는 독일의 과학

기술 경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독일의 정부출연연구소는 하나의 단일 기관이 아니라, 네 개의 대표적 학회

(Research Society)가 네트워크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Helmholtz Association,

Max Planck Society,프라운호퍼 Society, Leibniz Association으로 불린다. 

각 학회는 서로 다른 목적과 연구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독일 정부는 이들 네 학회를 

통해 기초연구부터 응용연구, 산업기술 개발, 사회과학 연구까지 균형적으로 지원

하고 있다.

이 네 학회 체계는 독일 연구제도의 상징적 모델로, 많은 국가들이 벤치마킹하는 

구조다. 특히 Helmholtz는 대형 장기 프로젝트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프라운호퍼는 산업계와 밀착한 응용기술 개발을, Max Planck는 

연구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기초과학 발전을, 그리고 Leibniz는 다양한 학제적 

연구를 통해 사회적 파급력을 강화한다. 이처럼 상이한 성격을 가진 연구기관들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 출자를 통해 운영되는 점이 독일 연구정책의 특징이다.

가.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회(Fraunhofer-Gesellschaft) 사례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회(Fraunhofer-Gesellschaft, 이하 프라운호퍼)는 유럽을 

대표하는 응용연구기관 네트워크로, 기초연구 중심의 대학･막스플랑크 연구회와는 

구별되는 “산업 및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1949년 

비영리조직 형태로 출범한 프라운호퍼는 설립 초기부터 독일 산업 재건과 수출 

경쟁력 제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주권 확보를 핵심 목표로 삼았으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산업 현장의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응용연구를 수행하는 

제3의 축”으로 독일 연구･혁신체제 내에 포지셔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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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운호퍼는 뮌헨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025년 기준 독일 전역에 75~76개의 

연구소 및 연구유닛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연구소는 정보통신･디지털 기술, 제조 

및 생산기술, 재료･소재, 에너지･환경, 보건･생명과학, 보안･방위 및 회복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각 연구소는 특정 산업･기술 영역과 밀착된 

연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프라운호퍼는 약 3만 2천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연간 연구예산은 34억 유로 이상(2024년 기준 3.4억 유로 이상)으로, 이 중 

상당 부분을 산업 및 공공부문과의 계약연구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와 

역할 때문에 프라운호퍼는 오늘날 “유럽 최대의 응용연구 조직”이자 “산업과 사회를 

위한 기술혁신 파트너”로 평가된다.

프라운호퍼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 특징 중 하나는 이른바 “프라운호퍼 재원 

모델”이다. 공표된 재무자료에 따르면 프라운호퍼의 연구 재원은 전형적인 3분할 

구조를 가진다. 첫째, 연방정부와 주(州)정부가 제공하는 기관운영비가 약 30%를 

차지한다. 둘째, 연방･주정부 및 EU 등 공공부문 경쟁형 연구프로그램을 통한 

공공 프로젝트 연구비가 약 30%를 구성한다. 셋째, 나머지 40% 내외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계약연구에서 발생한다.

한편, 프라운호퍼는 이 계약연구 부문(전체의 약 40%)의 내부 구조를 설명하며, 

계약연구 수입 중 약 70%는 산업계 및 공공 프로젝트에서 창출되고, 약 30%는 

연방･주 정부의 기본재원과 연계된 대응자금으로 충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계약연구가 외부 수익에 기반하면서도, 일정 비율의 공적 대응자금으로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는 독특한 재정 구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가 5~10년 후 산업과 사이에서 요구될 응용기술을 선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 재원 구조는 프라운호퍼를 순수한 공공연구

기관이 아니라, 공적 재원과 시장 수요에 동시에 기반하는 하이브리드형 연구･기술

조직(RTO)으로 규정짓는다. 기본재원은 단기 수요와 무관하게 중장기적･선도적 

영역에 대한 모험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산업･공공 프로젝트 수입은 실제 수요에

기반한 문제해결형 연구를 촉진함으로써, “자율성과 시장성,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셈이다.

조직 구조 측면에서 프라운호퍼는 분산된 연구소 네트워크와 중앙 거버넌스를 

결합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규모와 의의를 고려할 때, 프라운호퍼는 “효율적 

전략 방향 설정을 위한 중앙 통제 메커니즘과, 현장 밀착형 연구 수행을 위한 분권화 

구조가 결합된 분산-집중 혼합형 조직”으로 공식적으로 규정된다. 본부는 이사회와

이사진을 중심으로 전체 전략 방향, 예산 배분, 0규정･윤리･보안 등 공통 거버넌스를

수행하고, 개별 연구소는 지역의 산업･정책 환경과 밀착하여 연구과제 수주,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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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세부 연구전략 수립 등에 상당한 자율성을 가진다. 독일 연방제 구조와 연계해

볼 때, 각 주(州)는 자체 산업정책 및 혁신전략과 연동하여 프라운호퍼 연구소 

유치를 추진하고, 연구소는 해당 지역의 기업･대학･지방정부와 연계된 혁신 허브로

기능한다.

프라운호퍼의 연구･사업 모델은 “계약연구를 통한 혁신 동반자 역할”로 요약될 

수 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프라운호퍼는 스스로를 “산업과 공공부문의 혁신 

파트너”로 규정하며, 연구의 출발점을 특정 기업･산업･정부기관이 직면한 구체적 

기술･조직 문제로 설정한다. 이를 위해 단일 기업과의 양자 계약연구, 복수 기업･

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연구, EU 수준의 대형 공모과제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모델을 운용한다. 개발된 성과는 특허･라이선스, 표준화, 시제품, 파일럿 플랜트, 

스핀오프 기업 설립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산업과 사회에 이전되며, 특히 자체 

R&D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는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사실상 외부 R&D 부서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의 실적을 보여주는 수치로, 프라운호퍼는 매년 수백 건 

수준의 발명(발명신고)과 특허출원 우선권 건수를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프라운호퍼 연구소들은 연간 400건 안팎의 발명과 400여 

건의 특허우선권 출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의 실용화･사업화를 핵심 임무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연구성과가 논문 산출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의 

생산성 향상, 신제품･신서비스 개발, 신산업 창출, 표준화 및 규제 개선 등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라운호퍼 내에서도 특히 Ernst-Mach-Institut(EMI)는 방위･보안･회복력 

분야를 대표하는 연구소로, “고속 동역학” 조건에서 물질･구조･부품의 거동을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위, 보안, 자동차, 우주･항공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성과

회복력 강화를 추구한다. EMI는 공식적으로 “안전을 위한 연구”를 표어로 내세우며, 

방위, 보안, 회복력, 자동차, 우주･항공 분야를 핵심 응용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EMI 안에는 특히 “안보와 회복탄력성”라는 명시적 사업부가 존재하는데, 이 

사업부의 목표는 테러, 자연재해, 대형 사고 등 극한 사건으로부터 사회와 인프라를 

보호하고, 기술적 회복성을 통해 사회 시스템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식 소개에서는 “테러 공격, 자연재해, 대형 사고와 같은 사건에 대비해 

사회 및 인프라를 보다 회복력 있게 만들기 위한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MI는 방호･방폭 설계, 인프라 구조물의 극한하중 거동 분석, 도시･

교통･에너지 시스템의 복원력 분석, 기업･중소기업의 위기대응･회복력 진단 등 

다양한 수준에서 보안･안보･회복력을 포괄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팬데믹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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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가 수행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기업 전체 시스템 기반 회복탄력성 분석 및 

시나리오 기반 리스크 시뮬레이션 플랫폼, 기업 회복탄력성 자가 진단 도구 

프로젝트 등이 있다. EMI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의 회복력을 측정

하고, 복합위기(공급망 붕괴, 팬데믹, 에너지 위기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회복력 

지표와 강화 전략을 제시한다. EMI는 이를 “복합 위험이 기업의 미래에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팬데믹이 보여주었고, 다음 위기에 더 잘 대비하기 위해 

회복력을 새로운 확장된 보안 개념으로 삼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프라운호퍼의 보안･회복력 연구는 단순한 군사･방산 분야를 

넘어 사회안보, 경제안보, 기술안보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있으며, 국가･지자체･

기업의 위험관리 및 위기대응 체계 설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다.

프라운호퍼는 자신들의 활동이 독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영향력 연구”도 반복적으로 수행해 왔다. 예를 들어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the Fraunhofer-Gesellschaft”라는 보고서는 이전 2016년 임팩트 

연구(Frietsch et al. 2016)를 업데이트하면서, 프라운호퍼의 제3자 연구비(산업･

공공 프로젝트 수입)가 국내총생산과 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주요 결과 중 하나는 “프라운호퍼 

제3자 연구비 1유로가 장기적으로 약 18유로의 독일 GDP 증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한 후속 분석에서는 프라운호퍼 전체 활동이 독일 GDP의 약 1.6% 

수준을 추가로 창출하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공적 재원 투입 대비 편익 비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미시 수준에서는 프라운호퍼 센터 설립이 지역 기업･발명자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2023년 「Research Evaluation」에 실린 

한 논문은 1980~2019년 사이 유럽 특허 출원자를 패널 데이터로 구축하고, 

2000년대 프라운호퍼 센터가 신규 설립된 도시들을 자연실험으로 활용하는 

DID(Difference-in-Differences) 접근을 통해, 프라운호퍼 센터 설립 효과를 

분석하였다. OUP Academic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도시에 프라운호퍼 

센터가 설립되면 해당 도시에 기반한 기업･발명자의 특허 출원 수가 장기적으로 

최소 13%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양한 대조군 설정과 강건성 

검증에서도 유지되었다. OUP Academic 이는 프라운호퍼가 해당 지역 혁신

생태계 내에서 지식･기술･인력의 허브이자 중개자로 기능하며, 기업과 발명자의 

혁신활동을 실질적으로 촉진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프라운호퍼 ISI(Systems and Innovation Research) 등 내부 연구기관은 특허･

논문･기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이전과 혁신효과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다. 예컨대 ISI는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이 산업으로 이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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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학술 특허를 새로운 기술이전 지표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가 산업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자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프라운호퍼는 이러한 계량 분석과 내부 

임팩트 연구를 통해 자신의 활동이 단지 연구결과물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지역･국가 차원의 혁신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프라운호퍼의 조직･운영 측면에서 주목할 점은 “분산 조직의 전략적 통합”

이다. 공식 조직 설명에 따르면, 프라운호퍼와 같은 규모와 중요성을 가진 조직은 

“분권화된 조직 구조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중앙집중적 통제 메커니즘을 통해 

효율적인 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를 위해 

프라운호퍼는 중앙 차원에서 중장기 전략, 연구 포트폴리오, 재원 배분, 품질 

관리, 윤리･보안 규정을 총괄하면서도, 개별 연구소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조직적 이중 구조”를 갖추었다. 이 구조는 한국 출연연 체계가 고민하는 “기관별 

자율성과 국가 차원의 전략 정합성”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는 지점으로, 재원 모델･

조직 구조･평가 시스템을 연계 설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종합하면, 프라운호퍼 사례는 출연연 가치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임무 중심 가치(미션 충실도) 측면에서 프라운호퍼는 “산업･사회에 구체적 

효용을 주는 응용연구”라는 미션을 분명히 하고, 재원･조직･평가 시스템을 이 미션에 

맞추어 설계하고 있다. 

둘째, 과학기술 가치 측면에서는 기초연구 자체보다는 응용･선도적 기술에 집중하되, 

양자기술, AI, 에너지전환 등 미래 전략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셋째, 경제･산업 가치 측면에서는 계약연구･기술이전･스핀오프를 통해 기업 

생산성과 혁신성과를 높이고, 거시적으로는 GDP･고용･세수 증가에 기여한다는 

점이 계량적으로 입증되어 있다.

넷째, 사회･환경･안보적 영향 가치 측면에서 EMI를 비롯한 연구소들은 테러･

재난･인프라 보호･중소기업 회복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며, 사회

안보･경제안보･기술안보를 포괄하는 “확장된 보안 개념”을 탐색하고 있다. 

다섯째, 정책･공공서비스 가치 측면에서는 에너지･기후･디지털･보안･지역혁신 

정책에 필요한 과학기술 근거와 데이터, 시나리오, 평가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공공

정책 설계와 실행을 지원한다. 

여섯째, 혁신 생태계･연구 인프라 가치 측면에서는 지역별 연구소가 지역 산업

클러스터･대학･지자체와 연계된 혁신 허브로 기능하며, 시험인증･실험시설･파일럿

라인･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하여 혁신 비용과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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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이해관계자･교류･협력 가치 측면에서 프라운호퍼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산업･정부･사회와의 장기적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며, 이는 호주의 EI 제도가 강조

하는 “이해관계자와 Impact의 분리 평가” 개념과도 연결된다. 

여덟째, 연구 환경･역량 가치 측면에서는 재원 구조와 조직 구조를 통해 연구자의

안정성과 도전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REF에서 강조

되는 “환경”이 성과와 영향의 토대가 된다는 논리와도 상응한다.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혁신 및 거버넌스 가치 측면에서는 보안･위험관리･윤리･

연구보안에 대한 내부 규정과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고위험･고파급 기술 연구

에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

화해 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프라운호퍼 사례는 출연연 가치 기준을 “성과 중심”에서 한 단계 

올려, 성과–영향–과정･환경– 안보를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본 보고서의 문제

의식을 뒷받침하는 핵심 해외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4. 영국

가. 연구 수월성 프레임워크(Research Excellence Framework, REF)

(1) 개요

영국의 연구 수월성 프레임워크(Research Excellence Framework, REF)는 

영국 고등교육기관(Higher Education Institution, HEIs)이 수행하는 연구의 

질과 사회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평가 제도이다. 공공재정의 활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기적으로 연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성과 중심 평가체계였던 Research Assessment Exercise(RAE)를 대체하였다. 

RAE가 학문적 성과를 중심으로 연구의 우수성을 판정했다면, REF는 연구가 학계 

밖에서 실제로 어떠한 사회적･경제적･정책적 변화를 창출했는지를 평가하는 ‘Impact

(사회적 영향)’ 요소를 공식적으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별성을 가진다. 

이러한 변화는 연구의 사회적 책임성과 공공성과 높이고, 대학 연구가 사회문제 

해결과 정책 형성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REF는 2014년을 시작으로 약 6~7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 실시된 REF 2021에는 영국 전역의 157개 대학이 참여하였다. REF 평가 

결과는 영국 고등교육 부문에 배정되는 연간 약 20억 파운드 규모의 공적 연구

지원금 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학의 연구전략과 운영체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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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REF 2021에서는 총 

6,781건의 Impact Case Study(ICS)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공개 및 분석이 가능한 

6,361건의 사례가 REF 공식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영국 대학 연구의 

사회적 영향은 전 세계 180개 이상 국가에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REF가 단순한 평가체제에 그치지 않고, 영국 고등교육기관이 창출한 연구 가치와 

성과를 구조적으로 집계･기록하는 국가 단위 지식･영향 데이터베이스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REF는 연구성과 자체의 질뿐만 아니라 연구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변화까지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이후 평가

체계, 지표 구성, 연구환경 평가, 그리고 Impact Case Study 분석에서 보다 구체적

으로 드러난다. 다음 장에서는 REF 평가체계의 구성 요소와 운영 방식, 평가 지표의

구체적 구조 등을 중심으로 REF 평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평가 요소

REF는 영국 고등교육기관의 연구 성과와 조직 역량을 Output(연구성과물), Impact

(사회적 영향), Environment(연구환경)의 세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연구성과의 양적 확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가

생산되는 과정, 연구가 사회로 이어지는 실제적 영향,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뒷받침하는 기관의 환경까지 아우르는 전주기적 연구 가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기 위한 체계이다. 

※ 출처 : REF(2023) Research Excellence Framework 2028 Initial decisions and issues for further 

consultation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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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성과물(Output)

연구성과물은 기관이 제출하는 연구성과물의 학술적 품질을 평가하는 요소로, 

연구의 독창성(Originality), 중요성(Significance), 엄밀성(Rigour)을 기준으로 

심사된다. REF 평가체계에서 가장 큰 비중(50%)을 차지하며11), 저널 영향력지수

(JIF)나 인용지수와 같은 정량지표가 아닌 전문가(peer) 평가 중심으로 운영된다. 

연구성과물의 평가는 독창성(Originality), 중요성(Significance), 엄밀성(Rigour)의 

세 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독창성은 연구가 기존 지식이나 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념･이론･방법론 또는 문제 접근 방식을 제시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이는 연구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이다. 중요성은 연구성과가 

해당 학문 분야의 발전에 어떤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는지를 평가하며, 학문적 

이해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정도를 포함한다. 엄밀성은 연구 수행 

과정과 분석의 논리적 일관성, 방법론적 타당성, 자료와 논증의 체계적 구성 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연구의 신뢰도와 학술적 견고함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표 3-6> 연구성과물 평가 기준

평가기준 주요 내용 

Originality(독창성) 새로운 지식･이론･방법 제시

Significance(중요성) 학문 분야 발전 기여도

Rigour(엄밀성) 연구 방법･자료･논증의 정교성

이 세 기준은 연구성과물이 단순히 발표된 연구성과의 수량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의 생성 여부, 학문적 기여의 크기, 연구의 과학적･방법론적 정교함 등을 종

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핵심 틀을 형성한다. REF는 이러한 평가 철학에 따라 

다양한 연구 분야의 특성을 존중하며, 제출 가능한 연구성과물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출판된 학술지 논문뿐만 아니라 단행본, 책의 장, 특허, 소프트웨어, 

데이터셋, 전시･공연 등 예술･창작 기반의 성과까지 모두 연구성과물으로 제출될 

수 있다. 이를 통해 REF는 분야별 연구 특성을 반영하고, 연구성과의 가치를 단일한

형식이나 산출물에 제한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연구성과물 평가는 결과적으로 연구자가 생산한 성과물이 학술적으로 얼마나 독창적

이고 의미 있으며, 얼마나 엄밀한 방법론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연구성과물 평가 구조는 학문적 다양성과 창의성, 연구의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REF의 평가철학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로 기능한다.

11) 2021년도 평가 기준 연구성과물 평가의 비중은 60% 차지하였으나 2029년도부터 50%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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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향력(Impact)

영향력은 REF 평가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차별적인 요소로, 연구가 학술 

영역을 넘어 정책･경제･사회･문화･보건･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발생시킨

변화와 효과를 평가한다. REF는 영향력을 연구로부터 파생된 학문 외 영역의 혜택

또는 변화로 정의하며, 단순한 연구활동이나 성과가 아니라 연구에 의해 입증 가능한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한다. 이러한 영향력 평가는 기관에서 제출하는 Impact

Case Study(IC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평가에서 25%의 비중을 차지한다. 

REF가 인정하는 영향력은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주요 분야는 

정책(법･규제 변화, 정책결정 기여), 경제･산업(기업 생산성 향상, 기술 상용화), 

사회(복지･교육 서비스 개선), 문화･예술(전시･공연･유산 보존), 보건･의료(공중

보건 지표 개선, 진단･치료 변화), 환경(탄소감축･생태계 보전), 국제개발(해외 지역

개발･국제협력) 등이다. 또한 기술 표준 개선, 법･제도 변화, 조직 운영 방식의 

변화처럼 구조적･제도적 변화도 영향력으로 평가된다.

<표 3-7> 영향력 실현되는 주요 분야

분야 내용 및 예시

정책 법･제도 변화, 정책결정 영향, 규제 개선

경제･산업 기업 생산성 향상, 기술 상용화, 산업 혁신

사회 복지서비스 개선, 교육 프로그램 도입･확산

문화･예술 전시･공연, 문화유산 보존･활용

보건･의료 공중보건 개선, 진단･치료 기술 변화

환경 탄소감축, 오염저감, 생태계 보전

국제개발 해외 지역개발, 보건･교육 분야 국제협력

영향력의 평가는 범위(Reach)와 중요성(Significance)의 두 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범위는 영향이 미친 대상의 폭과 지리적 확산 정도를 의미하며, 국내･

국제적 파급력까지 포함한다. 다만, 지리적 규모 자체가 아니라 수혜자의 폭･

다양성을 더 중시한다. 중요성은 영향이 만들어낸 변화의 중요도와 심도를 평가

하며, 수혜자의 삶･조직･기관･정책 등에 미친 실질적 효과에 초점을 둔다. 이 두 

기준은 영향력이 얼마나 넓게, 얼마나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냈는가를 판단하는 

핵심 틀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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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영향력 평가 기준

평가 기준 주요 내용 

Reach(범위) 영향이 미친 대상의 폭과 규모, 지리적 확산 정도, 국내･국제적 파급력

Significance (중요성) 변화의 심도･중요도, 수혜자･기관･사회에 미친 실질적 효과

영향력은 연구의 활동이나 단순 참여가 아니라, 해당 연구로 인해 실제적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ICS는 (1)사례 요약, 

(2)영향의 근거가 된 연구(underpinning research), (3)해당 기반 연구의 우수성

증빙, (4)구체적으로 발생한 영향과 그 경로, (5)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자료

등 다섯 요소로 구성된다. ICS는 영향이 연구성과와 명확히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검증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영향력 평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향력은 REF에서 새롭게 도입

된 가장 독창적인 요소로, 연구의 사회적 책임성과 기여도를 제도적으로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영향력은 연구, 활용, 변화로 이어지는 논리 모형(logic 

model)을 요구하며, 이 경로가 실제 변화로 이어졌음을 증거 기반으로 입증해야 

한다. 셋째, 평가의 근거는 반드시 외부 기관･정책문서･공식 데이터 등 검증 가능한

증빙 자료여야 하며, 연구자나 기관의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넷째, 평가 

대상은 단기적 성과뿐 아니라 정책･산업･사회 구조까지 포함하는 장기적･구조적 

변화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영향력은 연구의 공공적 가치가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REF의 핵심 평가요소로 기능하며, 기관의 연구전략과 사회적

책임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③ 연구환경(Environment)

연구환경은 기관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조직적 기반과 연구 생태계의 질을 평가하는 요소로, REF 평가체계에서 25%의 

비중을 차지한다.12) 이는 단기적인 연구성과가 아니라, 기관이 갖춘 전략･조직･

인력･인프라가 연구 활동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연구역량(sustainability)과 연구 활력(vitality)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

가하기 위한 것이다. 

REF는 연구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공식 기준을 사용한다. 첫째, 활력

(Vitality)은 연구환경이 역동적이고 개방적이며,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연구를 

12) 2021년도 REF의 연구환경 평가는 15%의 비중이었으나 2029년도부터 25%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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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는 문화와 시스템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한다. 기관의 연구전략의 

명확성, 조직문화의 역동성, 협력과 교류의 활성화 수준 등이 해당 기준에서 고려

된다. 둘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기관이 장기적으로 연구역량을 유지

하고 강화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연구재원 

확보 능력, 연구시설과 인프라의 지속성, 인력 양성과 세대교체 체계 등이 포함

된다. 즉, 연구환경의 모든 평가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하의 

각 영역은 이러한 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필수 검토 영역이다.

<표 3-9> 연구환경(Environment) 평가 기준

평가기준 주요 내용 

Vitality(활력) 연구환경의 역동성, 개방성, 연구자 활동성, 연구문화의 활발함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

장기적 연구역량 유지 가능성, 안정적 인력･시설･재원 기반, 연구 

인프라의 지속성

연구환경은 위 두 평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먼저 기관이 수립한 연구전략이 명확하고 실효성 있게 설계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연구 목표가 조직의 중점 분야와 장기 계획과 어떻게 연계

되는지를 평가한다. 연구전략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기관의 구조･운영체계･

재원 배분 방식과 실제 연구활동을 어떻게 지원하는지까지 포괄하여 검토된다. 

이어서 연구자 개발 영역에서는 연구자 육성, 경력 개발, 신진 연구자･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 그리고 다양성･포용성 정책을 포함해 인력 양성과 연구자 

환경이 얼마나 충실히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연구환경은 기관의 협력 및 참여 수준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산학

협력,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정책 참여 활동, 학문 공동체에 대한 기여 

등 기관이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 생태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학문 분야의 발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이 여기에 포함된다.

연구환경 평가에서 중요한 또 다른 축은 인프라와 자원(Income, Infrastructure 

and Facilities)이다. 이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연구소득･데이터 및 IT 

인프라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제공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시설과 장비의 

접근성, 데이터 기반 연구를 지원하는 체계, 연구행정 및 기술지원 기능 등 연구 

수행 환경 전반이 검토된다. 이러한 요소는 기관의 연구역량이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 지표다.



출연연의 합리적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기관 가치 기준 탐색 연구

60

특히 REF 2021에서는 개방형 연구가 연구환경 평가의 필수 요소로 새롭게 편입

되었다. 이는 연구성과의 공유, 데이터 접근성, 재현성 보장, 공개 저장소 활용 

등 연구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기관 차원에서 수립･운영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개방형 연구는 전 세계적 연구 환경 변화에 대응

하기 위해 REF가 강조한 분야로, 기관의 연구문화가 얼마나 발전적이고 신뢰 기반

인지 평가하는 지표로 기능한다.

<표 3-10> 연구환경(Environment) 평가 영역

평가영역 주요 내용

연구전략 기관의 전략, 중점 분야, 목표의 명확성 및 실효성

연구자 개발(People) 연구자 양성, 경력 개발, 다양성･포용성(EDI)

협력･참여(Collaboration) 산학･정책･지역사회 협력, 학술 커뮤니티 기여

개방형 연구(Open Research) 연구성과･데이터의 접근성과 공유정책

인프라 및 자원 연구시설, 장비, IT･데이터 환경, 연구소득

연구환경 평가의 특징을 종합하면, 이는 기관의 연구성과나 영향 자체보다는 

그러한 성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토대와 환경을 평가하는 체계라는 점이다. 첫째, 

연구환경은 기관의 전략･인력･인프라･협력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둘째, REF 공식 기준에 

따라 평가기간 전체 동안의 실적과 활동만 인정되며, 향후 계획은 평가기간 종료 

시점에서의 현실성과 타당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고려된다. 셋째, 연구환경 평가는 

제출된 서술문뿐만 아니라 연구소득, 인력 구성, 학생 수, 시설 현황 등 다양한 

정량･정성자료를 통합적으로 활용해 기관의 연구 생태계 전반을 판단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넷째, 개방형 연구(Open Research)의 도입을 통해 투명성･접근성･

재현성을 갖춘 연구문화 조성 여부가 정식 평가 요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연구환경은 기관이 보유한 전략적 역량과 연구지원 체계가 연구성과 

및 사회적 영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평가하는 기반 요소로서 기능하며, 기관의 

장기적 연구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연구 생태계 구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3) 평가 운영

① 추진체계(Panels & Structure)

REF의 평가는 학문 분야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평가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REF는 크게 4개의 총괄 평가단(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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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과 34개의 평가분야별 세부 평가단(UoA, Unit of Assessment)로 구성

되며, 각 패널은 해당 분야의 연구자･실무전문가･정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

평가위원회 형태로 운영된다. 

총괄 평가단은 각 분야의 평가 철학과 기준 해석을 총괄하고, 세부 심사는 분야별

세부 평가단이 담당한다. 이렇게 계층적 구조를 두는 이유는 분야별 연구방법론･

출판문화･사회적 영향의 양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분야 전문가에게 충분한 

재량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REF는 평가위원들이 동일한 기준과 관점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시 성과물을 함께 검토하고 평가 기준을 조율하는 

사전 협의 절차(calibration)를 운영한다. 이러한 과정은 평가자 간 판단의 차이를

줄이고, 전체 평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이다.

② 평가 등급

평가의 결과는 연구성과물･영향력･연구환경 각각에 대해 4, 3, 2, 1, unclassified의 

다섯 등급으로 산출된다. REF의 등급체계는 영국 연구평가의 핵심적 특징으로, 가장 

높은 등급인 4는 ‘세계적 수준(world-leading)’의 연구를 의미하며, 3는 ‘국제적

으로 우수(internationally excellent)’한 수준, 2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Internationally recognized)’ 연구, 1는 ‘국내적으로 인정 가능한(Nationally 

recognized)’ 연구를 뜻한다.

영향력의 등급 정의는 연구성과물과 유사하나, ‘변화를 일으킨 정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연구환경은 기관의 활력･지속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REF의 등급체계는 단순한 평가 결과가 아니라 이후 대학 재정 배분과도 직접적

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기관들은 특히 연구성과물과 영향력 분야에서 3와 4 등급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중시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REF 등급체계는 연구의 질을 

중심으로 평가하려는 영국의 평가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기제로 기능

하며, 결과적으로 대학의 연구 지향성과 자원 배분 방식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다.

③ 평가 절차

REF의 평가는 사전 준비 단계부터 최종 등급 확정까지 일련의 절차를 따라 

진행된다. 먼저, 평가위원들은 심사에 앞서 예시 연구성과물을 함께 검토하고 기준

해석을 맞추는 사전 조율 회의를 진행한다. 이 과정은 각 등급이 어떤 수준을 의미

하는지 평가위원 간 인식을 통일하기 위한 절차로, 평가자별 기준 해석의 차이를 

줄여 평가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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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심사는 정량지표나 저널 등급에 의존하지 않고, 평가위원이 제출된 

성과물을 직접 읽고 연구의 질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REF는 연구자 정보

비공개 원칙에 따라 연구자 정보가 평가자에게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 자체의

내용과 품질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영향력 심사에서는 기관이 제출한 

영향사례(ICS)와 그에 포함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연구가 실제로 사회적 

변화나 혜택을 만들어냈는지를 검증한다. 필요할 경우 평가위원들은 외부 기관 

보고서, 정부 문서, 통계자료 등과 대조해 주장된 영향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추가 

검증 절차를 거친다.

연구환경 심사는 각 기관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와 연구소득, 인력 구성, 연구

시설･인프라와 같은 데이터 자료를 종합해 기관의 연구 기반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연구성과 자체보다는 기관의 

전략적･조직적 역량을 판단하는 과정이며, 장기적 연구역량 유지를 위한 기반이 

갖춰져 있는지가 핵심 평가 요소다.

또한 REF는 학제 간 연구를 보호하기 위해 단일 평가단의 전문성만으로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성이 있는 다른 분야 평가단에 평가를 의뢰하여 추가 

검토를 요청하거나, 두 개 이상의 패널이 공동으로 심사하는 절차를 운영한다. 

이러한 구조는 특정 분야 중심의 평가 편향을 막고, 융합 연구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최종 등급 산정에서는 세부 평가단의 심사 결과가 총괄 평가단에서 다시 한 번

검토된다. 총괄 패널은 패널 간 평가 편차가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REF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등급을 조정･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다층적 심사와 교차검증 절차는 REF가 정량지표 중심이 아닌, 전문가 

판단과 증거 검증을 기반으로 한 정성평가 체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준다. 결과적으로 REF의 평가 절차는 연구의 질, 사회적 영향, 연구환경이라는 

서로 다른 요소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도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나. UKRI 산하 EPSRC AREA 모델 사례

영국 UKRI 산하 EPSRC(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는 RRI 원칙을 연구자 및 기관에 내재화하려는 목적에서 AREA 

(Anticipate-Reflect-Engage-Act) 모델을 공식화하였다. 또한 AREA 모델은 RRI가

단순한 윤리･리스크 관리가 아닌, 연구 과정 전반에서 사회적 수용성과 윤리적 

책임을 고려하는 포괄적 접근이라는 관점이 반영된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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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RI EPSRC가 AREA 모델을 개발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 스스로가 

RRI 과정의 각 단계를 자가평가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자(공공, 규제기관, 산업 등)와의 참여를 통해 연구 방향을 사회적으로 

정당화하고 책임성 있는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다. 셋째, 연구 운영 지침, 워크숍, 

제안서 준비 과정에 AREA 요소를 통합하는 것이다. 

AREA 모델의 주요 단계(잠재적 영향 탐색, 성찰, 상호작용, 실행) 및 단계별 점검 

질문/활동 예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인 잠재적 영향 탐색(Anticipate)은

연구가 사회･환경･경제･윤리 전반에 미칠 수 있는 가능한 결과를 폭넓게 탐색하는 

단계이다. 해당 단계에서는 단순 예측을 넘어 시나리오를 상상･숙고하며 불확실

성과 잠재적 영향(긍정/부정)을 조망한다. 

성찰(Reflect) 단계는 연구의 목적･가치･가정･불확실성, 팀과 조직의 관행･권력

관계･편향을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단계이다. “왜 이 연구인가, 누구를 위한 연구

인가”를 스스로 묻는다.

상호작용(Engage) 단계는 산업･시민사회･정책･당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쌍방향 대화･공동설계를 통해 외부 시각을 연구에 통합하는 단계이다.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방향 조정과 문서화로 이어져야 한다.

실행(Act) 단계는 이전 단계(ARE)를 통해 얻은 통찰을 연구 설계･운영에 실제로

반영하고, 변경을 문서화･제도화하는 단계이다. 일회성 조정이 아니라 반복적

(Iterative) 적용과 추적이 중요하다.

아울러 UKRI 산하 EPSRC는 AREA 모델을 개발 및 이를 다양한 연구자 지침과

제안서 평가 기준에 통합하면서, 책임 있는 혁신 실천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제언하였다. 

첫째, 연구자 주도형 책임 있는 혁신 역량 구축이다. 책임 있는 혁신은 윤리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연구자들이 내재화해야 할 연구 습관으로 자리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자는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상력, 비판적 성찰력, 

협업적 민감성을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EPSRC는 AREA의 네 단계를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연구 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성찰 도구로 활용

할 것을 권장한다.

둘째, 제안서 및 프로젝트 운영에의 통합이다. AREA 모델은 연구 제안서 작성 

시 RRI 문항에 직접 반영되며, 특히 기술･공학 분야의 경우 평가 기준으로 사용

된다. 아울러 연구비 수주 이후에도 워크숍, 중간 평가, 최종 보고서 등 전 주기

에서 AREA 원칙을 검토하는 것이 권장된다.

셋째, 구체적 실천 도구 및 사례 중심 교육 제안이다. EPSRC는 AREA 실천을 

위한 다양한 보조 도구(toolkit)를 함께 배포하고, 그 예로 RRI 카드 세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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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시나리오 기반 워크숍 자료 등을 제공한다. 또한 사례 기반 학습이 효과적임을 

강조하며, 공학･디지털 헬스･로보틱스 등 분야별 사례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넷째, 반복적 적용 및 피드백 통합이다. 책임 있는 혁신은 한 번의 점검이 아니라, 

연구 과정 전반에서 반복되는 실천적 성찰이기 때문에 AREA는 선형적 모델이 

아닌 순환형 모델로 간주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EPSRC는 연구팀이 정기적인

피드백 루프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설계나 실행에 반영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제도적 정착과 상호 책임 문화 조성이다. EPSRC는 RRI 실천이 개인 

연구자 차원에서 멈추지 않도록, 연구기관, 대학, 연구비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5. 호주

가. ARC(Australian Research Council) 역할과 정의

호주연구위원회(Australian Research Council, ARC)는 호주 연방 정부 산하의

법정기구로서, 대학과 그 파트너 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적 연구비를 배분하고, 국가

차원의 연구평가를 수행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ARC는 의학･보건 분야를 

주로 담당하는 국가보건의료연구위원회(NHMRC)와 역할을 분담하면서, 비의학 

분야 대학 연구 전반을 포괄하는 연구지원 및 평가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ARC 관련 법률과 전략 문서에 따르면, ARC의 목적은 대체로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기초･응용･전략기초연구에 대한 경쟁적 연구비 지원을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를 촉진하고, 둘째, 연구의 질･역량･영향에 관한 정보를 생산･제공함으로써 

국가 연구시스템을 형성･조정하며, 셋째, 연구정책 및 연구평가에 관한 전문적 

자문을 정부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ARC는 단순한 연구비 집행기

관을 넘어, 연구의 우수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조망하는 국가 연구평가의 

설계자이자 운영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ARC는 이러한 역할의 일환으로, 대학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Excellence in Research for Australia(ERA)와, 연구 참여 및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Engagement and Impact Assessment(EI)라는 두 개의 국가 평가 

제도를 설계･운영해 왔다. ERA는 대학 연구의 학문적 품질을 국가･분야 단위로 

측정하는 평가 프레임워크이고, EI는 연구가 학계 밖에서 창출하는 참여와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두 제도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함께 적용될 때 “연구의 

우수성”과 “연구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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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RA(Excellence in Research for Australia) EI(Engagement and Impact 

Assessment) 개요

ERA는 호주의 국가 연구평가 체계로서, 2010년 최초 라운드(2009년 시범평가 

이후)를 시작으로 2012년, 2015년, 2018년까지 네 차례 실시되었다. ARC와 시

드니대학교 RRADS의 정리에 따르면, ERA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정부･산업･시민에게 호주 대학 연구의 우수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 프레임워크를 유지･발전시킬 것

② 학문분야별로 연구의 강점과 개발 필요 영역을 파악하는 국가 단위 조사를 

제공할 것

③ 연구성과 전 범위에 걸친 우수성을 식별하고, 잠재력이 큰 융합 분야를 발굴할 것

④ 호주 대학 간, 그리고 세계 기준과의 비교를 가능하게 할 것

ERA의 평가 단위는 호주･뉴질랜드 표준연구분류의 Fields of Research(FoR) 

코드에 따른 2자리･4자리 분야이며, 각 대학이 제출한 연구성과 데이터를 기반

으로 “대학 × 분야” 조합별 연구수준을 평가한다.

ERA는 세 범주의 지표를 활용한다. 첫째, 인용분석･동료평가 등을 포함한 연구의 

질 지표, 둘째, 논문 수, 연구비, 연구인력 구성 등을 포함한 연구 활동 지표, 셋째, 

특허･상업화 수입･NHMRC 가이드라인 등 연구 활용･적용 지표이다. 이들 지표는

분야별 연구평가위원회의 전문가 동료평가와 결합되어, 각 UoE에 대해 1~5점

(세계 평균 이하~세계 최고 수준)의 등급이 부여된다.

RoRI(Research on Research Institute)는 ERA를 “2010~2018년 사이에 

시행된, 주로 요약적 성격의 평가모형으로서, 학문적 산출물과 품질에 초점을 

둔 제도”로 규정한다. 초기 라운드에서는 일부 재정 배분과의 연계도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ERA는 대학･정부가 전략 수립･브랜딩･국가 경쟁력 진단을 위해 

활용하는 참고 지표 성격이 강화되었다.

ERA가 연구의 학문적 품질을 잘 보여주는 반면, 정부와 ARC 내부에서는 “논문과

인용으로는 연구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

의식이 점점 강해졌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2015년 국가혁신과학의제를 

계기로 연구의 참여와 영향을 평가하는 별도의 국가 제도를 추진하였고, ARC가 

이를 구체화한 것이 Engagement and Impact Assessment(EI)이다.

ARC 공식 설명에 따르면, EI는 “연구자가 연구 이용자와 얼마나 효과적으로 

교류하는지, 그리고 대학이 연구를 학문 바깥의 경제･사회･환경･문화적 영향으로 

얼마나 잘 번역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정의된다. RoRI는 EI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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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자-연구이용자 간 참여와 영향을 엄밀하게 평가함으로써 더 나은 관행을

촉진하고,

② 대학･산업･정부･커뮤니티 이해관계자에게 전략･실천･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③ 대학이 사회･경제･환경･문화 영역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기반을 

구축하고,

④ 학문분야별로 대학들의 상호연계･영향력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

⑤ EI 2018 Framework에 따르면, EI에서 사용되는 핵심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⑥ 연구 참여 : “연구자와 학계 외부의 연구 이용자 간에 지식, 기술, 방법 또는 

자원을 상호 이익을 위해 교환하는 상호작용”

⑦ 연구 영향 : “연구가 학문 연구에 대한 기여를 넘어, 경제･사회･환경･문화에 

미치는 기여”

즉, EI는 연구가 학문 공동체 내부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보다는, 연구가 학문 

외부의 이해관계자 및 사회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에 초점을 둔 평가 제도이다.

ERA와 EI는 평가 단위와 운영 주체는 동일하지만, 평가 목적･대상･방법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차이를 갖는다.

① 평가 초점 : ERA는 연구의 학문적 품질(논문, 인용, 연구비 등)을, EI는 연구 

참여 및 사회적 영향와의 상호작용, 학문 외 영역의 변화)을 평가한다.

② 평가 자료의 형태 : ERA는 대규모 계량지표(논문 메타데이터, 인용, 연구비 

등)를 중심으로 하고, EI는 참여 수준에 대한 설명, 영향력 사례, 소수의 지표를 

결합한 서술형 평가에 가깝다.

③ 평가 성격: RoRI는 ERA를 “주로 총괄적 성격의 연구품질 평가”, EI를 “조직 

학습과 책임성에 중점을 둔 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ERA는 1~5점의 세계

수준 대비 연구품질 등급을 부여하는 반면, EI는 참여수준, 영향력, 영항력에 

대한 접근 방법 각각에 대해 High/Medium/Low 3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ARC 자체도 공식 자료에서 “ERA는 연구 품질을, EI는 연구가 학문 밖에서 

창출한 영향과 참여를 평가하는 제도이며, 두 제도가 함께 호주 연구시스템의 종

합적인 성과를 보여준다”고 정리하고 있다.

다. EI(Engagement and Impact Assessment) 주요 특징

EI는 ERA와 달리, 연구의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설계된 제도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EI는 “연구 참여, 영향, 영향에 대한 접근”이라는 세 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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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와 대학이 어떻게 외부 이해관계자와 상호작용하고, 이를 통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적 역량을 어떻게 구축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RoRI는 EI를 “책임성과 더불어 조직 학습 및 발전을 목적에 둔 형성적 평가”

라고 규정하면서, EI 결과가 주로 각 대학 내부에서 연구 참여, 영향 전략을 점검･

개선하는 데 활용되었다고 분석한다.

EI는 호주 정부의 혁신･산학협력 강화 정책과 연동되어 도입되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연구품질 프레임워크 논의, 2010년 ERA 도입, 2015년 NISA

(National Innovation and Science Agenda) 등은 모두 공통적으로 “연구의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대한 책무성과 가시화를 요구하였다. EI는 이러한 정책 

맥락 속에서, ERA가 보여주지 못한 연구-사회 간 상호작용의 면을 드러내기 위한 

보완 제도로 설계되었다.

EI 2018에서 각 UoA(Unit of Assessment)는 연구 참여, 영향, 영향에 대한 

접근에 대해 각각 자료를 제출한다.

① 연구 참여 서술 : 해당 분야에서 연구자와 연구이용자 간 상호작용, 전략, 

주요 활동을 서술하는 내러티브

② Engagement 지표(4개)연구 이용자의 현금 지원, HERDC(Higher Education 

Research Data Collection) 기준 연구비 총액/FTE(연구소득/연구인력) 

end-user 후원 경쟁적 연구비의 비중상업화 수입

③ Engagement 지표 설명문 : 계량지표의 맥락･특수성을 설명하는 서술

  라. 영향력 및 영향력에 대한 접근

각 연구분야 단위는 단일 영향력(영향력 연구)를 제출하며, 이 사례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① 영향력 : 연구가 어떤 경제･사회･환경･문화적 변화를 가져왔는지, 누가 혜택을

받았는지, 변화의 범위･정도･지속기간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연구에 기반했는지를 증거와 함께 제시

② 영향력에 대한 접근 : 대학이 해당 영향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

조직･전략(예: 기술이전 조직, 산학협력부서,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 등)을 

구축･운영했는지를 설명

연구참여 평가는 내러티브와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일 등급을 부여하며, 

분야 특성에 따라 특정 증거에 더 큰 비중을 둘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영향력과 영향력에 대한 접근은 각각 별도로 평가되며, 두 영역 모두 케이스 내의 

모든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는 질적･서술형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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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I 2018에서는 연구참여, 영향력, 영향력에 대한 접근 각각에 대해 High 

/ Medium / Low의 3단계 등급을 사용하며 High 등급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① Engagement-High 등급 : 연구자와 학문 외 연구이용자 간 상호작용이 

매우 효과적이며, 이러한 engagement가 연구 수행 과정에 잘 통합되어 있는 경우

② Impact-High 등급: 학문 외 영역에 매우 중대한 기여를 하였고, 관련 연구와

영향 간의 연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경우

③ Approach to impact-High 등급: 연구를 영향으로 번역하는 조직적 메커

니즘이 매우 효과적이고, 사례에서 제시된 impact를 실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추가로 EI 2018은 연구참여와 영향력의 참조 기간을 상이하게 설정함으로써, 

영향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연구참여는 2014~2016년

(3년)의 활동을, Impact는 2011~2016년(6년)의 영향과 2002~2016년(15년)의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영향은 느리게, 참여는 비교적 빠르게 나타

난다”는 현실을 제도 설계에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EI 평가 패널은 사회과학, 과학･기술, 인문･예술, 보건･생명과학, 원주민 연구 

등 5개 패널로 구성되며, 각 패널은 해당 분야의 저명한 연구자와 경험 많은 연구

이용자로 구성된다. 패널은 제출된 증거에만 기초하여, 여러 단계의 개별･집단 

검토를 거친 후 합의에 의해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EI 특징적 요소를 정리하면 첫 번째로 ERA와 동일한 FoR 기반 분류체계를 

사용하면서도, 영향력에 대한 레퍼런스 기간을 더 길게 설정하여 장기 성과를 

포착하며, 두 번째로 소수의 계량지표 + 풍부한 내러티브를 결합한 혼합형 질적 

평가이며, 세 번째로 단일 영향력 사례를 통해, 연구-영향-조직 메커니즘 간의 

인과적 연결 구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네 번째로 연구참여, 영향력, 영향력에 

대한 접근이라는 세 축을 분리 평가함으로써,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역량까지 

평가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설계 덕분에 EI는 단순한 성과 

“점수화”를 넘어, 각 대학･분야의 가치 창출 과정 전체를 서술적으로 드러내는 

평가제도로 기능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 소결

출연연의 가치 기준을 탐색하는 입장에서 ARC의 연구 평가 사례는 여러 측면

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연구의 질”과 “연구의 가치･

영향”를 명확히 구분하되, 서로 보완적인 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ERA는 학

문적 품질, EI는 사회･경제･환경･문화적 영향을 각각 담당하면서, 두 제도가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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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 비로소 “연구의 총체적 성과”를 제시할 수 있었다. 출연연에 대해서도 연구의 

학문적･기술적 우수성(논문, 특허, 기술수준 등)과 정책･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를 

구별된 축으로 두고, 두 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구조를 고려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평가 단위와 기간 설정의 중요성이다. EI 2018은 연구참여는 3년, 

영향력은 6년, 실질 연구는 15년이라는 서로 다른 참조 기간을 적용하였다. 이는 

영향이 장기적으로 형성된다는 점, 출연연의 연구가 정책･산업 현장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한 시간 지연을 가진다는 점을 평가 설계에 반영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출연연에

대해서도 단기 성과(프로젝트 종료 직후 지표)에만 집중하기보다, 중･장기 영향력을

포착하기 위한 기간 설계가 요구된다.

세 번째로 계량지표와 내러티브를 결합한 혼합형 평가모형의 활용 가능성이다. 

ERA는 계량지표 중심, EI는 내러티브 중심이지만, EI도 연구참여 지표와 같은 

정량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한다. 출연연 가치 평가는 종종 특허 수, 기술료, 외부 

연구비 등 수치화가 쉬운 지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EI 사례는 이러한 

지표를 “배경 데이터”로 활용하면서, 핵심은 가치 창출의 경로와 맥락을 드러내는 

서사형 사례에 둘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공공재･정책 연구처럼 상업화 수입으로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영역에서는, EI와 같이 정성적 영향력 사례 평가가 유효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네 번째로 “영향력에 대한 접근” 평가의 도입은 출연연 가치 평가에 매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I는 단순히 성과만을 보지 않고, 그러한 성과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적 메커니즘과 전략을 별도의 축으로 평가하였다. 출연연의 경우도 개별 

연구성과뿐 아니라, 수요기관과의 공동기획･공동연구 구조, 지식중개･자문･정책

소통 인프라, 중장기 전략기획 및 포트폴리오 관리체계, 연구자의 연구참여 및 

영향력 활동을 지원하는 인사･보상제도와 같은 조직 차원의 가치 창출 역량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평가를 “성과 통제”에서 “조직 학습･역량 

강화”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의 목적과 성격(총괄적 vs 형성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ERA가 주로 총괄적 평가로서 국가･기관 간 비교와 일정 부분 재정 배분에 활용

되었다면, EI는 책임성과 함께 조직 학습을 목적으로 한 형성적 평가로 설계되었다. 

출연연 가치 평가 역시, 결과를 단순히 서열화･재정배분에 사용하는 총괄평가와, 

기관이 전략･조직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는 형성평가의 비중과 관계를 사전에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치･영향 평가는 기관 내부의 전략학습 도구로 활용될 때 더 

큰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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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랑스

가. INRAE ASIRPA 개요

ASIRPA(Analyse des Impacts Socio-conomiques de la Recherche 

Publique Agronomique)는 프랑스 국립농업연구소(INRAE)가 개발한 사례 

기반 연구성과 사회적 영향평가 방법론이다. ASIRPA는 연구 결과가 사회･경제･

정책･환경･보건 분야에 미친 직･간접적 영향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며, 연구→성과

→사회적 파급의 전 과정을 추적한다. ASIRPA 접근은 연구성과의 절대적 귀속을 

구하기보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영향을 생성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실제로, Joly 

등(2015)은 ASIRPA가 1980년대 행위-연결망 이론에 기반하여 단순한 “목표 

명중”식 영향 개념에서 벗어나, 프로세스적･맥락적 영향을 강조한다고 설명한다. 

즉, 연구의 영향은 길고 복잡한 번역과 반복의 지속에 의해 생성되며, ASIRPA는 

이를 영향 생성 메커니즘(mécanismes générateurs d’impacts)으로 정의한다. 

이런 관점에서 ASIRPA는 연구활동의 직접적･간접적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연구와 

이용자 집단을 연결하는 연쇄적 과정을 정밀하게 재구성한다.

ASIRPA는 크게 두 가지 차별적인 특성을 가진다. 

첫째, ASIRPA는 혁신의 사회적 생성 과정에 대한 전통을 계승한다. 즉, 연구

영향을 단일 결과물의 충돌로 보지 않고, 여러 행위자(연구자, 기업, 시민 등)의 

상호작용과 시간적 축적을 통해 발생하는 “위치적･질적”인 기여로 파악한다. 

따라서 영향 분석에서 기여 개념을 중시하며, 통계적･양적 귀속보다는 행위자별 

역할과 시간 순서에 따라 각자의 기여를 재구성한다. 

둘째, ASIRPA는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 프레임워크를 발전시켰다. 데이터 수집과 

사례분석 절차가 미리 규격화되어 있어, 사례 간 비교･종합 분석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ASIRPA는 각 사례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정하고, 주요 이벤트를 

연대기 형태로 정리한다. 또한 연구→사회적 영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그래픽

으로 표현한 영향경로와, 그 결과 나타난 사회･경제적 효과를 다섯 가지 차원으로 

정리한 영향벡터를 활용한다. 이러한 틀은 다양한 연구 주제와 맥락에서 발생하는 

영향 양상을 유형화하고 제도적 교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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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researchgate.net/figure/The-impact-pathway-recast-in-the-ASIRPA-approach_ 

fig2_337729376

[그림 3-1] The impact pathway recast in the ASIRPA approach

나. 평가 방법론 및 분석 도구

ASIRPA의 평가는 사례 연구 방식으로 수행된다. 평가팀은 일반적으로 연구 

책임자, ASIRPA팀 소속 연구원, 해당 연구부서 대표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관련 서류 검토와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ASIRPA는 세 가지 핵심 

분석 도구를 표준으로 사용한다. △연대기 : 사례의 시작점(연구개시)과 종결점

(영향 확인)을 설정하고, 그 사이의 주요 사건(연구 결과 발표, 기술이전, 제도 

변화 등)들을 시간순으로 배열한다. 이를 통해 평가자가 언제 어떤 변곡점을 

거쳤는지 파악할 수 있다. △ 영향경로 : 연구성과가 사회적 효과로 전환되는 과정의

흐름도이다. 번역연쇄에서 각 단계를 그래픽으로 표시하며, Douthwaite 등(2003), 

Walker 등(2008)의 방법론을 참고하여 큰 단계들로 묶어서 나타낸다. 이를 통해 

환경 변화, 제도개선, 기술확산 등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시각화한다. 

△ 영향벡터 : 사례에서 창출된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요약한다. Joly 등(2015)은 

ASIRPA가 다섯 가지 영향 차원을 정의하며, 각 차원별 영향을 표와 레이더도로 

설명한다. 다섯 가지 차원은 경제적(예: 생산성 증대), 정치행정적(예: 정책 반영), 

환경(친환경성 향상), 보건(공중보건 향상), 사회･지역(삶의 질･지역발전) 분야이다. 

예를 들어 ASIRPA 사례 보고서에는 “경제적 편익”이나 “온실가스 배출 저감

(tCO₂)”과 같은 정량 지표뿐 아니라, 제도 변화나 사회 인식 제고 같은 정성적 

성과가 함께 기술된다. 이처럼 ASIRPA는 단일 지표 집계 대신 플러스-알파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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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영향의 범위와 특성을 포괄적으로 보여준다. 중요하게도, ASIRPA는 서로 

다른 연구자 및 기관의 공헌이 복합적으로 작동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여” 개념을 

강조한다. 연구성과에 대한 기여도의 질적 재구성을 통해, 각 행위자(예: 연구기관, 

정부, 기업)의 역할을 드러내며 협력의 중요성을 평가한다.

다. 평가 단계 및 프로세스

ASIRPA 평가의 단계는 크게 결과 도출→피드백 구조로 이루어진다. 우선, 이미 

종료된 연구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사례를 선정한다. 선정된 연구성과는

명확한 사회적 영향이 있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제여야 한다. 선정 후 

사례팀은 자료 조사(논문, 보고서, 언론보도 등)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관련 당사자

(연구자, 사용자, 정책결정자 등) 관점을 수집한다.

다음으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앞서 소개한 연대기, 영향경로, 영향벡터를 

작성한다. 평가팀은 역추적 방식으로, 확인된 사회적 영향에서 출발해 거슬러 올라

간다. 예를 들어 어떤 농업기술이 확산되어 농민 소득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이전 

단계에서의 연구 개발과 정책 변화 등을 순차적으로 연결한다. 이 과정에서 과학

자들이 연구 확산 과정에 적극 참여했는지도 면밀히 분석한다.

최종적으로 평가 보고서가 작성된다. ASIRPA 사례보고서에는 연구 시작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영향연쇄 과정이 상세히 기술되며, 다섯 개 차원의 영향 결과가 표와 

그래프로 요약된다. 이 보고서는 INRAE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연구부서와 관리자가

결과를 공유한다. ASIRPA팀은 2010~2021년 동안 약 60건의 사례분석을 수행

했으며, 이를 통해 현재 INRAE는 연구성과 심사･기획 과정에도 ASIRPA 방식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ASIRPA는 또한 연구 초기 단계에 실시간 평가 개념을 적용하는 시도를 진행 

중이다. 이는 전체 연구 여정이 끝난 뒤가 아니라 프로젝트 기획 때부터 사회적 

목표와 파급을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농약 제로농업”과 같은 

국가적 목표가 있는 경우, 연구자가 연구 단계에서부터 해당 목표와 관련된 과학적

과제와 정책적 요인을 함께 설계하도록 지원한다. 이 실시간 접근은 주로 대규모 

프로그램이나 배타적인 연구사업에서 시험 적용되며, INRAE 전체에 '임팩트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라. 지표 활용 및 종합 분석

ASIRPA 사례 간의 횡단적(전사) 분석을 위해, 표준화된 지표 체계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각 사례의 영향벡터 결과를 모아 분야별 경향과 해결되지 않은 병목



제3장 출연연 가치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73

(장벽)을 파악할 수 있다. ASIRPA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구체적인 지표는 사례

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과학적 산출물(논문･

특허 수) 대비 정책 기여도, 기술이전 성과, 제도 변화, 경제적 파급효과(부가가치 

창출･수출 증가 등), 환경･보건 성과(탄소 저감･질병 감소 등), 지역사회 지표

(일자리 창출･지방세 수입) 등. ASIRPA는 이들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논리모형에 

따라 연결함으로써, 연구 투입→활동→산출→성과→영향의 인과관계를 추적한다. 

INRAE ASIRPA는 연구성과의 사회적･경제적 공공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선도 사례다. 연구 프로그램 종료 후에 전개되는 역추적적 영향 평가와 연구 초기에 

적용되는 실시간 영향 설계를 병행함으로써, 연구자들로 하여금 연구 과정 전반에서 

사회적 목표를 인식하고 조정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ASIRPA는 다양한 성과

(환경･사회･경제적)와 다수 행위자 기여를 종합하여 보여주므로, 전통적인 단일 

지표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 “사명 기반 책임성”을 구현한다. 이 체계는 INRAE 

2030 전략에서도 명시된 임팩트 문화 강화 목표와 일치하며, 유럽 연구기관들이 

강조하는 연구의 사회적 정당성 확보에 이바지하고 있다. 

출처 : Benoit Joly P-B., Gaunand A., Colinet L., Laredo P., Lemarie S. et al. 2015. ASIRPA: A comprehensive 

theory-based approach to assessing the societal impacts of a research organization. Research 

Evalu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4 -4, 440-453. https://hal.inrae.fr/ASIRPA/hal-01448728v1

[그림 3-2] 사회적 영향의 다섯 가지 차원13)

13) 경제 : 시장, 부가가치, 경쟁력 / 환경 : 기후변화, 오염, 자원, 생물다양성, 농약, 토양, 물, 공기 / 정치･정책 

: 공공정책 논쟁, 공공 의사결정, 규제, 법적 틀, 전문지식 / 사회 : 지역, 사회적 네트워크, 문화, 정체성, 

형평성 / 보건･건강 : 질병, 감시, 영양, 위험, 예방, 독성학, 동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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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합분석

해외 주요 공공연구기관의 평가 제도를 분석하면, 서로 다른 국가의 제도가 매우

유사한 핵심 가치 구조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출된다. 이는 결국, 연구기관

이라는 조직이 공공적 존재 이유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수행해야 하며(임무), 

어떤 성과를 창출해야 하고(지식･기술), 그 성과를 어떻게 사회적 혜택으로 전환

하며(영향), 어떤 방식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가(과정･거버넌스)” 

라는 일관된 질문에 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영국 REF･EI･AREA, 호주 EI, 독일프라운호퍼, 프랑스 INRAE, 

미국 DOE Labs 등 각기 성격과 목표가 다른 기관･제도들을 교차검토하여, 

그 안에서 반복적･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치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가치 기준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을 서술한다.

해외 공공연구기관 사례의 가장 핵심적인 공통점은 연구기관이 “일반적 연구 

수행 기관”이 아니라 명확한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목적 조직’이라는 점이다. 

미국 DOE 국립연구소는 에너지안보･국가안보･첨단기술 확보라는 국가 전략

목표를 직접 수행하며, 운영 모델 자체가 미션 중심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역시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명확한 국가 경제전략의 수행기관이다. 

프랑스 INRAE는 식량･환경･농업･기후와 같은 공전적 보전･지속가능성 문제를 

국가적 임무로 규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 구조를 편성한다. 영국 REF나 호주 

EI는 대학 중심 제도이지만, 이들 또한 “사회적 영향”을 국가적 가치 목표로 공식화

하며 연구의 목적성과 공공적 책무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통된

구조는 ‘임무 충실도’라는 가치 기준이 국가 연구조직의 핵심적 출발점임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두드러지는 공통점은 모든 사례가 형태는 달라도 “성과물의 질”을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이다. 영국 REF는 평가의 60%를 ‘연구성과물’에 두며, 4 등급 

기준을 통해 “세계 선도적” 성과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호주 EI는 영향력 

중심 제도이지만, 영향력 사례에 포함되는 연구의 수준을 필수적으로 확인한다.

프랑스 INRAE는 농업･환경 분야에서 세계적 학술성과와 함께 정책･현장 기반 

연구를 균형 있게 수행하며 연구･데이터･실증 성과에 대한 과학적 엄밀성을 매우 

높게 유지한다. DOE와프라운호퍼는 기술･공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

기술성과를 배출한다. 이처럼 ‘우수한 지식･기술 성과’는 모든 공공연구기관의 기본 

토대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과학기술 가치’라는 두 번째 핵심 기준으로 귀결된다.

세 번째 공통점은 각 기관이 기술･연구 성과를 단순히 학문적 성과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명확한 경제적･산업적 효과로 전환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호주 EI에서는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평가가 산업 협력･사용자 재원 비중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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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운영된다.프라운호퍼의 재원 구조는 기관의 산업 기여도가 예산 구성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여서, “경제적 기여=기관 생존”이라는 모델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다. DOE는 기술이전, 산업경쟁력 강화, 국방･에너지 기업 대상 기술 제공 등 

경제･산업적 영향이 운영 지표로 연결된다. INRAE 역시 농식품 산업 생산성 향상, 

규제 혁신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매우 광범위하게 창출한다. 따라서 ‘경제･산업 

가치’는 제도･운영구조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세 번째 가치 기준이다.

네 번째 공통 패턴은 사회적･환경적 영향 개념이 국제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 REF는 영향력을 “사회적 중요성 + 도달 범위”의 두 축으로 평가

한다. 호주 EI는 영향 자체와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제도적 접근’을 분리해 평가

한다. INRAE는 기후위기, 생태계, 토양･수질, 식량안보 등 사회･환경 전반에 

걸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수행한다. DOE는 에너지안보･기후변화 대응･

재난 회복력･국가안보와 같은 국민 삶과 직결되는 영향을 창출하는 기관이다. 이를

통합해 보면, 해외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연구의 성과가 사회･경제･환경･문화･

안보 등 다층적 가치로 확산되도록 정책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사회･환경･문화･안보 영향’이라는 넓은 개념의 가치 기준을 도출한다.

다섯 번째 공통점은 연구가 단순한 성과 생산에서 끝나지 않고 정책･제도･표준･

규제에 반영되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점이다. REF 사례의 

20~30%는 정책 변화에 해당하며 EI에서도 정책 적용이 영향력으로 인정된다. 

INRAE는 프랑스 농업･환경 정책의 핵심 자문기관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DOE는 

에너지정책･기후정책･국가안보정책의 근거 데이터를 제공한다.프라운호퍼는 

EU･독일의 표준･산업정책 형성 과정에서 역할이 크다. 따라서 ‘정책･공공서비스 

가치’는 해외 공공연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다섯 번째 가치이다.

여섯 번째 공통점은 연구기관이 단순히 프로젝트 수행 조직이 아니라 생태계 

구축자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DOE는 세계적인 대형 연구시설(가속기, 

중성자원 등)을 운영해 국가 연구 인프라의 핵심 역할을 한다.프라운호퍼는 시험･

검증･파일럿･데모 시설을 포함한 유럽 최대의 응용연구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INRAE는 프랑스 농업･환경 분야 국가 데이터･장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유한다. 

영국 REF의 환경 구성요소에는 인력･조직･인프라･국제협력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공통 패턴은 ‘혁신 생태계･연구 인프라 가치’를 자연스럽게 도출한다.

일곱 번째 공통점은 연구기관 운영에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Engagement)’이 

단순 홍보 활동이 아니라 연구 가치 창출의 전 과정에 통합되고 있다는 점이다. 

호주 EI는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정량+정성으로 독립 평가한다. AREA 모델은 

참여 단계를 연구자-사회 간 공동설계의 핵심으로 둔다. 프라운호퍼는 산업체와 

공동 연구실, 계약연구 등 지속적 협력 구조를 공식화하고 있다. INRAE는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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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NGO와의 협력 기반이 매우 강하다. DOE는 기업･지자체･정책기관과 

상시 협력한다. ‘사용자와의 상호작용･과정 가치’는 해외 사례에 공통되는 운영 

원리로 도출된다.

마지막 공통 패턴은 모든 주요 기관에서 책임성･윤리성･보안･투명성이 연구 

운영의 핵심 가치로 제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 AREA 모델은 RRI를 연구 

전 과정에 통합하는 대표 모델이다. EI는 “영향력에 대한 접근”을 통해 조직･제도의 

책임성을 평가한다. INRAE는 생태윤리･지속가능성･데이터 관리 원칙을 내재화

한다. 프라운호퍼는 산업･정보보안과 연구윤리 체계를 정교하게 운영한다. DOE는 

국가안보･정보보안･핵안전 등 연구보안이 법･규범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책임 

있는 혁신･거버넌스･안보’라는 가치 기준을 도출한다.

영국･호주･독일･프랑스･미국의 사례는 각 국가의 맥락은 다르지만, 연구기관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핵심 원리는 다음과 같이 동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① 

명확한 임무를 갖고, ② 우수한 연구를 수행하며, ③ 산업･경제･사회･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④ 정책과 제도에 기여하며, ⑤ 생태계를 구축하고, ⑥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유지하고, ⑦ 책임성과 윤리를 기반으로 운영해야 조직의 공공적 존재 

이유가 설명될 수 있다. 

<표 3-11> 주요국 주요 사례 핵심 사항 정리

항목 영국 REF 호주 EI 독일프라운호퍼 프랑스 INRAE 미국 DOE

기관/제도 성격 대학 연구평가
대학 사회기여도 

평가

응용･산업 기술 

연구기관

농업･식량･환경 

국립연구기관

국가전략형 

국립연구소

핵심 목표
연구 우수성･ 

사회적 영향

사회･산업 파트너십 

기반의 영향

산업경쟁력･기술

혁신

지속가능성･식량

안보 문제 해결

에너지･안보･첨단

기술 확보

운영 구조
성과–영향–환경 

3요소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영향 

2요소

3원 재원 

(정부･산업･경쟁형)

연구센터･데이터 

인프라 기반

미션 프로그램･ 

대형시설 운영

성과 개념 학술성과 영향
사회적 중요성 + 

제도적 접근
기술･특허･사업화

과학성과 + 

정책적용

과학성과 + 

전략･산업적 효과

사회적 영향
깊이(depth)･도

달범위(reach)
결과 & 과정 분리

산업･사회 문제 

해결효과

환경･생태･식량

안보 영향

기후･에너지･안보

･국가전략 영향

정책 연계성
정책 변화가 

Impact로 인정

정책기관 협력 

포함

EU･독일 정책 

영향

프랑스/EU 정책 

기반

연방정책 기반 

연구

협력 구조
대학–산업–정책 

확대

사용자 중심 

(User-driven)

산업과 상시 

공동연구

농민･지자체･NG

O 협력

정부–기업–지역 

연계

책임성･윤리성 AREA 기반 RRI
Impact 접근에서 

책임성

산업보안･품질

관리

생태윤리･지속

가능성

국가안보･핵안전･

정보보안

연구 

인프라/생태계

인력･전략･시설 

기반 평가

협력 생태계 평가 

포함

시험･검증･데모 

시설

장기 생태모니터링･ 

공공데이터

Big Science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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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사례

1. 정책변화

가. 출연연 혁신방안(안)

2025년의 출연연 혁신방안(안)은 출연연을 ‘임무･성과 중심의 국가거점’으로 

재도약시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명확한 임무 설정과 함께 

충분한 예산을 보장하며, 출연연은 이에 상응하는 대형성과 창출을 책임지는 구조를 

지향한다. 이 체계의 설계는 재정･평가･행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통합 운영 

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세부적으로는 ① 임무 중심 재정구조 혁신, ② 질 중심 

평가 및 보상 혁신, ③ 연구행정의 중앙화･전문화 및 법제 정비라는 세 가지 

전략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임무 중심 재정구조 혁신은 PBS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다. 향후 

5년 내 종료되는 정부수탁과제를 기관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출연금 

80% 확보 및 인건비 전액 출연금 충당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행 단계에서는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여 연구단 단위 인건비를 출연금에서 직접 지급하고, 정부

수탁사업은 정책적 필요가 있는 분야로 제한한다. 사업 구조는 기본연구사업･

전략연구사업･임무중심연구단의 3단 구조로 재편하며, 부처 수요를 출연연이 기획･

수행으로 직접 연결하는 범정부 임무부여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NST 산하에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략연구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기획･점검･평가･확산의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둘째, 성과 중심 평가체계 개편 및 보상 혁신은 대표성과 중심의 절대평가 도입을

통해 기존의 상대평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한다. 기존 운영평가와 사업평가를 

매년 통합평가로 일원화하고, 그 결과를 경상경비･전 직원 성과급･우수연구자 

상여금(STAR 제도)･업무추진비 등으로 즉각 환류한다. 평가와 기관장 재선임을 

분리함으로써 기관장 중심의 보상 왜곡을 차단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강화하였다.

셋째, 연구행정 혁신 및 현장 중심 운영체계는 전산, 시설, 구매, 안전, 보안 등

공통 행정기능을 연구회로 중앙화하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자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Staff Scientist 및 기술명장 등 전문직 제도를 도입하고,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해 통합 연구행정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Vertical AI 연구센터 설치 및 GPU 기반 전산 인프라 통합을 통해 AI 연구 경쟁력을 

내재화하고, 「과기출연기관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여 자율과 책임의 기반을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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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립하고 과기정통부･NST･출연연 간의 거버넌스를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정기 공개토론회, 연례 규정 개선, 일･가정 양립 지원, 연구보안 강화 등을 병행하여

현장 중심의 제도 운영을 강화하였다.

나. 2024년 : 개방형 협력과 NSTL 중심 전환

2024년의 출연연 혁신방안은 개방형 협력체계와 지식 유동성의 강화를 목표로, 

기존의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연구자 중심의 유연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핵심 도구로 제시된 NSTL(국가과학기술연구실)은 특정 연

구분야를 단위로 기획 기능과 연구 수행 기능을 통합한 R&D 전주기 조직으로, 

출연연 전체 차원에서 핵심 인력과 장비, 그리고 기본･수탁사업 예산을 통합 관리

하도록 설계되었다.

2024년에는 통합재원 1,000억 원을 활용하여 5개의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이

NSTL로 지정되었다. 유전자-세포치료, SMR 가상원자로 플랫폼, 차세대 이차

전지, 초거대 계산 반도체, 청정수소 저장･활용 등 5개 분야가 그 대상이며, 각각 

연 160억~260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NSTL 지정 시에는 분야별 목표, 

조직 구성안, 기관별 역할 분담 등 R&D 수행역량뿐만 아니라 분야 총괄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운영 지침은 2024년 1월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이후 제정 중인 「출연연 운영

규정」의 하위 지침으로 마련되고 있으며, 제정 이후에는 전략연구단 외의 다른 

분야로 NSTL 지정이 확대될 예정이다. 더불어 기관운영･연구사업 격년 통합점검, 

인력운용 자율화, 인건비･사업비 편성 경직성 완화 등을 통해 기관 재량을 강화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출연연 중심의 개방형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NSTL 총괄

기관의 주도권 강화로 인한 기관 간 경쟁 가능성, 그리고 기초･원천연구의 불확실

성과 임무 중심 요구 간 정합성 문제가 함께 제기되었다. NSTL은 출연연 체제의 

개방성과 통합성을 동시에 실험하는 과도기적 제도로 평가된다.

다. 2023년 ― 제도혁신과 매트릭스형 통합예산 도입

2023년 정부는 전략기술 중심의 R&D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매트릭스형 통합

예산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기존의 기관별 예산 요구･심의 체계를 탈피

하여, 범출연연 차원의 공동핵심임무를 중심으로 예산을 통합 편성･심의･배분

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기관 중심 예산 편성에서 탈피하여, 국가 임무 단위로 자원을 

재배분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략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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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형 통합예산은 각 기관의 인력운영 개선과 범출연연 단위의 통합재원 

조성으로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연구협력단 중심의 경쟁･통합형 예산 배분이 추진

되었다. 그러나 실행을 위해서는 명확한 임무 정의와 성과 지표 설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관 고유의 R&R 체계와 새로운 임무 중심 구조 간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2023년의 이러한 제도 실험은 2024년의 NSTL 시범운영(1,000억 원 규모)과 

2025년 이후의 본격 확대를 준비하는 이행적 전환 단계로 평가된다.

라. 2022년 ― 임무 중심 R&D 혁신체계와 국가전략기술 육성

2022년에는 ‘미래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라는 국정 기조 

아래 「임무 중심 R&D 혁신체계 구축전략(안)」과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안)」이 

연계 추진되었다. 임무 중심 R&D는 국가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임무를 설정하고, 일정 기한 내에 달성 가능한 구체적 목표를 수립하는 

방식으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체계는 기존 연구개발사업의 분절적 구조를 보완

하고 임무･성과 기반의 전략적 R&D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 9월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5년 주기의 국가전략기술 육성기본계획 수립, 국가전략기술정책

센터(KISTEP, 2024.2 지정) 및 특별위원회(2023.4 출범) 설치, 기술별 조정

위원회 구성 등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대 

세부중점기술이 2022년 10월 선정되었고, 이후 2023년 4월과 2024년 2월에 

각각 1･2차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총 10건)가 추진되었다. 각 프로젝트는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 양자, 원자력, 바이오 등 국가전략 분야에서 민관이 협력

하는 대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설계되었다. 출연연에게는 국가전략기술 확보의 거점

으로서 기관별 중장기 역할･조직･연구방향 설정(R&R 반영 및 인력･예산･사업･

평가 연계)을 요구받았으며, 연구회 차원의 기획역량을 활용한 임무지향 과제 도출 

및 융합연구 활성화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산업화 중심의 연구 배분이 강화되면서 

기초･원천 연구 환경이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전략기술 체계와 기관 고유 

연구영역 간의 역량 격차 및 접점 문제가 병행하여 논의되었다. 이 시기의 정책은 

이후 2023년 제도혁신, 2024년 NSTL 도입, 2025년 혁신방안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전환의 기초가 되었다.

마. 2021~2016년 ― 출연연 혁신체계의 기초 구축기

2021년에는 「출연연 R&R 중장기 운영방안」이 수립되어, 기존에 정립된 

R&R을 일회성 선언이 아닌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하였다. 매년 이행 점검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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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따른 변경 협의가 제도화되었고, 역할그룹 체계에 따라 과제와 조직을 

지속적으로 정렬하였다. 이 시기부터 R&R은 예산 및 정원 배분의 핵심 기준으로 

기능하였으며, 2023년 기준 전체 인원의 82.5%, 총예산의 93.2%가 R&R 수행과 

연계되는 구조로 정착되었다.

2020년은 R&R 제도 도입 이후 초기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한 해로, 연구자 

인식수준은 78.0점, 만족도는 54.4점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2021년의 체계적 관리

체계가 도입되면서 2024년에는 각각 87.9점, 71.5점으로 상승하는 등 제도 수용도가

크게 개선되었다.

2019년에는 「출연연 R&R 정립(안)」이 공식화되었다.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을 

기조로, 기관의 사명선언문, 상위역할, 주요역할, 장기 핵심기술과 역량, 협력체계를

명문화하였다. PURE R&D(Public, Uncertainty & Risk, Excellence)를 지향

하고, TRL 3~7 구간의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였다. 또한 R&R은 예산･정원 

배분과 평가의 기준이 되었고, 기관 운영 및 사업 평가와 직접 연계되어 제도적 

실행력을 확보하였다.

2018년의 「출연연 발전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연구자 중심’과 ‘자율과 책임’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였다. ‘연구로 신뢰받는 

연구자’와 ‘해야 하는 연구에 집중하는 연구기관’을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연구

연계형 기관평가, PBS 제도 개편 검토, 과정중심 연구시스템 도입, 연구데이터의 

빅데이터화 등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의 발전방안은 2017년 자기주도 혁신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수립된 것으로, 현장과의 순환적 피드백 구조를 도입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2017년에는 출연연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출연연 자기주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아래로부터의 자발 혁신, 공감과 진정성, 미래

지향, 상생을 네 가지 방향으로 제시하고, 연구과제 수 대폭 축소, 저평가 그룹 

해체 및 차등지원 등 자율적 구조조정을 담았다. 당시에는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미흡, 대형성과 부족, 비현실적 과제평가 등으로 출연연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어 

있었고, 자기주도 혁신방안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기능하였다.

마지막으로 2016년은 이러한 자기주도 혁신의 출발점이 된 시기였다. 당시 

연구성과의 효율성 부족과 연구문화의 경직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면서, 

출연연 발전위원회 제21차 회의(2016.8)에서 출연연 혁신위원회가 출범하였다. 

6개월간의 논의 끝에 2017년 자기주도 혁신방안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이후 

2018년 발전방안, 2019년 R&R, 2022년 임무중심 R&D, 2023년 매트릭스형 

예산, 2024년 NSTL로 이어지는 혁신정책의 연속적 기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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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종합정리

10년간의 정책 진화는 “내부 자성 → 자율 혁신 → 역할 정립 → 임무 중심 → 통합

운영”으로 이어지며, 출연연이 단순한 연구수행기관에서 국가 전략임무 수행의 

중추적 기관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표 3-12> 출연연 연도별 주요 정책변화

연도 정책명･계획 핵심 내용(요약) 세부 변화 포인트(세분화)

2025

출연연 

혁신방안(안) – 

임무･성과 중심 

국가거점 재도약

PBS 단계 폐지, 

출연금 80%, 

인건비 전액 

출연금, 임무-성과 

중심 체계 완성

∙ PBS 전면 해체(제도 사상 최초)

∙ 임무재정 전환 완성 단계

∙ 전략연구사업–임무연구단 이원구조 확립

∙ 통합평가･STAR 보상 도입

∙ AI 행정･법제 개편 추진

∙출연연을 국가전략 임무 수행 플랫폼으로 재정의

2024

NSTL 중심 

혁신방안 – 개방형 

협력･지식유동성 

강화

NSTL 도입, 

분야-임무 

매트릭스 체계 

정착, 글로벌 TOP 

5 전략연구단

∙ 출연연 간 칸막이 제거

∙ NSTL(분야 총괄+수행) 법제화 준비

∙ 통합재원 1,000억 규모 전략연구단 5개 출범

∙ 분야-임무 단위 협력체계로 조직 재편

∙ 개방형 협력 강화･지식교류 체계화

2023

제도혁신･매트릭

스형 통합예산 – 

전략기술 연계형

기관예산 → 

임무별 

통합예산으로 최초 

전환

∙ 범출연 핵심임무 단위로 예산 편성･심의･배분

∙ 인력운영 효율화

∙ 매트릭스형 예산 구조 최초 도입

∙ 전략기술과 예산 간 직접적 연계

2022

임무 중심 R&D 

혁신체계 – 

국가전략기술 육성

12대 

전략기술･50대 

중점기술 지정, 

특별법 제정

∙ 국가전략기술 특별법 제정(’23.9 시행)

∙ 전략기술 프로젝트 10건 추진

∙ 임무･성과 중심 R&D 거버넌스 정착

∙ 전략･보안･기술주권 가치 부상

2021

출연연 R&R 

중장기 운영방안 – 

상시 운영･점검

역할그룹 정렬, 

이행관리 제도화

∙ R&R 상시 운영체계화

∙ 매년 성과･역할･과제 정렬 점검

∙ 변경 협의 제도화

∙ 기관별 역할 기반 운영 구조 정착

2020
R&R 인식･만족도 

조사 첫 도입

R&R 인식 

78.0점, 만족도 

54.4점

∙ 정기 설문조사 제도화

∙ R&R 적용 과정의 현장 체감도 측정

∙ 2021 개선방안 지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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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정책명･계획 핵심 내용(요약) 세부 변화 포인트(세분화)

2019

출연연 R&R 정립 – 

자율･책임･PURE 

R&D

사명–역할–핵심기

술–협력체계 

명문화

∙ TRL 3~7 집중

∙ 예산･정원 배분 기준화

∙ 기관평가 연계 강화

∙ R&R을 자원배분･평가기준으로 제도화

2018

출연연 발전방안 – 

연구자 

중심･자율과 책임

연구연계형 평가, 

PBS 개편, 과정 

중심 시스템

∙ 빅데이터 기반 평가운영

∙ 현장순회 피드백 강화

∙ 개방형 정책수립 참여도입

2017

자기주도 혁신방안 

– Bottom-up 

자발혁신

과제 수 축소, 

저평가 그룹 해체, 

차등지원

∙ Bottom-up 혁신 시도

∙ 연구자 자율성 강화

∙ 제도 한계 극복 위한 내부 주도 개혁

2016

혁신위원회 출범 – 

내부 자기개혁 

출발점

6개월 논의 후 

2017 자기주도 

혁신방안 도출

∙ 출연연 발전위원회 내 혁신위 설치

∙ 내부 자성 기반 자기혁신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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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연연 내부 자료 분석14)

가. 개요

출연연(이하 출연연)은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중추기관

으로서, 국가전략기술 확보, 산업경쟁력 강화,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문제 해결 

등 다층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기후변화, 기술패권, 초고령사회, 디지털 전환 

등 대내외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출연연에 요구되는 기능 또한 단순한 기술

개발 수준을 넘어 국가 전략적 목표 달성의 실질적 실행기관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연연 23개 기관은 조직 구조, 연구 수행 방식, 

성과 창출 체계, 운영혁신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본 보고서는 각 기관의 특화된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되, 기관 간 공통적으로 확인

되는 구조적 변화요인과 운영 특성을 분석하여 출연연 체계의 현재 위상과 기관의 

역량 요소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에 둔다.

<표 3-13> 출연연 주요성과 및 운영혁신 관련 주요 내용

14) 과기정통부 출연연 예산 배분･조정 심의 단계에 제출된 근거자료 기반으로 분석

기관명 조직 특징 주요 성과(대표) 운영혁신･관리 특징

KIST

∙ 연구소･센터 간 융합연구를 

강화하고, 임무 단위로 연구 

방향성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체계를 구축함

∙ 치매 신약 후보물질 글로벌 

기술이전, CO₂ 인공광합성 

촉매기술, AI 웨어러블 로봇, 

엑소좀 치료기술 등 대형 기술

이전과 국가연구개발 우수

성과･NSC급 논문 다수

∙ 연구성과를 단순 산출물이 

아니라 임무 달성･기술 공백 

해소･파급력 중심으로 관리

하고, 기술이전･창업･기업

지원 기능을 묶어 실용화 중심

운영체계를 강화

녹색연

∙ 정책･동향분석･국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비교적 슬림한 

조직으로, 기능별 역할을 ‘상위

역할/주요역할’로 나누어 운영

∙ 기후･녹색기술 수준･동향 

분석, 국제기구･개도국 대상 

협력사업과 기술협력 프로

젝트 수행 등 정책 기반 성과

∙ 녹색기술 정책･국제협력･

통계관리 기능을 한 축으로 

묶어, 부처･국제기구와 상시

협의･협력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운영혁신 추진 

기초연

∙ 다수의 연구유닛을 분야별 

연구그룹으로 통합해 매트

릭스형 조직으로 전환, 대형 

장비와 분석인프라를 공유

하는 구조

∙ 첨단 분석장비를 활용한 

우주시료･첨단소재 분석, 

국내외 연구자 대상 대규모 

분석서비스 제공, 국제 공동

연구 성과

∙ 글로벌 연구기관과 공동

그 룹 운영, 외부전문가 

영입･개방형 인사 확대, 

분석데이터 기반 연구지원 

고도화 등으로 운영 효율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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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조직 특징 주요 성과(대표) 운영혁신･관리 특징

생명연

∙ 질병･면역･바이오소재 등 

분야별 연구본부와 융합

센터가 연계된 구조로, 기초

–임상–사업화가 연결되도록

조직 설계

∙ 감염병 대응 기술, 세포･

유전자 치료제, 첨단바이오

소재 등 바이오 전략기술에

서 다수의 우수성과 및 국가

R&D 100선 선정 실적

∙ 규제･표준･임상기관과 연계한

공동연구 확대, 글로벌 표준

기관과 협업해 품질･규제 대응

연구를 운영 시스템에 내재화

KISTI

∙ 슈퍼컴퓨팅, 과학기술정보, 

연구데이터 분석 조직이 연계된

구조로 다른 출연연･대학･

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 중심

조직

∙ 국가 슈퍼컴퓨터 운영, 연구

데이터･논문･특허 정보 서비스

제공, AI･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지원 성과

∙ AI･데이터 기반 연구행정 

시스템을 도입해 연구지원 

효율을 높이고, 과학기술 

데이터 공유･개방 플랫폼

으로 운영혁신을 추진

한의학연

∙ 한의기술･임상･기기･정책 

등 기능별 연구조직이 연계

된 구조로, 난치성･만성

질환 대응 연구에 특화

∙ 한의기술 기반 치료기술･의료

기기･신약 후보 개발, 한의

융합기술 관련 국가R&D 

우수성과 다수

∙ 임상･규제･사업화를 연계

하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병원･기업･대학

과의 개방형 협력으로 연구–

실용화 연계 강화

생기원

∙ 제조･공정･지역본부가 긴밀히

연결된 구조로, 지역 산업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기능이 

조직 구성의 핵심

∙ 에너지 공정 최적화 플랫폼 

개발･실증으로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경제효과를 

달성하는 등, 제조현장 밀착형 

성과

∙ 지역혁신단과 지역산업혁

신부문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기업과 밀착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조직을 지역 특화 

산업 중심으로 재편

ETRI

∙ ICT 분야 전 주기를 포괄

하는 연구부서와 시험･인증･

표준･기업지원 부서를 함께 

운영하는 구조

∙ 통신･반도체･5G/6G･

미디어･정보보호 기술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 성과, 

다수의 기술이전･표준화･

사업화 사례

∙ 정부출연+자체수입 비중이 

큰 구조를 활용해 기업 수요 

연계 R&D, 중소기업 기술지원,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등 

시장밀착형 운영을 강화

국보연

∙ 사이버안보･정보보안 전담 

연구소로, 연구부서와 안보

위협 분석 부서가 긴밀히 

연계된 구조

∙ 국가 정보통신망･주요 인프라

보안 기술 개발, 첨단기술 

분야 보안위협 분석 및 대응

기술 도출 성과

∙ 중앙행정기관 수요를 반영한 

R&D 기획 역량 강화, 연구

개발업무협의회를 통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으로 R&D 기획･

협력체계를 정교화

건설연

∙ 구조･지반･수자원･도로･

환경 등 SOC 분야별 연구조

직과 실험센터･실증 인프라를

결합한 구조

∙ 지하구조물･도로･교량･

하천 등에서 실증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재난･기후위기 대응 

기술을 통해 국가 인프라

안전성 제고

･ 실증･시험 인프라를 개방하고

공공･지자체･기업과 공동 

실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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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연

∙ 철도･도시철도･물류･신교통

수단 등 기능별 연구조직이 

있고, 실증노선･시험선과 연계해 

동작하는 구조 

∙ 고속철･도시철도 핵심기술, 

철도안전･스마트 철도기술 

개발과 해외 철도 수출을 위한

패키지기술 개발 성과

∙ 운영기관･산업계･지자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범노선 실증, 국제 인증･

표준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

으로 운영혁신 추진

표준연

∙ 측정･표준 연구조직과 전략

기술 측정 인프라를 제공하는 

조직을 함께 운영하는 구조

∙ 바이오의약품, 반도체, 양자, 

우주환경 등에서 필수 측정

기술과 표준을 제공하며, 국제

표준화･측정사업 참여 성과

∙ 반도체･바이오･양자 등 전략

분야 측정기술 투자를 확대

하고, 산업계와 공동으로 장비･

표준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고도화

식품연

∙ 식품과학･영양･공정･안전･

정책 조직이 연계된 구조로, 

푸드테크･자원순환 분야를 

강화

∙ 기능성식품, 가공･저장 공정

개선, 식품안전･기후 대응 

식품체계 분야에서 산업연계

성과

∙ 지자체･기업･병원과 연계한

원스톱 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AI･오믹스

기반 연구관리로 운영혁신을

추진

김치연

∙ 김치･발효식품 전문 연구조직

으로, 발효･미생물･공정･

품질･마케팅 관련 기능이 

연동된 소규모 특화 구조

∙ 김치 발효과학, 저장성･안전성

향상,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산업 지원 

실적

∙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지배력 확보를 목표로, 

기반기술과 전략기술을 구분해

연구방향을 재설정하고, 산업･

수출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

으로 운영을 재편

지자연

∙ 지질･자원･지구환경･지하

공간 분야 연구본부가 통합된

구조로, 국내 유일 지질･

자원 통합 연구조직

∙ 지질조사･자원지도･지진･

지질재해 대응기술, CCUS･

지하공간 활용 등에서 국가 

인프라 구축･지원 성과

∙ 지질･자원 정보의 구축･

제공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과 환경･

재해 대응 연구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운영 고도화

기계연

∙ 기계･시스템･로봇･에너지 

장비 등 분야 조직과 시험･

실증 인프라를 결합한 구조

∙ 기계･로봇･에너지 설비 기술

개발과 기업 공동연구 및 장비 

시험지원 등 산업 현장 밀착형

성과

∙ 개인･과제 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평가제도 도입, 대형

성과 창출･VoC 반영 정도 

등을 중시하고, 기술사업화(기술

이전･창업･연구소기업)를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강화

에너지연

∙ 에너지･탄소중립 기술 분야별

연구조직이 연계되어 탄소

중립･에너지전환 임무를 추진

하는 구조

∙ 재생에너지, 수소, CCUS, 

에너지효율 등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화 성과

∙ 탄소중립･에너지안보･성장

동력을 3대 임무로 설정하고, 

수소･재생에너지 등 분야별로

기본･수탁을 연계해 대형화･

사업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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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 전력계통･전력기기･전기

추진 등 전기 관련 조직과 

대전력 시험･실증 인프라가 

결합된 구조

∙ 전력설비 시험･인증, 전력

기기･신재생 연계 기술 등에서

산업현장 적용･실증 성과

∙ 국민체감형 성과를 강조하며, 

기술별 정책기여도･산업

파급력･국민체감도를 운영

지표로 활용해 R&D–실증–

사업화를 연계하는 관리체계

도입

화학연

∙ 화학･촉매･소재･환경 분야 

조직이 통합된 구조로, 친환경･

탄소중립 화학공정과 고기능

소재 연구에 집중

∙ 친환경 공정기술, 정밀화학･

소재 기술이전, 화학･환경 

관련 국가R&D 우수성과 등 

다수 성과

∙ 환경･안전규제와 연계된 

연구와 IP 전략을 강화하고,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사업

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혁신 추진

독성연

∙ 독성평가･안전성시험 중심의

조직으로, 시험･분석부서와 

연구부서가 결합된 구조

∙ GLP 비임상시험, FDA･

OECD 수준의 독성시험 수행, 

국내외 제약･화학기업 대상 

시험서비스 성과

∙ GLP･국제인증을 기반으로 

공공성 높은 안전성 연구를 

강화하고, 민간 CRO와 차별

화되는 고난도 독성 연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운영

원자력연

∙ 원자로･연료･안전･방사선･

융합기술 등 전주기 원자력 

조직과 대형 연구시설이 결합

된 구조

∙ 연구용 원자로･혁신연료･

안전기술･방사선응용 등 다

양한 분야에서 기술 성과와 

국제협력･표준화 성과

∙ 연차평가 결과와 예산을 연

동하는 평가환류체계를 운

영하고, 중간 자가점검･긴

급자문 절차를 도입해 R&D 

추진과정을 관리하며, IP 전

략･창업 지원도 체계화

재료연

∙ 소재･재료 연구본부가 초격

차 소재･탄소중립 소재･기

술안보 소재 등 임무 지향으

로 재편된 구조

∙ 항공･에너지･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첨

단소재 개발 성과와, 초미세

플라스틱･항공엔진 소재 등 

구체적 제품 수준의 성과

∙선택과 집중 원칙 아래 세계 

1등 가능성이 높은 소재 분

야에 연구역량을 모으고, 산

업･정책수요를 반영해 연구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혁신 추진

핵융합연

∙ 핵융합로･플라즈마･핵융

합 상용화를 담당하는 연구

조직과 KSTAR 등 대형 장치

를 운영하는 조직이 결합된 

구조

∙ KSTAR 장시간 운전, 초고

온 플라즈마 제어, 플라즈마 

응용기술 등에서 국제적인 

연구성과와 산업연계 실적

∙ 실증 가속화와 산업화를 목

표로 성과 흐름을 ‘원천기술 

→ 실증･검증 → 산업화･표

준화’로 관리하고, 기술지주

회사 설립 등 출구전략을 포

함한 운영체계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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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연연 조직 구조 변화 분석

출연연의 조직 구조 개편은 개별 기관의 내부 개선이 아니라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즉, 기술영역 중심 조직에서 문제해결

중심 조직으로의 전환이라는 흐름이 모든 기관에서 관찰된다. 전통적으로 출연연은

“기계, 전기, 바이오, 화학” 등 기술 분야별로 세분된 조직 구조를 채택해왔다. 

그러나 복합･연쇄형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최근의 환경에서는 단일 기술 분야 

내에서 성과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출연연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 경향을 보이며 조직을 재편하고 있다.

(1) 매트릭스형･융합형 조직 확산

기초연은 기존 연구유닛을 다수의 연구그룹으로 통합해 분야 간 공동 활용 구조로

재편했다. KIST･기계연･에너지연 등은 다학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융합 연구

본부･Cross-Lab･센터 연합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생명･화학･식품기관은 기초–

응용–임상–규제 대응까지 전주기를 하나의 조직 체계 안에서 처리하도록 구조화

하고 있다.

(2) 기술 중심 조직에서 임무･문제 중심 조직으로 전환

특정 기술의 축적보다 사회･산업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조직을

재구성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기후･에너지 문제(에너지･

환경 기관), 질병･건강 문제(바이오･의학 기관), 안전･표준 문제(철도･전기･사회 

인프라 기관), 디지털 전환(AI･데이터 기관) 등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연구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 조합을 만드는 유연한 조직 구조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3) 실증 중심 조직 및 테스트베드 기반의 운영 강화

출연연 중 다수 기관은 기술개발 이후 현장검증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공통 

특성을 가진다. SOC･전력･철도･에너지･기계 기관을 중심으로 “실증･시험･검증”은

연구성과의 일부가 아니라 “핵심 경쟁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주요한 특징으로는 

대형 실증인프라 운영 기관의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철도시험선, 고전력 시험장, 

건설･구조물 실증시설, 대형 플랜트형 실증장치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관들은

실증 중심의 조직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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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지자체와의 현장 실증을 연계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규제자유특구, 

테스트베드 특화도시, 지역혁신플랫폼 등이 확산되면서 출연연 실증조직은 산업･

지자체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있다. 실증결과가 연구 평가의 핵심 지표로 포함 

실증 성공, 안전성 검증, 표준화 가능성 등 적용 중심 성과가 평가체계에도 공식 

반영되고 있다.

(4) 정책･표준･규제 기능의 결합 구조 강화

생명･식품･표준･안보 분야 기관은 기술성과가 곧 정책･규제와 연결되는 구조를

내부적으로 갖추고 있다. 출연연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제연계형 연구조직 확대 : 바이오기관(생명연･한의학연)은 임상･표준･규제 대응

기능을 연구조직과 통합했다. ② 독성과학기관은 GLP 기반 독성평가 체계를 운영

하여 안전성 검증을 기관 기능에 내재화하고 있다. ③ 국가표준･국제표준 대응조직

강화 : 표준연(표준), ETRI(ICT 표준), 원자력･핵융합 분야는 국제표준 대응을 

조직에 내재화하고 있다. 즉, 기술–정책–제도가 순차가 아니라 동시에 움직이는 

일체형 구조를 갖추는 것이 공통적 특징이다.

다. 출연연의 성과 구조 변화

출연연의 성과는 명확하게 원천성과 중심 체계 → 실용성과 중심 체계로 이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성과지표 변경이 아니라 연구개발의 목적 자체가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1) 원천성과와 실용성과의 균형구조 확립

최근 출연연의 대표 성과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논문･특허 수준의 

원천성과는 여전히 강력하며 KIST･생명연･표준연 등은 국제 상위학술지 논문과 

고임팩트 연구성과를 꾸준히 창출하고 있다.

(2) 기술이전･라이선스･사업화 성과의 비중 증가

바이오･소재･전기･기계 분야에서는 대형 기술이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기업과의

공동 상용화 프로젝트가 기관 평가의 주요 성과로 자리 잡고 있다.

(3) 사회･산업 현장 적용 성과 증가

스마트전력 시스템 실증, 철도 안전기술 적용, 바이오 치료제 임상연계 등현장 

도입형 성과가 확대되고 있다. 즉, “논문 → 특허 → 기술이전”이라는 선형 구조가 

“핵심기술 확보 → 실증 → 산업･사회 적용”으로 전환된 것이 공통된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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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 기반 성과의 중요성 증가

다수 출연연은 실증 단계를 하나의 독립된 연구성과로 간주하고 있으며, 특히 

SOC･전력･철도･에너지 분야에서는 실증 없이 기술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증이 곧 성과의 핵심 요소가 된다. 이 흐름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징을 보인다. 

실증 단계에서 얻어지는 데이터와 검증결과가 후속 사업화･정책근거･규제 승인 

등으로 직접 연결되고 기술수명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신속한 실증이 경쟁력을 좌우

하며 공공과 민간이 동시에 참여하는 실증 생태계가 확대된다.

(5) 국제 공동연구 및 글로벌 표준화 활동 강화

출연연 연구의 글로벌 참여도 역시 공통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한 특징으로는

△국제 프로젝트 참여 증가, △원자력･핵융합 분야는 대형 국제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 △ICT･표준 기관은 국제표준화 기구와의 공동 작업 확대, △바이오･식품 

기관은 글로벌 규제기관과 협력, △글로벌 연구 인프라 공유 확대, △국제공동 

실험, 국제 연구장비 네트워크 활용, △다국적 기업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기술 

개발 프로젝트 증가이다. 이는 출연연이 단일 국가기관이 아닌 국제 공동연구 네트

워크의 핵심 노드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라. 출연연 운영혁신 체계 분석

(1) 연구관리 방식의 질적 전환

출연연의 운영혁신은 기존 “양 중심 체계”에서 질 중심･해결 중심 체계로 변화

하고 있다. 주요 공통요인으로는 △논문 수･특허 수 등 단순산출 중심 평가 지양, 

△사회문제 해결, 정책･제도 기여, 산업파급력, 공백기술 해소 등, △고차원적 임무

달성도를 중시, △연구자의 책임성･자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운영 구조 도입, 

△연구기획–수행–성과확산의 연속선에서 평가 기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동하는 

것이 분명하게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연구자의 노력뿐 아니라 기관 전체의

운영 철학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실용화･사업화 중심 운영

대부분 출연연은 기술 개발 이후 산업･사회 적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실용화 

체계를 운영혁신의 핵심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기술이전 사전

검토, 실증 지원, 규제 협력 등을 포함한 “사업화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기업 

수요 기반 공동R&D, 중소기업 기술지원 확대, △혁신기업･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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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지역사회･산업단지･병원･지자체와의 복합 협력 강화하는 등 출연연의 운영

혁신은 기술 개발 이후의 단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연구성과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3) 개방형 협력모델 기반 운영

출연연 전체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기관 내부자원에 의존하는 폐쇄형 연구 

방식이 약화되고 산･학･연･병･지자체･국제기관 등 외부와 연계하는 개방형 협력 

모델이 지배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협력 방식으로는 △산학연 

컨소시엄 기반 공동R&D, △지자체 기반 실증･지역문제 해결형 연구, △기업 수요 

기반 기술발굴 협력, △국제 연구소와의 공동 실험･데이터 공유, △규제기관 및 

표준기관과의 조기 협력을 꼽을 수 있으며 개방형 협력은 연구 범위의 확장뿐 

아니라 성과의 실용화 속도를 높이는 직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AI･데이터 기반 연구운영 체계 확산

최근 다수 출연연이 연구행정･관리･정보분석에 AI 도구를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KISTI와 일부 ICT･전자 분야 기관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연구데이터 

플랫폼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주요한 공통적인 특징으로 △연구관리 자동화･

데이터 기반 연구계획 수립, △대형연구데이터 저장･공유･분석 체계 도입, △연구

성과 분석･예측 시스템 구축, △연구행정･예산･성과관리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추진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는 출연연 운영 전반에서 데이터 기반 운영철학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 결론

출연연 23개 기관의 기관별 특성은 매우 다양하지만, 본 분석을 통해 조직–성과–

운영혁신의 측면에서 뚜렷한 공통 패턴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조직은 

“기술 중심”에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다학제 기반의 융합조직, 

실증 중심 조직, 정책･표준 대응 조직 등 기관의 임무를 중심으로 한 유연한 조직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둘째, 성과는 원천성과뿐 아니라 산업적 실용성과 사회적 

파급력 중심으로 구조화되고 있다. 기술이전, 실증, 표준화, 임상연계 등 실제 현장

에서 작동 가능한 성과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 공동연구 및 글로벌 협력도 확대

되고 있다. 셋째, 운영혁신은 임무 중심･실증 중심･개방 협력형 방식으로 전 기관

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AI･데이터 기반 운영, 실용화 중심 지원체계,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운영체계 전반에서 정교한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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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출연연 23개 기관은 국가 전략기술 확보와 난제 해결의 실질적 실행

기관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과학기술혁신체계의 질적 전환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표 3-14> 출연연 공통 변화 양상 요약 

구분 공통 변화 방향 주요 공통 특징 핵심 키워드/예시

조직 구조

기술 중심 → 

임무･문제 해결 중심

∙ 기술 분야 중심 조직에서 국가임무･

사회문제 중심으로 전환

∙ 문제영역 단위 조직 강화

임무 중심 조직,

문제 해결형 구조

매트릭스형･융합형

조직 확산

∙ 융합본부, Cross-Lab 등 다학제

조직 확대

∙ 기초–응용–임상–규제 전주기 조직

설계

융합본부,

매트릭스 구조

실증･테스트베드 중심

조직 강화

∙ 실증･시험･검증 기능 강화

∙ 시험선･시험장 등 대형 인프라 운영

실증센터,

시험선

정책･표준･규제

기능 결합

∙ 연구조직과 규제･표준 기능 통합

∙ GLP 기반 안전성 검증 기능 내재화

GLP,

국제표준 대응

성과 구조

원천성과 ↔ 실용성과

균형

∙국제 상위논문･특허 등 원천성과 유지

∙ 실증･사업화･정책기여 등 후속성과 

강화

논문･특허,

R&D 우수성과

기술이전･사업화

성과 증가

∙ 기술이전･라이선스 증가

∙ 기업 공동 상용화 프로젝트 확대

기술이전료,

사업화

사회･산업 현장

적용 확대

∙ 공공사업･임상 등 현장 적용 증가

∙ 적용 중심 성과 구조 확산

현장 적용,

임상연계

실증 기반

성과 확대

∙ 실증 데이터가 사업화･정책･규제

승인으로 직결

∙ 실증 생태계 확산

실증 성과,

표준화 가능성

국제 공동연구･표준화

강화

∙ 국제 공동 프로젝트 참여 확대

∙ 글로벌 규제･표준기관 협력 증가

국제공동연구,

국제표준 제정

운영혁신

양 중심 → 질･해결

중심

∙ 논문･특허 건수 중심 평가 지양

∙ 임무완수･정책기여 중심 평가

임무평가,

정책기여

실용화･사업화 중심

운영

∙ 기술이전–실증–규제–투자 연계 운영

∙ 기업 수요 기반 R&D 확대
사업화 패키지

개방형 협력모델 확산

∙ 산･학･연･병･지자체･국제기구 협력 

확대

∙ 지역문제 해결형 연구 강화

산학연 협력,

지역혁신

AI･데이터 기반 운영
∙ 연구데이터 플랫폼･AI 성과관리

∙ 디지털 행정･연구관리 자동화

데이터 기반 운영,

디지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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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연연 평가 기본 방향 및 지표

가. 국가연구개발사업표준성과지표(6차) 주요 내용

(1) 성과지표의 개념

6차 표준성과지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명확하게 식별･측정하기 위한 

핵심 도구로서, 성과목표로부터 파생된 평가 가능한 하위 목표를 계량･비계량 

형태로 정리한 지표를 의미한다. 성과지표는 연구개발 활동의 시작부터 종료 이후 

나타나는 변화를 포착하며, 과정･산출･결과･영향의 형태로 구성된다. 특히 정책적 

관점에서 R&D 활동은 단순한 연구성과 자체뿐 아니라 경제･사회적 가치로의 

전환까지 포괄하므로, 산출과 결과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한다.

또한 성과지표는 모든 측면을 단일 지표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는 복수 지표군을 구성하여 성과관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2) 성과지표 설정 과정

성과지표 설정은 크게 △지표 개념의 명확화 △지표의 측정가능성 확보 △산식의 

객관화 △사업유형과의 정합성 검토의 네 단계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지표 설정 시에는 성과지표의 명확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되며, 

지표명–지표 개념–측정산식이 서로 일관되게 정렬되어야 한다. 예컨대 ‘안전환경 

개선효과’라는 지표명에 ‘정부지원액 대비 비용부담비율’처럼 개념과 무관한 

산식을 결합하는 사례를 부적절한 예로 명시한다.

또한 측정산식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하며, 투입이나 과정 지표가 섞여 

성과지표의 본래 목적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표준화 지표에 

위원회 구성･운영 건수를 포함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로 지적된다.

(3) 성과지표 설정의 주안점

성과지표는 각 사업이 속하는 유형별 특성과 목표 달성 경로를 반영하여 설정

해야 한다. 6차 체계는 이를 위해 5대 성과분야(과학･기술･경제･사회･인프라)에 

기반해 표준화된 성과지표 Pool(208개)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유형별로 중점적

으로 고려해야 할 성과유형을 함께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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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기초연구는 과학적･기술적 성과 중심, 단기･중장기 산업기술 개발은 

경제적 성과 중심, 공공기술개발은 사회적 성과 중심 등 사업 특성에 따른 지표 

선택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성과지표가 단순히 지표 Pool에서 기계적으로 선택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전략–성과 흐름의 논리를 반영하여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4) 측정방법 설정

성과지표의 측정방법은 성과지표의 개념과 일치해야 하고, 측정 방식이 정밀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지표의 측정은 직접 측정 방식(지표값을 객관적 숫자로 

산출)과 대리변수를 활용한 간접 측정 방식으로 구분되나, 두 경우 모두 일관된 

정의와 객관적 자료 기반이 필요하다. 성과지표 측정 시 다음 원칙이 요구된다. 

△지표명･지표개념･산식 간의 정합성 유지, △객관적 자료 기반의 측정(행정 DB, 

공식 통계 등), △과정지표 배제, 성과지향적 산식 구성, △사업 특성 및 ICT 기반 

성과 관리 체계와의 연계, 이러한 원칙을 통해 성과지표가 지표명만 그럴듯한 

형식적 지표가 아닌,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는 근거 중심 지표가 되도록 한다. 

‘질 중심 성과평가’의 기반이 되는 성과지표의 표준 분류를 정립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보급하기 위해 본 지침이 제정되었다. 질적 성과지표는

산출지표와 결과지표 중에서 성과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의미하며, 

제6차 표준 성과지표는총 208개 지표로 구성되어있고, 이 중 152개는 질적 지표로

포함되었다. 사업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점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본 

지침에서는 계층적 방법에 따라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연구개발 

성과를 단계적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지표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설정 과정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성과지표 체계는 성과분야(대분류), 성과유형

(중분류), 성과지표(소분류)의 3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성과분야는 연구개발 성과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따라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인프라 성과의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다음으로, 성과유형은 각 성과분야에서 사업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유･무형의 산출물로 정의되며, 마지막으로 성과지표는 

이러한 산출물의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 기준으로 구성된다.

[그림 3-3]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 – 5대 성과분야(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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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연연 기관별 성과 및 전략 목표 분석

가. 공통 가치영역 도출에 대한 서술

출연연의 전략 목표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각 기관은 고유 연구분야와 

기술역량을 상이하게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 지향 측면에서는 일정한 

공통 축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에너지안보, 국가 기간인프라, 사이버･

정보보안, 국토･재난･안전 등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전략과 안보, 사회 

시스템의 안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가치가 두드러진다. 둘째, 보건･의료, 식품･

독성･환경, 기후･대기･수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영역에서 국민의 건강, 

안전,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지향이 명확하게 관찰된다. 셋째, 기술

이전･사업화, 창업 및 기업지원, 신산업 창출과 같은 활동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시장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견인하는 역할이 중요한 축으로 제시된다.

넷째, 대형 연구시설･장비, 국가측정표준, 초고성능컴퓨팅, 과학기술 데이터･

플랫폼, 시험･인증･분석서비스 등 과학기술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국가･

사회에 개방하는 인프라 제공자의 역할이 강조된다. 다섯째, 분원･지역조직 운영, 

지역산업 연계 R&D, 지역혁신 거점 기능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가치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여섯째, 세계 수준의 연구

기관, 글로벌 리더, 국제공동연구, 수출･국제표준 선도 등의 표현에서 나타나듯, 

글로벌 리더십과 국제협력을 핵심 지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일곱째, 원천･핵심･

혁신기술, 초격차, 차세대･미래형 시스템 등과 같이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를 선도

하는 연구수월성과 원천기술 확보를 중시하는 가치가 강하게 나타난다. 여덟째, 

우수인재 확보･양성, 연구몰입 환경 조성, 수평적 조직문화, 안전･윤리･ESG 

기반의 경영체계 등 내부 역량･조직기반에 대한 관심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마지막

으로, 개방형 연구플랫폼, 오픈사이언스･오픈이노베이션, 산학연 협력, 사회적

가치와 국민소통 등 개방･협력･책임을 중시하는 가치가 폭넓게 드러난다. 이러한 

아홉 개의 가치 영역은 출연연이 표방하는 다층적 공공성과 전략적 지향을 구조화한

결과로서, 향후 출연연 가치 기준 및 평가체계 설계의 기초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나. 가치 기준 프레임워크

아래의 표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출연연 공통 가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개념도이다. 세로축에는 국가전략･안보 및 기간인프라 기여, 국민 삶의 질･건강･

환경, 산업경쟁력 및 신산업 생태계, 과학기술 인프라･표준･데이터, 지역혁신･

균형발전, 글로벌 리더십･국제협력, 미래선도･원천기술･연구수월성, 인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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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연구환경, 개방･협력･사회적 가치 등 아홉 개의 상위 가치영역이 배치되어 

있다. 가로축에는 개별 출연연이 수행하는 핵심 기능(기초･인프라형, 임무･전략형, 

산업기술형, 생활･보건형 등)과 구체적인 연구･사업 활동(연구개발, 인프라 제공, 

기업지원, 정책･표준･서비스 등)이 연결되어 있다. 도식에서 각 기관은 자신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 특정 가치영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면서도, 동시에 

복수의 영역에 걸쳐 다층적 가치를 창출하는 존재로 표현된다.

<표 3-15> 출연연 공통 가치 기준 정리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출연연의 가치를 개별 과제나 단일 성과지표 수준이 아니라, 

국가･사회･산업･지역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기여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현재의 제도적 평가체계가 논문･특허･기술료 등 정량성과 중심의 지표에 치우쳐 

있는 반면, 본 도식은 출연연이 실제로 목표로 하는 임무･역할･책임을 중심으로 

가치 창출 구조를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위의 가치 기준 

프레임워크는 향후 출연연 예산 심의, 기관평가, 성과관리 체계를 설계･개편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잘하면 가치 있는가”를 정의하는 상위 원칙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 기관 유형별 포지셔닝･적용 가능성

한편, 동일한 가치 기준이 모든 기관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아홉 개 가치영역은 출연연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상위 틀을 제시하지만, 실제 각 기관은 자신의 고유한 임무와 기능에 따라 특정 

가치영역에 보다 높은 비중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KBSI, KISTI, KRISS 

등은 대형 연구시설･장비, 측정표준, 슈퍼컴퓨팅, 과학기술 데이터･플랫폼을 제공

하는 인프라형 기관으로서, “과학기술 인프라･표준･데이터･플랫폼” 가치영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반면, 원자력연, 에너지연, 지질자원연, 전기연, 보안

기술연, 철도연, 건설연 등은 국가 에너지･안보, 기간인프라, 재난･재해 대응과 밀접히 

연관된 임무를 수행함에 따라 “국가전략･안보･인프라 기여” 가치영역이 핵심 

축으로 작동한다.

구 분 정책･사회 목적 산업･경제목적 과학기술기반목적

임무･책임

지향

① 국가전략･안보･기간

인프라
② 산업경쟁력･신산업

③ 과학기술 인프라･표준･

데이터

성과･효과 ④ 국민삶의질･건강･환경 ⑤ 글로벌리더십･국제협력
⑥ 미래선도･원천기술･

초격차

기반･역량 ⑦ 지역혁신･균형발전 ⑧ 인재･조직역량･연구 환경
⑨ 개방･협력･ESG･사회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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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TRI, 기계연, 생산기술연, 재료연, 화학연 등 산업기술･제조혁신형 기관은

“산업경쟁력 및 신산업 생태계 기여”를, 생명공학연, 한의학연, 식품연, 세계김치연, 

독성과학연 등 생활･보건･식품 관련 기관은 “국민 삶의 질･건강･환경”을 상대적

으로 더 강하게 강조한다. 이처럼 공통 가치 기준은 하나의 획일적인 잣대를 강제

하는 도구가 아니라, 기관 유형과 고유 임무에 따라 가치 포트폴리오와 가중치를 

달리 설정할 수 있는 상위 프레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출연연 가치

평가 체계를 설계할 때, “공통 기준 + 기관 유형별 차별적 적용”이라는 이중 구조를 

채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동시에 개별 기관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의 평가･예산연계 설계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4. 소결

가. 출연연 비전･전략 문서 분석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무, 비전, 역할･

책임, 경영목표, 기관운영계획, 연구사업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방향에서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지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기관별로 표방하는 연구분야와

전략적 키워드는 상이하지만, 문서의 전체적인 구성과 가치 지향은 상당 부분 

공통적인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관이 ‘임무･비전･역할･

책임･경영목표･기관운영계획･연구사업계획(전략목표･세부목표)’의 6단 구조를 공유

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출연연이 단순 연구수행 조직이 아니라, 국가전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 공공 연구플랫폼으로 스스로를 위치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개별 기관의 전략 문서에서 반복적으로 등

장하는 핵심 개념과 표현을 추출･재구성하여, 출연연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가치

영역을 도출하였다. 특히 국가전략･안보, 국민 삶의 질･환경, 산업경쟁력 및 기업

지원, 과학기술 인프라･표준･데이터, 지역혁신･균형발전, 글로벌 리더십･국제협력, 

미래선도･원천기술, 인재･조직역량･연구환경, 개방･협력･사회적 가치 등 아홉 

개의 상위 가치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개별 기관의 특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출연연 전체에 적용 가능한 “공통 가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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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 변화 : 임무･성과 중심 국가거점으로

2016~2025년의 정책 흐름은 단절적인 개편이 아니라, 내부 자성 → 자기주도 

혁신 → 역할(R&R) 정립 → 임무 중심 R&D → 통합예산･NSTL → 임무･성과 

중심 국가거점이라는 연속적 궤적을 보여준다. 초기 단계인 2016~2018년은 

출연연 혁신위원회 출범, 자기주도 혁신방안, 발전방안 등을 통해 출연연 스스로의 

문제 인식과 구조조정 의지가 제도화되던 시기였다. 과제 수 축소, 저성과 그룹에 

대한 구조조정, 연구자 중심･자율과 책임 강조, PBS 문제의식 등이 이 시기에 

부상하였다.

2019~2021년은 「출연연 R&R 정립(안)」과 「R&R 중장기 운영방안」을 통해 

기관별 사명–역할–핵심기술–협력체계가 명문화되고, 이를 예산･정원･평가와 연계

하는 “역할 기반 거버넌스”가 정착된 시기였다. 특히 역할그룹 체계를 중심으로 

예산･인력의 다수가 R&R 수행과 연동되면서, 출연연을 “아무거나 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재정렬하려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2022~2024년은 임무 중심 R&D 혁신체계와 국가전략기술 육성, 매트릭스형 

통합예산, NSTL 도입으로 상징되는 임무 중심･전략기술 중심･통합운영 체제의 

구축 단계로 요약된다. 12대 국가전략기술･50대 세부기술 지정, 특별법 제정, 전략

기술 프로젝트 추진은 출연연에 “전략기술 확보의 거점”이라는 임무를 부여했고, 

매트릭스형 통합예산과 NSTL은 이를 예산과 조직 구조로 구현하는 실험이었다. 

특히 NSTL은 특정 분야를 축으로 기획–수행–인력–장비–예산을 통합관리하는 

전주기 조직으로 설계되어, 출연연 간 경계를 넘는 개방형 협력과 통합재원 운용을 

시험하는 과도기적 플랫폼이었다.

2025년 출연연 혁신방안(안)은 이러한 흐름의 정점에 위치한다. PBS 단계적 

폐지, 출연금 80%･인건비 전액 출연금 전환, 전략연구사업–임무연구단 체계, 절대

평가 기반 통합평가와 성과급･STAR 제도, 연구행정의 중앙화･전문화 및 법･제도 

정비 등은 출연연을 “임무･성과 중심 국가거점”으로 재규정하고, 재정･평가･행정을 

이 임무 구조에 맞게 재조정하는 작업이다. 즉, 정책 측면에서 출연연은 더 이상 

“과제 수행기관”이 아니라, 국가 전략임무를 수행하고 책임지는 플랫폼으로 전환

되고 있다.

다. 내부 구조･성과･운영혁신 : 기술 중심에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정책 변화가 “임무･역할･임무재정”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온 과정이라면, 23개 

출연연의 내부 자료 분석 결과는 실제 현장에서 조직–성과–운영혁신이 어떻게 변화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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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조직 구조 측면에서 출연연들은 공통적으로 “기술 중심 조직”에서 “임무･

문제 해결 중심 조직”으로 이동하고 있다. KBSI, KIST, KIMM, KIER 등은 융합

본부, Cross-Lab, 매트릭스형 조직을 도입하여 기술･분야 경계를 허무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으며, 생명･화학･식품 분야 기관들은 기초–응용–임상–규제 대응까지 

전주기를 하나의 조직 설계 안에 통합하고 있다. 건설연, 철도연, 전기연, 에너지

연 등은 대형 실증･시험 인프라를 중심으로 “실증･테스트베드 조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생명･독성･표준･보안 기관들은 연구조직과 정책･표준･규제 기능을 결합한 

정책연계형 조직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둘째, 성과 구조는 원천성과 중심에서 실용성과･현장 적용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

되고 있다. KIST, KRIBB, KRISS 등은 여전히 국제 상위 학술지 논문, 고임팩트 

연구성과를 유지하는 동시에, 바이오･소재･전기･기계･에너지 분야에서는 대형 

기술이전, 공동 상용화, 현장 실증, 임상･표준･규제 연계 성과가 증가하고 있다. 

SOC･전력･철도･에너지 기관들은 실증 단계 그 자체를 핵심 성과로 간주하며, 

실증 데이터가 후속 사업화･정책･규제 승인으로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 공동연구, 국제표준화 활동, 글로벌 규제･표준기관과의 협력도 확대

되면서, 출연연은 더 이상 국내 전용 연구기관이 아닌 국제 연구 네트워크의 핵심 

노드로 기능하고 있다.

셋째, 운영혁신 체계에서는 “양 중심 평가”에서 “질･해결 중심 평가”로의 전환이 

뚜렷하다. 논문･특허 건수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임무 완수도, 정책･제도 기여, 

산업파급력, 사회문제 해결 정도 등을 중시하는 평가체계가 확산되고 있으며, 기술

이전–실증–규제–투자까지 이어지는 “사업화 패키지” 운영, 기업 수요 기반 R&D와 

중소기업 기술지원 확대, 산･학･연･병･지자체･국제기구와의 개방형 협력 모델이 

출연연 운영의 기본값으로 자리 잡고 있다. KISTI와 ICT 계열 기관을 중심으로 

연구행정･성과관리･데이터 분석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운영

체계가 확산되는 것도 주목할 변화이다. 종합하면, 출연연은 내부 차원에서 이미 

임무 기반 조직, 실증･사업화 중심 성과, 개방형･데이터 기반 운영으로 스스로를 

재구조화하고 있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정책 변화와 상호 보완적으로 맞물리고 있다.

라. 표준성과지표와 출연연 가치 기준 검토 : 평가와 가치의 접점

국가연구개발사업 제6차 표준성과지표는 과학･기술･경제･사회･인프라 등 5대 

성과분야와 208개 지표(그 중 152개 질적 지표)를 통해, 산출과 결과를 중심

으로 R&D 성과를 구조화한 공통 언어를 제공한다. 지표명–지표 개념–측정산식의 

정합성, 과정지표 배제, 사업유형별 지표 선택 기준 등은 “질 중심 성과평가”의 

기술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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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 출연연 비전･전략 문서를 분석해 도출한 가치영역(국가전략･

안보, 국민 삶의 질･환경, 산업경쟁력･기업지원, 과학기술 인프라･표준･데이터, 

지역혁신･균형발전, 글로벌 리더십･국제협력, 미래선도･원천기술･연구수월성, 인재･

조직역량･연구환경, 개방･협력･사회적 가치)은, 출연연이 자기 문서에서 실제로 

“어떤 가치를 지향한다”고 선언하고 있는지를 구조화한 결과이다.

양자를 종합하면, 표준성과지표는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 

체계이고, 출연연 가치 기준은 “무엇을 잘하면 가치 있다고 볼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정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표준성과지표가 성과분야–성과유형

–지표 수준에서의 지표 Pool을 제공한다면, 출연연 가치 기준은 국가전략･국민 

삶･산업･인프라･지역･글로벌･미래기술･조직역량･개방･협력과 같은 상위 목적과 

방향을 규정한다. 따라서 향후 출연연 평가체계는, 상위에서는 9개 가치영역(예: 

국가전략･안보, 국민 삶의 질 등)을 중심으로 “가치 포트폴리오”를 정의하고, 하위

에서는 각 가치영역별로 6차 표준성과지표 Pool에서 적절한 지표를 선택･조합

하여, “가치 기준–성과지표–측정방법”이 일관되게 연결되도록 설계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라. 정리 : “무엇을 잘하면 가치 있는가”에 대한 합의 형성

종합하면, 지난 10년간 출연연 정책은 내부 자성에서 시작해 역할 정립, 임무 중심

R&D, 전략기술 육성, 통합예산･NSTL, 임무･성과 중심 국가거점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전환 과정이었다. 동시에, 출연연 내부에서는 기술 중심 조직에서 문제 

해결 중심 조직으로, 원천성과 중심에서 실용성과･현장 적용 중심으로, 양 중심 

평가에서 질･해결 중심 운영으로의 변화가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정책･조직･운영의 변화를 평가와 예산체계에 일관

되게 반영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을 정립하고, 그 가치 기준을 실제로 측정할 수 

있도록 표준성과지표와 기관별 지표체계를 연계하며, 기관 유형･임무별로 차별적 

포트폴리오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정교한 설계를 완성하는 일이다.

현재 까지의 분석은 출연연 가치 기준 프레임워크는, 출연연을 단순히 “논문과 

특허를 많이 내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전략･안보, 국민 삶의 질･환경, 산업경쟁력･

신산업 생태계, 과학기술 인프라･표준･데이터, 지역혁신･균형발전, 글로벌 리더십, 

미래선도･원천기술, 인재･조직역량, 개방･협력･사회적 가치 등에 어떻게,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구조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시도이다. 이는 곧 “출연연이 무엇을

잘하면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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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사점

해외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국가 평가제도 사례에서는, 단순한 연구성과를 넘어서 

연구가 국가적･사회적･경제적･환경적･조직적 차원에서 어떤 실질적 가치를 창출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

하면, 출연연 가치 기준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핵심 

요소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국가전략･안보 기여 가치이다. 미국 DOE 국립연구소는 에너지안보, 핵안보, 

사이버안보, 인프라 회복력 등 국가 리스크 관리 체계를 연구 미션의 중심에 두고 

있으며, 연구성과가 국가전략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평가의 핵심 기준

으로 제시한다. 이는 출연연 체계에서도 전략기술 확보, 기간인프라 안정성, 재난･

위기 대응력 등 ‘국가적 안전과 지속가능성’ 영역을 가치 기준에 명확히 포함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산업･경제 가치이다. 독일프라운호퍼는 산업경쟁력 향상･기술비즈니스 

창출･중소기업 혁신지원 등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기술이전･표준화･생산성 

향상･시장창출 효과를 경제적 임팩트로 계량화한다. 영국 REF와 호주 EI 역시 

산업적･경제적 영향을 독립적 평가영역으로 설정한다. 이는 출연연 가치 기준에서도 

산업기술혁신, 기술사업화, 기업지원, 신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별도의 가치 축으로 

다루어야 함을 보여준다.

셋째, 사회･환경･공공정책 가치이다. 영국 REF는 ‘사회적 영향’을 정책 변화, 

삶의 질 개선, 건강･복지 향상, 환경적 지속가능성, 문화적 확산까지 폭넓게 정의

하고, INRAE–ASIRPA 모델은 환경･식품안전･건강･지역사회 기여 등을 장기적 

사회 가치로 구조화한다. 이러한 사례는 출연연도 국민 건강･안전, 환경･기후 

대응, 공공･규제 정책 개혁 기여 등 “공공성 가치”를 핵심 영역으로 포함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과학기술 기반･인프라 가치이다. DOE의 User Facility, ESRF･DESY･CERN의 

대형 연구시설,프라운호퍼의 파일럿 플랜트, INRAE의 장기생태연구 네트워크, 영국

/호주의 데이터 인프라 등은 ‘연구기반’ 자체가 국가적 가치로 평가된다. 출연연 

또한 분석장비, 시험･인증, 시료･데이터 플랫폼, 표준･측정 체계 등 ‘기반 제공 

역할’이 독립 가치 영역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제협력･글로벌 리더십 가치이다. 영국 REF는 국제공동연구･글로벌 

표준화･국제 영향력을 환경 요소로 반영하고, 미국 DOE･EU 연구소들은 국제 

프로젝트 참여를 핵심 평가지표로 활용한다. 이는 글로벌 협력･표준화･국제 네트

워크 구축 등이 출연연 가치를 강화하는 요소임을 보여준다.



제3장 출연연 가치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101

여섯째, 책임 있는 연구･조직역량 가치이다. 영국 AREA, 호주 EI, EU RRI 프레임

워크는 연구과정에서의 윤리, 책임성, 포용성, 참여, 거버넌스 품질, 조직문화, 연구

환경을 ‘가치 영역’으로 명확히 포함한다. 이는 단순 성과지표로는 포착되지 않지만, 

고위험･고파급 기술 시대에 연구기관의 제도적 역량과 책임성이 핵심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 여섯 가지 요소는 해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치 영역을 구조화한 

것으로, 출연연 가치 기준 영역과 직접적인 대응 관계를 가진다. 

<표 3-16> 해외 주요 공공연구기관･평가제도에서 도출한 가치 기준 요소

요약하면, 해외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관련 제도에서 확인된 가치 기준 요소는 

단순한 연구성과가 아니라 국가전략, 산업경쟁력, 국민 삶, 환경･정책, 인프라, 

국제협력, 미래기술, 조직역량, 책임 있는 혁신 등 다차원적 공공가치 창출을 중심

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제적 기준과 구조적으로 정합성을 갖고 

있음을 뒷받침하며, 다음 장에서 출연연 가치 기준을 도출하고 제시하는 실질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구분 해외 사례 출연연 내부 자료

1. 국가전략･안보
∙ 전략기술･인프라･안보･위기 

대응
국가전략･안보･기간인프라

2. 산업･경제
∙ 기술이전･사업화･기업지원･

생산성･일자리
산업경쟁력･신산업

3. 사회･환경･정책
∙ 삶의 질, 공중보건, 환경 지속

가능성, 정책 변화, 문화적 영향
국민삶의질･환경･건강/사회적가치

4. 과학기술 인프라
∙ 대형시설･데이터･측정표준･

테스트베드 제공
과학기술 인프라･표준･데이터

5. 지역･생태계
∙ 지역혁신･지방 산업･현장 중심 

실증
지역혁신･균형발전

6. 글로벌 영향･협력
∙ 국제표준화･국제공동연구･국가

위상 강화
글로벌리더십･국제협력

7. 미래선도･연구수월성
∙ 원천기술･초격차･기초･장기 

투자
미래선도･원천기술･초격차

8. 조직･인재･연구환경
∙ 연구환경, 인재 육성, 참여,

윤리, 안전, RRI
인재･조직역량･연구환경

9. 개방･협력･책임성
∙ 오픈사이언스, 협력 네트워크, 

책임 있는 혁신
개방･협력･ESG･사회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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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현행 출연연의 성과와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은 주로 성과지표, 기관 내부

연차보고서, 예산요구 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근거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기준성과지표는 정부 R&D 사업 전반의 성과를 집계･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공통 

지표체계로서, 연구성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비교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 또한 

출연연 기관별 예산배분･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자료는 정책적 판단을 위한 근거로 

활용되지만, 그 자료만으로 기관의 고유 역량이나 가치 창출 구조를 충분히 파악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출연연을 단순한 연구성과의 산출 주체가 아닌, 국가 과학기술 생태계의 가치 

창출 주체로 재정의하고자 한다. 출연연 가치 기준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기존 

성과･기관평가체계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면서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는가

(성과)”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공공가치를 만들어냈는가(가치)”를 분석

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관점은 연구성과를 결과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확장함으로써, 기관의 미션 정합성, 사회･경제 기여, 책임 있는 혁신 활동, 

국가안보 기여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치 기반 패러다임’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장(제4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① 출연연 가치 기준의 설정

방법론과 논리 구조를 제시하고, ② 다차원적 가치영역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 기준

체계를 도출하며, ③ 이를 통해 향후 출연연 예산 배분 및 조정 과정에서 정량성과 

정성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정책적 의사결정의 근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4장 출연연 가치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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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출연연 가치 기준 설정 방법

1. 가치 기준 설정의 기본 방향

출연연의 가치 기준은 각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고유 임무의 특수성과 국가･사회에

대한 공공적 책무성을 동시에 반영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제도적 평가체계는 주로 

논문 수, 피인용 횟수, 특허 및 기술이전 실적과 같은 가시적･양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이는 연구활동의 일부를 계량적으로 파악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만으로는 연구가 실제로 국민 삶의 질, 사회･경제･

환경･문화, 국가안보와 정책혁신에 미치는 질적 영향과 장기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드러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하는 출연연 가치 기준은 제2장의 문헌연구와 제3장의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단순한 성과지표의 집계를 넘어 연구활동이 

파급효과를 어떻게 창출하고, 그것이 다시 장기적 연구･혁신 생태계와 국가전략의 

달성으로 연결되는지를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차원적 가치 구조를 지향

한다. 이는 출연연이 국가전략기술 확보, 사회문제 해결, 국가･경제･기술안보 강화, 

장기적 연구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과, 주요국 공공

연구기관이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가치･영향의 판단 체계를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치 기준을 설계함에 있어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었다. 이 세 원칙 또한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공통 축을 정리한 결과이다.

가. 임무정합성

가치 기준은 각 출연연의 설립 근거, 법정 임무, 중장기 비전 및 전략목표와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 동시에, 23개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 분야와 정책 역할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잣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적용과 가중치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는 미국 국립

연구소, 독일 헬름헤츠/프라운호퍼, 프랑스 INRAE 등 주요국 사례에서 공통적

으로 확인된 임무 중심 R&D 체계와도 정합적이다. 이러한 임무정합성을 통해 

핵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기관이 장기적으로 정당한 인센티브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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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책임성

출연연의 연구성과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불평등 완화, 안전과 안보, 환경･기후 대응,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번영에 실질적

으로 기여해야 한다. 문헌연구에서 검토한 공공가치이론과 R&D 사회적 영향 측정 

연구, 그리고 영국 REF･프랑스 ASIRPA 등의 사례는 모두 연구기관의 가치를 

경제효과를 넘어선 사회･환경･공공영역의 기여로 확장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가치 기준은 연구가 사회적 수요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어느 정도 이끌어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회적･환경적･문화적･

안보적 가치 척도를 포함해야 한다. 특히 감염병, 재난･재해, 사이버 위협, 공급망 

교란 등 새로운 위험 구조 속에서 출연연이 사회･국가안보의 과학기술 기반을 

얼마나 강화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관점이 중요하다.

다. 정책활용성

최종적으로 도출된 가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서 이루어지는 예산편성･배분･조정･심의 과정은 물론, 

부처별 성과관리, 개별 연구기관의 전략수립 및 중장기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정책･

관리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해야 한다. 제2장 문헌연구에서 

확인된 평가･성과관리 이론과, 제3장 사례분석에서 확인된 주요국의 논의는 가치 

기준이 이론적 정합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예산 기준･정책 기준･전략 기준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가치 기준은 예산과 전략을 

설계하기 위한 정책도구를 목표로 한다.

2. 가치 기준 설정 절차 및 단계

본 연구의 가치 기준 도출은 문헌연구(제2장)와 사례분석(제3장)의 분석 결과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으로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① 이론적 정합성 – ② 

국제사례 비교 – ③ 국내 제도･현실 분석 – ④ 정책 적용 가능성 검증이라는 

네 단계 절차를 반복･순환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각 단계는 상호 독립적인 

작업이 아니라, 선행 단계의 결과를 다음 단계에서 재검증･보완하는 순환적 구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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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론적 분석 단계

첫째, 제2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공공가치이론, 조직가치 이론, 책임 있는 

연구･혁신, 연구성과･영향 측정 이론 등 국내외 주요 이론을 체계적으로 검토

하였다. 공공가치이론은 연구기관의 활동이 어떤 ‘공공적 선’을 창출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이해관계자와의 정당성･신뢰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분석

하는 데 중요한 개념적 기반을 제공한다. 조직가치 이론은 기관 내부의 비전･문화･

리더십･조직역량이 외부로 발현되는 가치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해석

하는 틀을 제공하였다. RRI 이론은 연구성과보다 연구과정의 책임성･윤리성･

포용성･투명성･예견성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출연연 가치 기준에 과정 기반 가치를 

포함시키는 핵심 근거가 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의 결과뿐 아니라 잠재적 사회･

환경･안보 영향의 사전 예측,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연구윤리･데이터윤리･

연구보안 등 과정 차원의 가치를 정식의 평가 범주로 포함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이론 분석 결과는, 이후 사례분석 단계에서 관찰된 해외 연구기관 가치･

평가 체계의 구조를 해석하는 기준틀로도 활용되었다. 즉, 이론 단계에서 설정한 

가치 범주･개념틀이 사례분석을 위한 분석 프레임 역할을 수행하였고, 다시 사례

분석 결과가 이론틀을 수정･보완하는 순환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처럼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가치 개념을 바탕으로, 출연연이 창출하는 가치를 ‘투입–활동–성과–

결과–영향’으로 이어지는 논리모형 구조로 재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연연 

가치사슬을 도식화하였다.

나. 사례 분석 단계

제3장에서 수행한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국 공공연구기관 및 평가체계

(미국 DOE･NSF･NIH, 영국 REF, 프랑스 ASIRPA, 독일프라운호퍼 등)와 국내 출연연

제도･평가체계 사례 분석을 통해, 실제 운영되고 있는 가치･영향 평가 프레임워크를

비교･검토하였다. 즉, 이론에서 도출한 범주가 실제 해외･국내 사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하고, 가치요소를 보완하였다.

다. 검증 및 구조화 단계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가치요소들을 논리모형 구조는 국내 출연연

제도･현실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토단과의 

자문회의를 통해, 각 가치영역의 정의가 현실성이 있는지, 예산편성･성과평가･전략

수립 논의 등에 실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되어 있는지, 기관별 이질성과 

역할 분화를 감당할 수 있는 유연한 적용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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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가치 기준은 예산･성과･조직 전략･연구보안 관리에 실제 적용 가능한 

‘프레임워크+가치요소 구조’로 정교화되었다.

라. 정책 적용 가능성 점검 단계

마지막으로, 도출된 가치 기준이 실제 정책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편성･조정 프로세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출연연 가치 기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의 판단 기준, 출연연 기관별 가치 기반 성과목표 설정의 기준, 국가전략

기술･안보･사회문제 해결 분야 정책기획의 기준, 연구보안･국제협력 관리의 기준

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수용 여지와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2장 

문헌연구와 제3장 사례분석의 결과는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가치구조”와 “국내 

제도와의 접점”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으로 기능하였다.

3. 분석틀 및 평가 논리

본 연구는 출연연의 가치 창출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논리모형과 가치사슬을 

결합한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이는 제2장에서 검토한 성과･영향 분석 이론과 제3장

에서 분석한 주요국 사례분석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를 한국 출연연 맥락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이는 연구개발 활동의 전 과정을 단순한 성과 산출의 연속이 

아니라, 가치가 생성･확장･제도화되는 연속 과정으로 파악하기 위한 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출연연 가치 기준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투입–활동–산출–

결과–영향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 논리모형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단계 구분은 

단순한 분석 편의를 위한 구획이 아니라, 연구개발 활동이 실제로 시간에 따라 

축적･확산되며 공공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논리모형을 다섯 단계로 구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섯 단계 논리모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R&D 성과분석의 표준 구조와 

정합성을 갖는다. 주요국의 공공연구 평가에서는 산출물과 사회･경제･정책적 

변화를 명확히 분리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준 구조에 근거해 설계된 모형은 

출연연 가치 기준이 국제적 비교 가능성과 정책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출연연은 학술성과 생산뿐 아니라 기술 개발, 정책 지원, 재난･감염병 

대응, 국가전략기술 확보, 인프라 구축 등 다중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다양한 역할은 단기적 산출만으로는 적절히 설명될 수 없으며, 연구성과가 산업･

정책･사회･안보 영역에서 어떤 중간변화를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가전략･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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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안보･기술안보 등 광범위한 구조적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파악해야 비로소 

출연연의 공공적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다. 다섯 단계 논리모형은 이러한 

출연연의 기능적 복합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틀이다.

셋째, 기존의 예산 및 평가 등 출연연 관련 정책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단계적 구분은 필수적이다. 논문･특허･기술이전과 같은 산출은 연구의 

직접성과를 보여주지만, 이는 연구의 ‘가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정책 반영, 국가안보 기여 등은 모두 결과와 영향 단계에서 나타나며, 이 부분을 

분리해 측정할 때 비로소 출연연의 실질적 기여와 성과의 공공적 가치가 드러난다.

넷째, 출연연의 연구과정에서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RRI･연구보안･협력･

조직역량과 같은 과정 기반 가치를 평가하려면 투입과 활동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투입 단계에서는 자원･인력･인프라･보안체계 등 ‘준비된 역량’을 평가하고, 

활동 단계에서는 개방형 혁신, 이해관계자 참여, 윤리･안보 고려 등 ‘실행의 질’을 

측정해야 한다. 두 단계를 혼합할 경우 과정 가치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과정 중심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투입과 활동을 분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연구 성과가 장기간의 시간 지연을 통해 나타나는 공공 R&D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다단계 구조가 필요하다. 출연연의 연구개발은 보통 1~3년 

후 산출, 3~5년 후 중간성과, 5~10년 후 최종영향이 나타나는 장기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시간적 흐름을 구조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정부의 예산심의･전략수립 

과정에서 출연연의 장기적 가치 창출 능력을 설득할 수 있으며, 다섯 단계 논리

모형은 이러한 시간 구조를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틀이다.

여섯째, 다섯 단계 구조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용하는 R&D 

예산･평가 프레임워크와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높은 실무 적합성을 갖는다. 특히 

예산 편성･배분･조정 단계에서는 연구개발 활동이 어떤 투입과 활동을 통해 어떤 

산출을 만들고, 이것이 다시 정책･경제･사회･안보 영역의 결과와 영향으로 이어

지는가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다섯 단계 논리모형은 이러한 요구에 

가장 부합한다. 요컨대, 논리모형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 

구분이 아니라, ① 출연연의 다중임무 구조, ② 공공 R&D의 확산･파급 메커니즘, 

③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④ 과정 기반 분석의 필요성, ⑤ 예산･정책･전략체계와의

연결 가능성 을 모두 충족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따라서 다섯 단계 논리모형은 출연연 가치 기준의 근간을 이루는 분석틀로서, 

이후 예산 배분･정책 기획･기관 전략수립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정책적인 도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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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논리모형과 가치사슬 관점

우선, 가장 기본적인 분석틀로서 논리모형 기반 가치사슬을 설정하였다. 논리

모형은 OECD･EU･NSF･DOE 등 국제기관이 공공연구 영향평가에서 사용하는 

표준 구조를 기반 연구개발 활동을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로 구분한다.

투입 : 연구인력, 예산, 인프라, 장비, 데이터, 네트워크, 거버넌스･보안체계 등

활동 : 기초･응용･개발 연구, 정책연구, 실험･실증, 산학연 협력, 국제협력, 개방･

확산, 이해관계자 참여, RRI 실천 등

산출 : 논문, 특허, 소프트웨어, 데이터･DB, 표준･인증, 정책보고서, 가이드라인, 

인프라･플랫폼 등

결과 : 산업･사회･정책･환경･안보 측면에서 나타나는 중간 수준의 변화(정책 

반영, 생산성 향상, 재난 대응능력 향상, 사회회복력 증대 등)

영향 : 국가전략 달성, 혁신생태계･공급망･국가･사회 안보 등 구조적･장기적 

변화, 이 다섯 단계는 단순히 연구의 “흐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연이 

어떤 가치를 어떤 경로로 만들어내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분석틀이다. 이러한

가치사슬을 출연연 맥락에 적용하면, 각 단계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가치가 

대응된다.

<표 4-1> 논리모형 기준 가치 요소 예시

단계 주요 내용 가치 요소 예시

투입

연구인력, 예산, 인프라, 

장비, 데이터, 네트워크, 

거버넌스

연구역량･전문성, 전략기술･연구 인프라 투자, 

연구보안･윤리체계, 조직･리더십 역량, 연구 환경･조직 

역량, 거버넌스･책임･윤리

활동
연구수행, 정책연구, 협력, 

참여, RRI 실천

개방형･융합 연구, 산학연･국제협력, 이해관계자 참여 

Engagement), 잠재위험･안보 리스크 예측 및 성찰, 

RRI/AREA, dual-use 기술 관리, 전략기술 파트너십 운영

산출
논문, 특허, 데이터, 표준, 

정책보고서, 인프라･플랫폼

과학기술적 산출, 과학기술 가치, 사회･경제･환경･문화 

관련 기술･서비스, 정책자료･표준･가이드라인, 

시험･평가･인증 인프라･네트워크

결과
산업･사회･정책･안보 

영역에서의 변화

산업경쟁력･공급망 안정성 강화, 정책 반영･제도 개선, 

재난･감염병･환경위기 대응력 제고 및 사회안보･회복력 

강화, 혁신생태계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영향 장기적･구조적 변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복지 

수준 향상, 기후･에너지･환경 전환, 

국가･경제･사회･과학기술 안보 강화, 국민 

신뢰･연구윤리･보안 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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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점에서, 출연연 가치 기준은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산출)”가 아니라, 어떤 

투입과 조직역량을 바탕으로, 어떤 활동･과정을 거쳐, 어떤 단기 산출과 중간 결과, 

어떤 장기적 영향을 만들어냈는지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나. 가치영역의 상위 구조

본 연구에서 활용한 두 번째 분석틀은, 연구기관이 창출하는 가치를 ‘결과’와 

‘과정･역량’의 두 층위로 구분해 해석하는 구조적 관점이다. 이 이중 구조는 문헌

연구와 사례분석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국제적 공통 구조이며, 공공연구기관 가치

분석의 기본 토대가 된다.

첫째, 결과 영역은 연구기관이 외부로 창출하는 최종적 가치이며, 국민･산업･

사회･정책･환경･안보 등 사회 전반에 실제로 나타나는 변화와 효과를 의미한다. 

이는 논문･특허･기술이전과 같은 단기 산출을 넘어, 정책 변화, 산업･사회적 파급

효과, 지속가능성, 국가안보 기여 등 중간･장기적 가치를 포함한다.

둘째, 과정･역량 영역은 이러한 결과가 안정적으로･지속적으로･책임 있게 창출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내부 기반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환경, 거버넌스･윤리

체계, RRI･보안, 조직역량, 협력･연계 구조, 인재･지식 확산 등 산출 이전 단계에서 

작동하는 핵심 요인들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이중 구조는 연구기관의 성과를 “결과만”으로 평가할 때 발생하는 

왜곡을 줄이고, 성과를 가능하게 하는 과정적 가치와 조직역량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특히 공공연구기관은 다중임무･장기성과･무형가치가 중요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과정･역량을 독립적인 평가 축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만, 이 단계에서 도출되는 것은 개념적 상위 구조일 뿐이며, 실제 출연연에 

적합한 구체적 가치영역이 무엇인지는 문헌･사례 기반 가치요소의 도출･범주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구체화 과정은 제3절에서 상세히 제시한다.

4. 검증 및 타당성 확보

가. 내용 타당성

국내외 학술연구, OECD･EU 등 국제기구의 R&D 정책보고서, 주요국 연구기관

평가･가치 프레임워크(REF, EI, ASIRPA, AREA, DOE･Fraunhofer 등), 국내 법･

제도･평가 지침을 폭넓게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국내 담론에서 논의되는 

핵심 가치요소를 충분히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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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가 타당성

관련 자문･검토단을 운영을 통해 가치 기준이 실제 예산요구서･평가보고서･연차

보고서의 구조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기관별 특성과 정책환경을 고려할 때 

지표화･가중치 설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국가안보･책임연구･지속가능성과 

같은 새로운 가치 영역을 제도권 평가에 어떻게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였다.

다. 정책 타당성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편성･조정 프로세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구조, 

R&D평가 지표체계, 과기출연기관법 등 법･제도 프레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치 기준이 예산 배분･조정의 판단 기준, 기관 

전략 및 성과목표 설정의 기준, 국가전략기술･안보･사회문제 해결 분야의 정책 

기획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수용 여지와 실효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와 같은 다층적 검증 과정을 거쳐 정교화된 출연연 가치 기준은 학문적 

정합성, 정책활용성, 기관 실무적용 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통합적 가치 프레임

워크로서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상과 같은 가치 기준 설정의 기본 방향, 절차, 그리고 논리모형･가치사슬 기반

분석틀은 모두 “어떤 틀로 볼 것인가”에 관한 설계 단계에 해당한다.

이제 다음 절(제3절)에서는 이 설계된 틀을 실제 문헌･사례･제도 자료에 적용하여,

① 개별 가치요소를 어떻게 1차적으로 추출했는지,

② 이 요소들을 어떤 기준으로 범주화･중복 조정했는지,

③ 최종적으로 출연연에 특화된 가치영역이 어떻게 도출･구조화되었는지를 단계

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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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치 기준 분석 및 도출

본 절에서는 제2절에서 제시한 가치 기준 설정의 기본 방향과 절차, 그리고 

논리모형･가치사슬 기반 분석틀을 실제 분석 작업에 적용한 결과를 제시한다. 다시

말해, 문헌연구와 사례분석, 제도･현장 자료를 통해 도출된 개별 가치요소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통합하여 출연연에 특화된 상위 가치 구조로 재구성

했는지를 단계별로 살펴본다. 제2장에서 검토한 이론적 논의, 제3장에서 분석한 

해외 가치체계평가, 국내 제도･운영 관행, 그리고 출연연의 기능적 특수성을 종합

하여 분석하고 도출하였다.

1. 가치요소의 1차 추출: 문헌연구･사례분석 기반 원자료 도출

가. 가치요소 도출의 대표적 근거 (문헌･사례 기반 가치 범주 예시)

출연연 가치 기준의 도출은 국내외 학술연구와 정책 담론, 주요국 사례분석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5대 핵심 범주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이 5대 범주는 

출연연이 창출하는 가치의 구조적 틀을 제공하며, 각각의 범주는 국제적 비교 가능

성과 정책 적용성을 동시에 갖춘다.

(1) 과학기술적 가치

과학기술적 가치는 출연연의 기본적 미션인 지식 창출과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논문･특허･인력양성･협력네트워크 등 지식생산과 확산을 평가하는 지표들로 구성

된다. 미국 DOE 산하 국립연구소와 영국 REF 평가, 국내 출연연 기관평가 등은 

이 범주를 핵심 평가축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성숙도, 플랫폼･표준화 

기여 등 무형기술 가치까지 확장하는 추세이다.

(2)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는 연구성과가 산업경쟁력 강화･신산업 창출･공급망 안정 등 경제적

파급효과로 연결되는 정도를 측정한다. 독일프라운호퍼 연구소는 기술이전･사업화･

고용창출･생태계조성 등 산업파급지표를 평가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국내 평가

에서도 기술료 수입･창업기업 수･매출액 등 실질적 경제효과가 주요 지표로 활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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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는 출연연의 연구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보건･환경･복지･재난대응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적･실질적 

변화를 측정하며, 프랑스 ASIRPA 평가와 SROI(사회적 투자수익률) 사례는 정량화가 

어려운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김성철 & 

박인서 (2019)는 5개 과학기술 출연연의 사례연구를 통해, 출연연의 연구 활동이 

재난, 환경, 건강･복지, 지역발전 등 여러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4) 정책적 가치

정책적 가치는 출연연이 국가 과학기술정책 및 사회정책 수립에 지식 파트너로서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정책보고서･자문･표준･규제지원 등 공공정책 기여 지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국내･외 평가에서 주요 항목으로 채택되며, 정책결정 과정에 

연구지식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는지를 측정한다. 기술표준 및 규제 지원도 중요한 정책

기여로 본다 (EURAB, 2005). 

(5) RRI 가치

RRI 가치는 연구 전 과정에서 윤리･안전･사회적 영향･안보 리스크를 예측･성찰･

행동으로 관리하는 책임 기반 연구를 의미한다. EU Horizon Europe 프로그램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공중참여･윤리･성평등･개방성 등 6대 핵심주제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연구윤리･사회문제 해결책임 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표 4-2> RRI의 핵심 주제 8개

핵심 주제 평가 기준/지표

Governance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중심의 연구･혁신 운영 방식

∙ RRI 관련 토론, 정책 수립, 프로토콜 작성 등의 활동 유무 및 빈도 등

Public 

Engagement

∙ 시민이 연구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이벤트, 역량 

강화 등

∙ (활동 성과) 과학 행사, 시민과학 프로젝트 등, (인식 지표) 과학에 대한 관심도, 

참여 기대 수준 등

Gender Equality

∙ 연구기관의 구조적･문화적 변화 여부

∙ 여성 연구자의 경력 진출 기회와 젠더 편향 해소 노력, 연구 내용에서의 성별 

고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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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uropean Commission. (2019). Orientations towards the first Strategic Plan for Horizon 

Europe. Directorate-General for Research and Innovation.

이 5대 범주는 83개 가치요소 도출의 핵심 출처로 기능하였으며, 각 범주에서 

다수의 구체적 요소가 추출되었다. 이는 국제적 비교 가능성과 국내 정책적 요구를

동시에 반영하는 균형 잡힌 구조로, 출연연 가치 기준의 핵심 기반을 형성한다.

2. 1차 가치 요소 도출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출연연이 창출하는 가치는 여러 범주로 구분되며 각 

범주별로 다양한 지표들이 활용된다. 과학기술적 가치는 지식생산성과 혁신역량을, 

경제적 가치는 산업적 파급효과를, 사회적 가치는 공공 복리 증진 효과를, 정책적 

가치는 정부 역량 강화 기여를, RRI 가치는 연구 수행의 사회 책임성을 각각 보여

주는 지표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지표들을 종합하면 출연연의 활동이 어떤 경로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지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기관의 미션과 특성에 맞추어 적절한 지표군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초연구 중심 출연연과 산업화 중심 출연연의

성과지표는 달라야 하며,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성과가 중요한 분야라면 이에 

맞는 지표(예: 5년 후 성과 추적지표 등)를 써야 할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맞춤형 지표체계와 포트폴리오 평가를 지향해야 함을 시사한다.

앞의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가치 이론, 조직가치 이론, 영향평가 이론, 

RRI･AREA 모델을 비롯하여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정책적 가치 등 폭넓은 

학술･정책 담론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공연구기관이 창출하는 가치요소는 

핵심 주제 평가 기준/지표

Science 

Education

∙ 교육 과정에 RRI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노력

∙ RRI 관련 교육훈련 제공 여부, 연구과제 내 교육 콘텐츠 포함 비율 등

Open Access/

Open Science

∙ 연구 데이터 및 지식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시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

∙ 웹사이트 운영 여부, 실험 데이터 공개, 실시간 실험노트 공유 등

Ethics ∙ 연구의 정직성, 연구대상의 보호, 사회적 수용 가능성 등

Sustainablity ∙ 연구개발이 자원 순환, 에너지 소비 등 환경적 영향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Social Justice/

Inclusion

∙ 연구 결과가 사회 각 계층에 공정하게 이익을 제공하는지

∙ 연구 참여의 포괄성, 연구의 사회적 영향 고려 여부, 소외계층을 위한 결과 

확산 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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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폭넓게 분포함을 확인하였다. △지식･기술 창출 및 혁신성과,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및 공급망･기술경쟁 대응, △사회적･환경적･문화적 변화와 위기 

대응 능력, △정책수립･공공서비스 개선 등 공공부문 지원 기능, △연구윤리･데이터

관리･책임 있는 연구과정(RRI), △조직역량, △인재･학습, △문화･리더십, △국제

협력, △이해관계자 소통, △지역･산업 연계 등 이다.

제3장의 해외 사례 분석(미국 DOE･FFRDC, 영국 REF, 프랑스 ASIRPA, 독일 

Helmholtz･Fraunhofer 등)과 국내 출연연의 예산요구서, 중장기전략, 기관평가 

지표 등을 검토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가치요소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이 

확인되었다. 특히 해외 사례에서는 성과뿐 아니라 과정･역량 요소가 독립적으로 

강조, 정책･사회적 영향을 주요 기준으로 간주, 장기적 영향을 분리해 분석하는 

체계 사용, 국가전략기술･안보 가치를 명시적 가치로 설정되는 구조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한국 출연연 가치 기준을 글로벌 기준과 정합성을 갖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문헌･사례･국내 제도 자료(출연연 내부자료, 기관평가 관련 자료 등)에서 두 번

이상 언급되고, 한국 출연연의 정책방향과 특수성(전략기술, 실증, 규제, 표준 등)을

영할 필요가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중복 개념을 통합하였다. 동시에, 출연연의 

공공임무 수행과 가치 창출을 판단하는 데 핵심이 되는 세 가지 상위 기준, ① 임무

정합성, ② 사회책임성, ③ 정책활용성 을 적용하여 실제 활용 가능성이 낮거나 개념적

으로 중복되는 요소를 정제하였다.

이 두 단계의 구조화 과정(△문헌･사례･국내 정책 세 축의 교차 검증, △임무･

사회･정책 기준에 의한 정합성 평가)을 통해 총 233개의 후보 요소 중 실질적으로 

출연연 가치 기준을 구성하는 데 적합한 약 83개의 핵심 가치요소를 1차적으로 

도출하였다.

<표 4-3> 1차 가치 요소 도출 결과

가치 요소 문헌이론 국외사례 국내사례 공통

지식 창출 ○ ○ ○ ○

지식 확산 ○ ○ ○ ○

학술적 탁월성 - ○ ○ ○

연구의 질 　- ○ ○ ○

혁신성 ○ ○ ○ ○

창의성 ○ - - -

기술개발 성과 - ○ ○ ○

기술 성숙도(TRL 등) - ○ ○ ○

핵심･전략기술 확보 - 　- ○ -　

미래기술 선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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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요소 문헌이론 국외사례 국내사례 공통

산업 경쟁력 - ○ ○ ○

생산성 향상 - ○ ○ ○

비용 절감 - ○ 　- ○

매출･부가가치 - ○ ○ ○

수출･글로벌 시장 진출 - ○ ○ ○

기술이전 실적 - ○ ○ ○

특허･지식재산 - ○ ○ ○

사업화･스핀오프 - ○ ○ ○

스타트업 창업 - ○ ○ ○

투자 유치 - ○ 　- ○

일자리 창출 - ○ ○ ○

혁신 생태계 강화 - ○ ○ ○

국민 삶의 질 - ○ ○ ○

건강･복지 향상 - ○ ○ ○

교육･인재양성 ○ ○ ○ ○

지역사회 기여 　- ○ ○ ○

사회적 포용 ○ ○ 　- ○

사회문제 해결 ○ ○ ○ ○

안전･재난 대응 - ○ ○ ○

환경･기후 대응 - ○ ○ ○

에너지･자원 전환 - ○ ○ ○

삶의 만족도 ○ - - -

복지 증진 　- ○ ○ ○

삶의 질 격차 완화 ○ ○ -　 ○

취약계층 지원 　- ○ ○ ○

공공가치(public value) ○ - ○ ○

사명가치 ○ - ○ ○

공공가치 거버넌스 ○ - - -

전략적 삼각형-공공가치 제안 ○ - - -

전략적 삼각형-정당성과 지지 ○ - - -

전략적 삼각형-운영 역량 ○ - - -

국가전략･로드맵 기여 - ○ ○ ○

정책 자문 - - ○ -

규제 개선 - - ○ -

표준･지침 제정 - ○ ○ ○

법･제도 설계 - ○ ○ ○

책임성･책무성 ○ ○ ○ ○

연구윤리 ○ ○ ○ ○

데이터 윤리 ○ ○ 　- ○

투명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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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리모형 기반 가치요소 구조화

제2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출연연의 가치 창출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 분석틀로 논리모형을 활용하였다. 논리모형은 연구개발 활동을 투입･

활동･산출･결과･영향의 다섯 단계로 구분함으로써, “어떤 자원과 역량이 어떤 활동을 

가치 요소 문헌이론 국외사례 국내사례 공통

책임성 ○ ○ ○ ○

설명가능성 ○ ○ 　- ○

이해상충 관리 ○ ○ ○ ○

시민･이해관계자 참여 ○ ○ ○ ○

공중 소통 ○ ○ ○ ○

포용성 ○ ○ ○ ○

개방성 ○ ○ ○ ○

RRI･SCOPE 프레임워크 ○ ○ -　 ○

유형 가치 ○ - - -

무형 가치 ○ - - -

무형자산 ○ - - -

지적자본(인적･구조･관계자본) ○ - - -

인적자본(전문성･역량･리더십) ○ ○ ○ ○

구조자본(프로세스･시스템) ○ ○ ○ ○

관계자본(네트워크･파트너십) ○ ○ ○ ○

조직문화 ○ ○ ○ ○

학습조직･조직학습 ○ ○ ○ ○

혁신역량 ○ ○ ○ ○

평판･브랜드 ○ ○ ○ ○

사회적 신뢰 ○ ○ ○ ○

가치 공동창출(co-creation) ○ ○ 　- ○

연구 인프라(시설･장비･데이터) - ○ ○ ○

디지털･플랫폼 인프라 - ○ ○ ○

공급망 안정성 - ○ ○ ○

혁신 생태계 인프라 - ○ ○ ○

사회적 파급효과 - ○ ○ ○

장기 지속가능성 ○ ○ ○ ○

사회적 회복력 ○ ○ ○ ○

경제안보 - ○ ○ ○

과학문화 확산 - ○ ○ ○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 - ○ -

가치 창출력(Value Creation Capacity) ○ - - -

사회적 영향(societal impa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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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어떤 단기성과와 중간성과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어떤 장기적 영향을 야기

하는가(박지영 외, 2005)”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도구이다. 즉, 도출된 가치 요소의 

성격과 수준이 서로 상이하고 이종 요소가 혼재하며 관측 환경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형을 통해 구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가. 가치요소의 논리모형 매핑

<표 4-4>는 앞에서 도출한 83개 가치요소를 논리모형의 다섯 단계에 따라 분류한

결과이다. 이 매핑 작업의 목적은 개별 가치요소가 가치사슬상에서 어느 지점에서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요소가 ‘기반･과정’이고 어떤 요소가 ‘성과･영향’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1차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데 있다.

<표 4-4> 83개 가치요소 논리모형 매핑

Input

(투입 단계)

∙ 인적자본(전문성･역량･리더십), 구조자본(프로세스･시스템), 관계자본(네트워크･

파트너십), 조직문화, 학습조직, 혁신역량, 유형 가치, 무형 가치, 무형자산, 

지적자본, 연구 인프라(시설･장비･데이터), 디지털 인프라, 플랫폼 인프라, 공급망･

혁신 생태계 인프라, 공공가치, 사명가치, 공공가치 거버넌스, 공공가치 제안, 

정당성과 지지, 운영 역량, 연구윤리, 데이터 윤리, 이해상충 관리, 투명성, 책임성, 

설명가능성, 사회문제 해결 수요, 국민 삶의 질 관련 정책 요구, 사회적 포용 

관련 정책 요구, 경제안보 기반, 사회적 회복력 기반, 장기 지속가능성 기반

Activity

(활동 단계)

∙ 지식 창출 활동, 지식 확산 활동, 연구의 질 제고 활동, 혁신성 제고 활동, 창의성 

제고 활동, 기술개발 활동, TRL 향상 활동, 미래기술 확보 활동, 전략기술 확보 

활동, 기업･산업계 공동연구, 지역사회･지자체 협력,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 

사회문제 해결형 R&D 수행,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정책･표준･규제 개선 조사･분석, 정책 이해관계자 협의, 시민 참여 활동,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공중 소통 활동, 포용성 실천 활동, 개방성 실천 활동, RRI 절차 적용, 

조직학습 활동, 네트워크 확대 활동, 가치 공동창출(co-creation) 활동, 연구 

인프라 확충･고도화, 데이터･자원 공유 활동, 혁신 생태계 플랫폼 운영

Output

(산출 단계)

∙ 논문, 데이터셋, 연구보고서, 학술적 탁월성 지표, 연구의 질 지표, 특허, 기타 

지식재산권, 기술개발 성과물, TRL 상승 결과, 기술이전 계약 건수, 초기 사업화 

실적, 초기 스핀오프 실적, 스타트업 설립 건수, 매출･부가가치 초기 성과, 정책 

자문 보고서, 규제 개선안, 국가전략･로드맵 관련 산출물, 기술･정책 표준, 지침, 

법･제도 설계 문서, 윤리 가이드라인, RRI 가이드라인, 참여･소통 기록, 투명성 

도구･공개자료, 조직 프로세스 개선 문서, 협력네트워크･파트너십 계약, 평판･

브랜드 관련 외부 평가, 신규 연구 인프라 구축 실적, 개선된 연구 인프라 실적, 

신규 데이터･플랫폼 서비스, 공급망･혁신 생태계 인프라 구축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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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개 가치요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재구조화되었다. 도출된 가치요소들은 

매우 광범위하였기 때문에, 출연연의 기능적 특수성과 정책 활용성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범주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① 공공연구기관(출연연)의 공통적인 

가치 구조, ② 문헌･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주요 가치유형, ③ 국내 출연연의 

임무, 전략기술 역할, 글로벌 추세와의 정합성, ④ 지표화 가능성과 정책 적용 가능성, 

이 과정에서 가치요소는 자연스럽게 성과 중심 영역과 과정･역량 중심 영역으로 

구분되었고, 성격적 유사성･밀접성 등을 고려하여 상위 가치영역의 윤곽이 단계적

으로 형성되었다.

가. 1차 요소의 논리모형 단계 매핑

<표4-4>는 도출된 83개의 가치요소를 논리모형에 따라 기초적으로 분류한 단계별

매핑 결과이다. 이 표는 각 가치요소가 가치 창출 과정의 어느 지점에서 작동하는지를

구조적으로 보여주며, 가치요소의 성격을 구분하는 데 필요한 1차 기초자료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단순한 단계별 매핑만으로는 출연연 가치 기준을 체계화하는 데 필요한 상위

가치영역을 직접 도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 4-4>의 매핑 결과를 

바탕으로, 각 단계에 포함된 가치요소의 기능적 성격과 응집 패턴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성이 확인되었다.

Outcome 

(결과 단계)

∙ 미래기술 확보 성과, 전략기술 확보 성과, 연구･기술 혁신성 향상, 산업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달성, 매출･부가가치 증가, 수출･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일자리 창출, 신시장･신산업 창출, 사회문제 해결 진전, 국민 건강 향상, 

국민 복지 향상, 안전 수준 향상, 재난 대응 역량 향상, 환경 개선, 기후 대응 

성과, 에너지 전환 성과, 자원 전환 성과, 지역사회 기여 확대, 사회적 포용 증진, 

취약계층 지원 성과, 삶의 질 격차 완화, 국가전략･로드맵 이행 진전, 정책 품질 

향상, 규제 합리화, 표준･지침의 현장 정착, 책임성･거버넌스 신뢰 향상, 인적자본 

강화, 구조자본 강화, 관계자본 강화, 조직 혁신역량 향상, 사회적 신뢰 강화, 

협력 네트워크 심화, 인프라 활용도 증가, 혁신 생태계 연결성･탄력성 제고

Impact

(영향 단계)

∙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장기 강화, 국가 지식기반 강화,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 

정착, 안정적 신산업 생태계 조성,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국민 삶의 질 전반적 

향상, 복지･건강･안전 수준의 구조적 개선, 환경･기후･에너지 전환의 실질적 진전, 

사회적 포용의 장기적 심화, 공공가치 중심 과학기술 정책체계 정착, 신뢰받는 

공공 거버넌스 구조 형성, 책임 있는 연구･혁신 문화의 사회적 내재화, 회복력 

있는 혁신 생태계 구축, 공급망 안정성 강화, 국가 경제안보 강화, 과학문화 확산, 

공공서비스 품질의 장기 향상,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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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투입 및 활동 단계에 속하는 가치요소는 연구인력･조직문화･윤리･거버넌스･

협력･RRI 등 연구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내부 기반과 과정적 역량으로 공통적 

성격을 지녔다. 이 요소들은 직접적인 성과를 창출하기보다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전제조건이자 역량으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과정･역량영역’으로 

재구조화하였다.

둘째, 산출, 결과, 영향 단계에 속하는 요소들은 산업혁신, 사회적 파급, 정책 반영, 

국가전략･안보 기여 등 외부 환경에서 관측되는 변화와 성과라는 공통된 성격을 

갖는다. 이는 출연연 활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대외적 가치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이를 다섯 개 가치군(과학기술･산업경제･사회환경문화･정책제도･국가안보)으로 

통합하여 ‘결과 영역’으로 구조화하였다. 모든 가치요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논리

모형 단계별로 재배치되었다.

<표 4-5> 가치 요소 논리모형 재배치

논리모형 

(5단계)

가치요소 

(83개 중 해당 단계 요소)
최종 군집영역

기능적 

축

Input 

(투입)

∙ 연구 인프라, 디지털/플랫폼/금융 인프라, 유형/

무형 자산, 프로세스, 시스템
연구환경･인프라

과정

역량

영역

∙거버넌스, 연구/데이터 윤리, 투명성, 책임성, 설명

가능성, 이해 상충 관리
책임 있는 연구･혁신 역량

∙ 관계 자원, 네트워크, 파트너십, 공공 가치 체인 협력･연계 역량

∙ 인적 자원, 지식 자본, 조직 문화, 학습 조직, 

역량 강화
인재･지식 확산

∙ 경제 안보 기반, 사회적 회복력 기반 국가안보･기술안보 기여

∙ 국민 삶의 질 관련 정책 요구, 사회적 포용 관련 

정책 요구
정책･제도･공공서비스 기여

Activit

y (활동)

∙ 지식 창출/확보 활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인재･지식 확산

∙ 기업/산업계 공동 연구, 국제 공동 연구 및 협력, 

네트워크 확대 활동, 가치 공동 창출
협력･연계 역량

∙ RRI 결과 적용, 포용성/개방성 실현 활동, 시민 

참여 활동, 공중 소통 활동
책임 있는 연구･혁신 역량

∙ 연구 인프라 확충, 데이터/자원 공유 활동, 혁신 

생태계 플랫폼 운영
연구환경･인프라

∙ 미래 기술 확보 활동, 전략 기술 확보 활동 국가안보･기술안보 기여

∙정책/규준 규제 개선 조사･분석, 정책 이해 관계자 

협의
정책･제도･공공서비스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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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는 단일 지표 수준에서 산발적으로 나열되어 있던 가치요소들을 “투입

/활동 = 과정･역량”, “산출/결과/영향 = 성과･가치”라는 두 축으로 정리함으로써, 

이후 상위 가치영역을 도출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구조화 작업으로 기능한다.

논리모형 

(5단계)

가치요소 

(83개 중 해당 단계 요소)
최종 군집영역

기능적 

축

Output 

(산출)

∙ 논문, 특허, 지식재산권, 기술 개발 성과물, TRL 

상승 결과
과학기술적 성과

결과 

영역

∙ 정책/제도 보고서, 규제 개선안, 기술/정책 표준, 

법/제도 개선 제시
정책･제도･공공서비스 기여

∙ 윤리/RRI 가이드라인, 참여･소통 도구, 연구 

프로세스 개선 문서
책임 있는 연구･혁신 역량

∙ 데이터셋, 연구 보고서, 대국민 공개 자료 인재･지식 확산

∙ 기술 이전 계약 건수, 협력 네트워크/파트너 계약 협력･연계 역량

∙ 신규 연구 인프라 구축 실적, 공공･사회 문제 

해결 혁신 인프라 구축 실적
연구환경･인프라

Outco

me 

(결과)

∙ 산업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 매출/부가가치 

증가, 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 신기술 시장 창출
산업･경제 파급효과

∙국민 건강/복지 향상, 환경 개선, 기후 대응 성과, 

사회적 포용 증진, 삶의 질 격차 완화
사회･환경･문화적 변화

∙ 국가 전략/로드맵 이행 진전, 정책 품질 향상, 

규제 합리화, 표준/지침 현장 적용
정책･제도･공공서비스 기여

∙ 미래 기술 확보 성과, 전략 기술 확보 성과 글로벌 리딩 역량

∙ 협력 네트워크 심화, 혁신 생태계 연결성/탄력성 

제고
협력･연계 역량

∙ 책임성/거버넌스 진전 책임 있는 연구･혁신 역량

∙ 인적 자본/지식 자본 강화 인재･지식 확산

Impact 

(영향)

∙국가 경제 안보 강화, 안전/안심 산업 생태계 조성 국가안보･기술안보 기여

∙국민 삶의 질 전반적 향상, 환경/기후/에너지 전환 

실질적 진전, 사회적 포용 장기적 심화, 과학 문화 

확산

사회･환경･문화적 변화

∙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국가 삶의 질 산업 구조 

정착
산업･경제 파급효과

∙ 공공 서비스 품질의 장기 향상, 사회적 확산(책임 

있는 연구 문화)
정책･제도･공공서비스 기여

∙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장기 지속, 국가 지식 기반 

강화
과학기술적 성과

∙ 연구 환경 안정성 강화 연구환경･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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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 영역 재편성

논리모형 기반 분류 결과, 특히 산출, 결과, 영향 단계에 속하는 가치요소들은 대체로 

① 과학기술 성취, ② 산업･경제 파급, ③ 사회･환경･문화 효과, ④ 정책･제도･공공

서비스 기여, ⑤ 국가안보･기술안보 강화라는 다섯 개 가치군으로 자연스럽게 응집

되었다. 이는 단순히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국제 사례와 국내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외부가치 분류 틀과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출, 결과, 영향 단계에 분포한 요소들을 다음의 5개 상위 

결과 영역으로 재편하였다.

① 과학기술적 성과

② 산업･경제 파급효과

③ 사회･환경･문화적 변화

④ 정책･제도･공공서비스 기여

⑤ 국가안보･기술안보 기여

즉, 출연연 가치 기준의 “결과” 영역은 단순 분류의 결과가 아니라, 산출–영향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응집된 가치군을 구조화한 결과이다.

다. ‘과정･역량’ 영역 재편성

투입-활동 단계의 요소들은 성격적으로 조직 내부 역량･문화･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를 재편성한 결과, 다음과 같은 5대 과정･역량 영역이 도출되

었다.

⑥ 협력･연계 역량

⑦ 연구환경･인프라

⑧ 책임 있는 연구･혁신 역량

⑨ 글로벌 리딩 역량

⑩ 인재･지식 확산

이 영역들은 출연연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내부 기반 기능을 구성한다.

4. 출연연 가치 기준 도출

이와 같이 83개 가치요소를 논리모형에 따라 구조화하고, 결과 영역과 과정･역량

영역으로 재편한 다음 단계에서, 본 연구는 출연연의 법정 임무, 국가전략기술 

확보, 사회문제 해결, 산업경쟁력 강화 등 공공적 역할을 반영하여 상위 가치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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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화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유사한 요소의 통합, 정책적으로 의미가 약한 요소의 

정리, 국내 제도와의 접점 검토 등을 통해 실제 예산･평가･전략 수립에 사용 가능한

수준의 10대 가치영역으로 체계화하였다. 이하에서는 결과 영역 5개(①~⑤)와 과정･

역량 영역 5개(⑥~⑩)에 대해 각각 정의와 세부 내용을 제시한다

가. 결과 영역 : 연구가 외부에 창출하는 가치

(1) 과학기술적 수월성

새로운 지식･기술･방법론을 창출하고, 미래 전략기술 기반을 형성하며, 학문･

기술 분야의 수준을 선도하는 가치로 정의하며, 출연연의 핵심적 기능인 지식창출･

기술혁신 가치로서, △기초･원천 연구의 기여도, △기술･방법론･모델･데이터 등의

새로운 지식자산 창출, △전략기술 기반 강화, △학문･기술영역 확장 을 포함한다. 

이는 전통적 계량성과뿐 아니라, 신영역 개척･플랫폼･표준화 등 무형 기술가치까지 

포괄하는 확장 개념이다.

(2) 산업･경제 파급효과

연구성과가 산업경쟁력 강화･신산업 창출･공급망 안정 등 경제적 파급효과로 

연결되는 가치로 정의한다. 즉, 연구가 산업･시장･기업･공급망에 미치는 경제적 

기여로서, △기술이전･사업화, △산업생산성 향상, △신산업･신시장 창출, △중소･

중견기업 역량 강화, △첨단산업･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포함한다.

(3) 사회･환경･삶의 질 기여

출연연 연구가 보건･안전･복지･교육･문화 등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성을 

통해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가치로 정의한다. △보건･의료･건강 기여, 

△기후･환경･자원･생태 대응, △재난･재해･감염병 등 사회위기 대응, △국민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발전･과학문화 확산 등을 포함한다. 또한 사회적 회복력

(resilience)과 지속가능성 가치까지 확장할 수 있다.

(4) 정책･공공서비스 지원

연구성과가 정책 수립･제도 개선･표준･규제･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가치, 

즉 출연연의 공공정책 기여를 평가하는 영역으로 정의한다. △정책보고서･자문 

제공, △표준･지침･가이드라인 개발, △규제･제도 개선 기여, △공공데이터 제공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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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전략 및 안보 기여

최근 과학기술이 국가의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여, 연구가 

국방･사회･경제･기술안보 및 공급망 안정 등 국가 차원의 안전･안보 기반을 강화

하는 가치로 정의한다. △국방･원자력･우주･사이버 등 국가안보 기여, △전략기술 

확보･기술주권 강화, △공급망 안정성, △위기･재난 대응 연구, △기술유출 방지･

보안 기반 구축 등을 포함한다.

나. 과정･역량 영역 – 가치 창출 기반

(6) 협력･연계 역량

출연연이 산･학･연･병･지자체･국제기구･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략적

으로 협력･연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기존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대한 

개념을 정책･제도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여, 산학연 공동연구, 국제협력 및 전략 

파트너십, 지역･기업･지자체 연계, 이해관계자 소통･참여, 다부처･다분야 연계 

기획 등을 포함한다. 

(7) 혁신생태계 및 인프라 

연구가 수행되는 내부 인력･조직･행정･인프라･문화의 질과 지속가능한 운영역량, 

즉 연구 활동이 수행되는 내부 기반을 의미하며, 우수 연구인력･리더십, 연구지원･

재정･행정 체계, 연구 인프라(시설･장비･데이터 등), 조직문화･학습･리더십, 융합･

다학제 연구 환경을 포함한다.

(8) 책임 있는 연구･운영

연구 전 과정에서 윤리･안전･사회적 영향･안보 리스크를 예측･성찰･소통･행동

으로 관리하는 책임 기반 연구를 의미한다. 연구의 투명성･윤리성, 사회적･윤리적･

기술적 영향 예측, 연구 목적･가치의 성찰, 이해관계자 참여, 윤리･보안 기준의 

실행 등을 포함한다.

(9) 글로벌 리더십 

글로벌 리더십은 연구기관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주도하며, 연구 성과와 영향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기관의 연구 수월성과 장기적 영향력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확장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영역으로, 국제 공동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주도, 글로벌 이슈 해결 

기여, 국제 표준 및 규제 형성에의 참여, 해외 연구비 수주 실적,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 및 평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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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출연연이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데이터･모델을 공유하며, 학습과 혁신 문화를 

확산시키는 장기 생태계 구축 가치로, 인재양성･교육･경력개발, 지식･데이터･모델･

코드 공유, 조직 내 학습･혁신 문화,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 등을 포함한다.

<표 4-6> 출연연 가치 기준

가치 영역 주요 내용(요약)

결

과

영

역

과학기술적 수월성

∙ 기초･원천연구, 전략기술･플랫폼･공통기술 개발, 신규 지식･

데이터･모델 창출, 신영역 개척, 국제 학술･기술 리더십 등 

과학기술 진보에 기여하는 가치

산업･경제 파급효과

∙ 기술이전･사업화･스핀오프, 생산성 향상, 신산업･신시장 

창출,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 산업생태계･공급망 경쟁력 

제고 등 산업･경제 파급 효과

사회･환경･삶의 질 기여

∙ 보건･의료･감염병 대응, 재난･재해･안전, 기후･환경･자원 

전환, 삶의 질･복지 향상, 지역사회 기여, 과학문화 확산, 

사회적 회복력･지속가능성 강화

정책･공공서비스 지원

∙ 정책보고서･자문, 국가전략･로드맵, 법･제도･규제･표준･

지침 개선, 공공데이터･근거기반 정책 제공, 공공서비스 품질･

행정 역량 향상에 기여하는 가치

국가전략 및 안보 기여

∙ 국방･원자력･우주･사이버･인프라 보호, 전략기술･기술주권

확보, 경제안보･공급망 안정성, 재난･위기･팬데믹 대응, 기술

유출 방지･보안체계 강화 등 안보 관련 가치

과

정

역

량 

영

역

협력･연계 역량

∙ 산･학･연･병･지자체･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컨소시엄, 지역･

지자체･산업 파트너십, 다부처 공동기획, 이해관계자 참여･

소통, 개방형 혁신･국제표준･국제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역량

혁신생태계 및 인프라

∙ 우수 연구인력･리더십, 연구시설･장비･데이터 인프라, 행정･

재정･지원체계, 융합･다학제 연구환경, 조직문화･학습･

내부혁신, 재정 안정성 등 내부 역량과 기반 환경

책임 있는 연구･운영

∙ 연구윤리･데이터 윤리, 잠재위험･사회･환경･안보 영향 예측

(Anticipate), 목적･가치 성찰(Reflect), 이해관계자 참여

(Engage), 책임 있는 실행(Act) 등 과정 기반 책임성과 

사회정합 역량

글로벌 리더십
∙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주도하며, 

연구 성과와 영향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 인재 양성･교육･경력개발, 과학기술･정책 교육, 지식･데이터･

모델･SW･코드 공유･오픈사이언스, 조직학습･혁신문화, 

연구성과의 사회･산업･정책 확산 등 인적･지식 생태계 확장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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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출연연 가치 기준의 차별성

출연연 기관평가 지표는 매년 각 연구기관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적 평가체계로서, 출연연의 책무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첫째는 조직관리, 인사･재정･혁신

활동 등 경영역량에 초점을 둔 기관운영평가이고, 둘째는 연구성과의 우수성, 

적절성, 영향력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경제･사회 분야의 주요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사업평가이다. 이러한 기관평가 체계는 연구기관의 운영 효율성과 관리 책임

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출연연 가치 기준은 

그 평가의 목적과 철학, 그리고 활용 방식에서 분명히 다른 방향성을 지닌다. 기관

평가가 연구기관의 ‘성과’를 사후적으로 점검하고 책임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라면, 

출연연 가치 기준은 기관이 창출하는 ‘가치’를 사전에 설계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이다.

기관평가가 사후적 감시와 피드백 중심의 관리형 제도라면, 가치 기준은 연구 

방향과 자원 배분의 선제적 기준으로 작동하는 ‘전략 설계형 체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두 체계는 평가의 목적과 기능에서 명확히 구분된다. 기관평가가 기관의 운영

성과와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평가라면, 출연연 가치 기준은 기관의 가치

창출의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예산 조정이나 정책 기획의 근거로 활용하는 체계

이다. 즉, 기관평가의 결과는 등급화 및 인센티브 배분 등 행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는 반면, 가치 기준은 예산 심의나 전략 수립 단계에서 연구 방향성을 설정

하는 정책적 판단의 근거로 기능한다.

<표 4-7> 출연연 평가 지표 및 가치 기준 비교

평가 지표의 구성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기관평가는 주로 성과의 달성도와 운영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며, 경영 효율성, 혁신활동, 인사･조직관리와 같은 관리적 영역이 

중심을 이룬다. 이에 비해 출연연 가치 기준은 과학기술적･경제적･사회적･정책적･

책임 가치의 다차원적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의 본질적 목적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함께 고려한다. 기관평가가 성과관리체계의 점검에 초점을 맞춘다면, 가치 

구분 출연연 기관평가 지표 출연연 가치 기준

목적 기관의 운영성과 및 경영책임성 확보 기관의 가치창출력 진단

성격 사후관리형 평가 전략설계형 평가

주체 NST, 과기정통부 주관 기관 및 정책기획자 공동 활용

결과 활용 평가등급 산정, 인센티브 배분 예산 조정･정책 기획의 근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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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그 성과의 근거가 되는 가치창출 프로세스의 구조화를 목표로 한다. 즉, 

연구의 투입과 활동, 산출, 결과, 영향이 어떠한 가치사슬을 형성하는지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표 4-8> 출연연 기관 평가 지표 및 가치 기준 대응 구조

구분 기관평가 지표 주요 내용 가치 기준 대응 구조

기관운영 경영 효율성, 혁신활동, 인사･조직관리 RRI 가치(책임･윤리･투명성)와 일부 중첩

성과 우수성 논문･특허, 기술이전, 사업화 과학기술적･경제적 가치에 대응

사회적 영향 사회적 기여, 협력, 지역발전 사회적･정책적 가치에 확대 적용

성과 관리체계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관리 논리모형 기반 가치사슬 관리로 확장

두 체계는 평가 시점과 활용 방식에서도 다르다. 기관평가가 연 단위의 사후적 

성과평가로 고정된 주기를 가지는 반면, 가치 기준은 예산기획이나 전략수립 단계

에서 사전적･중장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기관의 임무나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갱신될 수 있다. 따라서 기관평가가 ‘결과를 등급화’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면, 출연연 가치 기준은 기관의 연구 방향을 ‘가치 중심의 지향점’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철학 측면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기관평가는 모든 기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표준화된 정량지표를 활용한다. 논문 수, 특허 건수, 기술이전 실적, 

기술료 수입 등과 같은 지표는 비교 가능성을 높이지만, 기관의 고유한 미션과 

사회적 책무를 반영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출연연 가치 기준은 각 기관의 설립 

목적, 연구 분야, 정책적 역할에 따라 차별화된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맞춤형 

평가 언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국가전략 대응력, 사회문제 해결 기여도, 책임 

있는 연구문화 조성 등은 표준화된 성과지표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기관 고유의 

가치 영역을 포착할 수 있다.

<표 4-9> 출연연 기관 평가 및 가치 기준의 차별성1

또한, 가치 기준은 단기적인 성과뿐 아니라 장기적이고 무형적인 성과를 한다는 

점에서 기관평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구분 기관평가 출연연 가치 기준

시점 사후적(연 단위 성과평가) 사전적･중장기적(예산기획, 전략수립 단계)

활용 대상 정부 기관, 정부 등 이해관계자

활용 방식 평가결과 → 인센티브 반영 가치기준 → 기관전략･예산･성과목표 등

운영 주기 고정 주기 전략･임무 변경 시 갱신 가능 (유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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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평가가 주로 기간 내 산출 가능한 결과를 중심으로 성과를 점검한다면, 출연연

가치 기준은 지식 창출, 신뢰 구축, 협력 네트워크 형성 등과 같은 무형성과를 

포함한 광의의 성과를 중시한다. 이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 그 자체보다 기술 생태계의

형성, 연구문화의 확산, 시민참여의 확대와 같은 지속가능한 가치창출력을 평가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기관평가가 포착하기 어려운 장기적 공공가치를 제도적

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아가 출연연 가치 기준은 기관평가와 경쟁적 관계에 있지 않다. 오히려 기관

평가의 상위 개념이자 보완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다. 가치 기준을 통해 도출된 

가치 영역별 성과목표는 기관평가 지표의 설계 단계에서 참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관평가의 정량･정성 지표 간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평가 결과를 단순히 등급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적 피드백과 학습의 선순환 

구조로 재구성할 수 있다. 결국 출연연 가치 기준은 기관평가의 근본 목적을 감독 

중심에서 학습과 발전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촉매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요컨대, 기관평가 지표가 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면, 출연연 

가치 기준은 기관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관평가는 운영성과 관리와

효율성 확보를 목표로 하지만, 가치 기준은 기관의 가치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예산･

정책 설계의 근거로 활용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기관평가가 표준화된 정량지표 

중심의 사후적 관리체계라면, 가치 기준은 맞춤형･정성적･무형가치를 포함한 사전적 

기획체계로 기능한다. 평가의 철학적 측면에서도, 기관평가가 감독과 통제를 통한 

책무성 확보를 중시하는 반면, 가치 기준은 학습과 발전을 통한 전략적 성장과 

혁신을 지향한다. 결국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출연연 가치 기준은 기존의 기관

평가체계와 국가R&D 표준성과지표체계를 모두 포괄하면서도, 이를 상위 수준에서 

통합하는 ‘가치 중심 거버넌스 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는 출연연이 단순히 

성과를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성을 실현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공공적 가치 창출 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표 4-10> 출연연 기관 평가 및 가치 기준의 차별성2

항목 기관평가 지표 출연연 가치 기준

핵심 기능 기관의 운영성과 관리 기관의 가치창출 전략 수립

평가 성격 사후적 관리, 비교 중심 사전적 기획, 방향 중심

지표 특성 표준화･정량 중심 맞춤형･정성･무형 중심

활용 목적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 가치기반 전략･예산･정책 설계

철학 감독적 평가 가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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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출연연 예산 배분･조정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조정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개요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기본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년 제정되었다.

기본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법령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사업,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기초과학 분야의 사업 등을 포함한다.15)

예산 배분･조정 측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요 연구개발 사업과 일반 연구

개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연구개발 사업은 기초･응용･개발연구, 출연연

주요사업비, 장비･시설 구축 등 연구개발활동과 관련이 높은 사업이 해당된다. 

일반 연구개발 사업은 인문사회 연구개발, 정책연구, 이공계대학 지원 사업 등 

직접적인 연구개발활동 외 사업이 해당된다.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의 주요 절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부처와 예산 배분･조정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

재정부이다. 출연연 예산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매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박창대･신우영･고한결, 

2024). 주요 연구개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절차가 선행되며, 일반 연구개발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직접 예산을

15)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3항

1.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2.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3.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기초과학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4. 관계 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연구개발사업 등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가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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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한다.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5-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체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부처는 차차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중기사업

계획서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별 투자우선순위,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기획재정부 및 연구개발부처에 알리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참고하여 예산안편성지침과 연구개발부처별 지출한도를 통보한다.

각 연구개발부처는 지출한도 내에서 차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에 제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연구개발부처의 투자우선순위,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주요 연구개발 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알려야 한다.16)

16)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5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 배분･조정(안)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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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을 포함한 모든 연구개발 예산을

심의하여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예산(안) 최종 심의

과정을 거치고 의결을 통해 차년도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2.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예산 배분･조정

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예산편성 개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이하 과기출연연)이라 한다. 현재 과기

출연연은 총 23개이며17), 매년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된다.

<표 5-1> 출연연 현황

기관명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3. 한국식품연구원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국가녹색기술연구소 14.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

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6. 한국기계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1. 한국원자력연구원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2. 한국재료연구원

1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3.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1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과기출연연의 출연금은 여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이하 과기자문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별도로 상위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의 사전 심의를 받는 등 연구개발부처에서 수행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반적인 예산편성 절차와 상이한 부분이 존재한다.18)

17) 19개 과기출연연 및 부설 기관 4개를 포함. 한국해양연구원(2011.12.31.), 한국천문연구원(2024.1.26.), 

한국항공우주연구원(2024.1.26.)은 타법개정에 따라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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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출연연의 예산편성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구회는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 작성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예산요구기준을 마련하여 각 과기

출연연에 통보한다. 통보된 기준에 따라 각 기관은 정부출연금 내 인건비, 주요

사업비, 경상운영비 등을 산출하여 연구회에 제출한다. 

연구회는 전문가 위원회와 함께 기관별 예산요구(안)을 종합 검토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구회(안)을 확정한다. 연구회 전문가 위원회는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 등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과기출연연의 예산

요구(안)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기술분과별 5명 내외로 구성된다. 

주요 검토 항목은 매년 예산 배분･조정 관련 이슈에 따라 상이하긴 하나 기관 

연구사업 수행체계의 논리성/완결성, 출연연 연구 추진의 당위성, 국가 R&D 정책･

정부 투자 방향과의 연계성, 신규 요구사업의 추진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연구회 전문가 위원회 심의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기획재정부 대상으로 

설명하는 절차가 있다. 과기출연연의 경우 출연연 예산 및 결산, 기관 운영 지원을 

담당하는 연구기관혁신지원팀과 주요 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심의하는 연구개발투

자심의국,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설명을 진행한다. 

연구회 전문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기획재정부의 수정 및 보완 의견은 

각 과기출연연의 예산요구(안)에 반영하여 제출하고, 연구회 이사회 의결을 받는다.

확정된 연구회 및 과기출연연의 예산요구(안)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의 일부로 제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은 연구회 검토를 거친 출연연 예산(안)과 부처의 자체 수행 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후의 절차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과기출연연 주요사업비, 인건비, 경상비는 주요 연구개발 사업으로 구분되어,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와 과기자문회의의 예산 배분･조정 절차를 거친다. 이를 통해 자문

회의(안)이 마련되고, 기획재정부에 제출된다. 

과기출연연의 시설사업비는 일반 연구개발 예산으로 구분되어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분･조정 절차만 거친다. 기획재정부는 제출된 자문회의(안)을 바탕으로 주요 및 

일반 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심의하여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요청하는 추가 설명자료 대응을 거쳐 

최종 예산이 확정된다.

18) 과기출연기관법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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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예산이 확정되면 과기출연연은 자체수입을 합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연구회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19)을 제출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승인을 받은 

이후 과기출연연은 출연금 예산을 교부받아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표 5-2> 과기출연연 사업 집행절차

중기사업계획서 (연구기관 → 연구회/과기부 → 기획재정부)
1월 31일까지20)

정부 투자방향 및 

예산편성지침 통보 
(연구기관 → 연구회/과기부 → 기획재정부)

3월 31일까지21)

정부출연금 예산요구 (연구기관 → 연구회/과기부 → 기획재정부)
5월 31일까지22)

정부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 국회)

9월23)

정부출연금 예산 확정 (국회)
12월

사업계획 및 예산 

이사회 승인
(연구기관 → 연구회)

12월

정부출연금 집행 (연구기관)

19) 과기출연연은 정부출연금, 자체수입 등을 포함한 기관의 총 예산을 인건비, 연구직접비, 경상비, 시설비,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출

20) 국가재정법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조정 등) 2항에 따라 각 중앙부처는 매년 1월 31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1)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부처에 통보하여야 함

22)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에 따라 각 중앙부처는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함

23) 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에 따라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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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기출연연 연구시설 및 장비 예산심의 개요

과기출연연이 신규로 요구하는 연구시설 및 장비 예산은 과기자문회의 및 국가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별도로 추가된다. 과기출연연은 규모나 

업무의 특성상 연구시설 구축 또는 연구장비 구입에 대한 수요가 크며, 이로 인해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National Research Facilities & Equipment 

Center) 주관 심의위원회에 매년 신규 장비를 요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와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서 제출 시 새로운 장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1억원

이상의 고가 장비에 한해 6월경 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가 예산안에 반영된다.

다. 과기출연연 예산 배분･조정 시 세부 검토 사항

과기출연연 주요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이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출연연 정책 

및 주요사업비 총괄 검토, 이와 연계한 기관운영비(인건비, 경상비, 시설비)는 연구

개발투자기획과에서 담당한다. 주요사업비는 과기출연연의 정책･기술분야에 따라 

공공에너지조정과, 기계정보통신조정과, 생명기초조정과에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

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예산 배분･조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한다.24)

예산요구서는 예산 배분･조정의 기본 자료로서, 기관이 요구하는 인건비, 경상

경비, 주요사업비 관련 주요 내용과 예산(한도 내･외 구분)을 포함한다. 기관 예산 

반영 추이, 이월･불용실적 및 집행률, 예･결산 수지표 등을 작성하고, 예산 요구내용

24)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 과기출연연 (예산 요구(안) 제출)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예산 요구(안) 심의･의결･제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요구(안) 심의･제출)

○ 기획재정부 (예산 요구(안) 심의 및 정부(안) 확정)

○ 국회 과방위 (예산 요구(안) 심의 및 승인) 

○ 국회 예결위 (예산 요구(안) 심의 및 승인)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 및 승인) 

○ 과기출연연 (출연금 교부 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금 교부) 

○ 과기출연연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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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산출근거를 기반으로 요구하는 예산과 주요 내용을 간략히 작성한다. 예산

요구서에는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등 기관의 예산 배분･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기타 

사항들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기출연연의 요구 예산 검토 시 예산요구서 뿐만 

아니라 요구 예산 및 과거 2~3개년 예산을 파악할 수 있는 ‘총괄표’, 예산요구 

기본방향 및 세부적인 예산요구내역을 포함한 ‘예산요구 근거자료’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한다. 또한 수시증원, 신규인력, 법정필수인력 소요, 특이소요 등 인건비 편성을

위한 통계자료와 공공요금, 세금, 완공소요, 특이소요 등 경상경비 편성을 위한 

통계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통계자료에는 과기출연연의 정책･기술별 주요 연구개발

사업의 요구예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 투자방향에 따른 주요 분류25)를 추가로 

요청하기도 한다.

총괄표 양식은 인건비, 경상비, 주요사업비, 장비구입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요

사업비는 대과제 및 중과제 단위로 요구하는 예산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대과제 

및 중과제의 과제구조 개편 및 효율화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검토자가

과기출연연의 예산요구 내역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예산요구 근거자료는 과기출연연의 기관 임무, 현행 예산체계 및 인력 현황, 

대내･외 연구환경 변화, 기관 임무 달성을 위한 수행체계 및 연구전략, 예산요구 

사업의 세부 설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과기출연연은 기관의 임무와 연계

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변화, 외부 환경 변화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중점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 분야, 기관의 전체 예산 중 감축해 나갈 분야 등 전년대비 변화되는 사업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기관의 역량 집중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대과제 및 중과제별 

설명자료는 과제의 목적, 기간 등 개요와 주요 연구내용, 연구 비전과 목표, 기간 

내 달성 성과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2026년에는 ‘전략연구사업’이 

신규로 도입되었으며, 전략연구사업의 도입 필요성, 기관의 역량 및 강점, 기관 

임무와의 연계성, 산･학･연 협력체계, 명확한 최종 성과물, 최종 목표 달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기술이전･사업화 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 요청하였다.

25) 2026년 주요 연구개발 사업 예산의 심의 시에는 3대 게임체인저(AI, 첨단바이오, 양자), 12대 전략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9대 기술분야(ICT･SW,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소재･나노, 기계･제조, 

농림수산･식품,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환경･기상)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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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는 인건비, 경상경비의 요구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기관별 특이소요 여부, 

요구예산 규모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과기출연연의 정책･

기술별 요구예산 규모는 예산 배분･조정 내역과 정부 투자방향과의 부합성을 검토

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앞서 기술한 추가 제출자료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회 심의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1~4차 등 심의에서도 활용된다. 이 외에도 과기출연연 예산 심의 시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연구회를 통해 별도의 자료제출을 추가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과기출연연 주요사업비는 과기출연연의 정책･기술분야에 따라 과학기술

자문회의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전문위 

검토 의견을 참고･반영하여 심의를 진행한다. 전문위원회에서는 기관의 예산요구 

내용, 사업구조, 운영개선, 대표성과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요구 예산의 적정

성에 대해 검토한다. 사업구조는 기관의 임무, 정부의 정책 방향 등과 부합하는지의 

여부이며, 운영개선은 기관의 운영개선 사례의 우수성･혁신성 등에 대한 검토이다. 

대표성과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및 우수성을 검토하며, 기술료, 산업 연계 매출 

증대, 인력 고용 등 정량적인 파급효과 뿐 아니라 산･학･연 협력, 기술사업화 노력, 

지역혁신 거점으로서의 역할 등 정성적인 검토도 실시한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대과제 또는 중과제, 신규과제 단위로 검토를 수행하는데, 사업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절성, 기관의 임무와 정부 정책 방향 등과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차에 걸쳐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심의를 진행

한다. 각 심의 차수별로 비목별 구분하여 심의를 진행하며 매년 정책 방향 등에 

따라서 주요 항목은 변한다.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4차 이후 최종안을 마련하여 

주요 연구개발 예산의 자문회의(안)을 도출한다.

3. 주요 이슈와 출연연 가치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편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와 같은 예산 

배분･조정의 주체 및 연구개발 수행 부처, 정부출연연 등 다양한 주체가 개입되며, 

업무 절차도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개발 수행 부처의 투자 우선순위 의견 

제출로 시작하여 투자 우선순위 의견 검토, 중기사업계획 검토, 투자방향 설정 

및 지출한도 통보 등 한정된 연구개발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는 체계적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심의가 

추진됨으로써 과학기술적 필요성･혁신성 및 정부 예산 배분의 방향성 등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된다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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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산 심의가 단일 주체에 의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주체 간 의사결정이

합치되지 않을 경우, 연구개발 수행 부처, 정부출연연 등 예산 심의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들에게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과기출연연의 예산 배분･조정은 

과기정통부 연구기관혁신지원팀 및 연구개발투자심의국, 기획재정부 연구개발

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예산 심의를 담당하는 주체들은 중점 검토 사항이 다르긴 

하겠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의 큰 방향성은 공유하고 그 방향성을 

과기출연연에 안내할 필요가 있다. 과기출연연은 정부의 정책방향, 기관 임무 부

합성, 예산 심의 주체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요구서 및 근거자료, 기타 설명

자료를 준비하고 수정･보완하여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산요구 시 제출하는 자료의 작성에는 많은 인력의 노력과 시간이 투입된다. 

작성된 자료가 예산 배분･조정의 주요 검토사항을 잘 반영하고, 심의 주체가 내용을 

이해하기 쉬울수록 기관의 예산 확보에는 유리할 것이다. 예산 심의의 주체들 간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합치되지 않는다면, 과기출연연과 같이 예산을 요구

하는 기관에서는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수시로 서로 다른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자료의 질 보다는 형식을 맞추어 제출하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다. 과기출연연은 

연구회 전문가 심의를 비롯해 예산 심의의 주요 일정에 상시･수시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비효율적인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예산 배분･조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심의 주체들 간 주요 사항들에 대한 사전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의사결정의 합치가 필요하다. 또한 예산 심의 주요 검토사항을 

포함한 제출자료 양식을 사전 공유한다면, 예산 요구기관에서도 보다 양질의 예산

요구 및 심의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관의 임무와 정부 정책방향을 

연계하여 과기출연연의 연구개발 사업 추진 당위성을 간결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예산 심의 주체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자료를 

준비한다면 부처 및 전문가 검토도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슈는 출연연의 이해관계자가 기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같으면서도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일부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출연연 가치 기준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 절에 활용성에 대해서 확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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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출연연 가치 기준 활용

1. 출연연 가치 기준의 예산심의 활용 방향 개요

본 연구에서 도출한 출연연 가치 기준은 단순히 새로운 평가 지표의 목록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체계,②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예산편성 및 심의 절차, ③ 연구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기획재정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국회 등 다수 주체 간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판단의 기준틀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일 지표 체계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현재 과기출연연 예산은 연구회 이사회 및 전문가위원회, 과기정통부 연구기관

혁신지원팀 및 연구개발투자심의국, 기획재정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회 상임

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순차적으로 거치며 편성･조정된다. 이러한 다중 

심의 구조는 한편으로는 견제와 균형, 다양한 관점의 반영이라는 장점을 가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의 단계마다 검토 관점과 중점 사항이 달라 기준의 분절화와 

판단의 불일치를 야기해 왔다.

예를 들어 연구회는 기관 임무와 출연연 체계 내 역할 분담의 관점에서 예산을 

살펴보는 경향이 강하고,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부처 R&D 투자방향과의 

연계성을,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국회는 국민 체감성과와 정치･

사회적 쟁점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정합성이 떨어질 경우 예산요구 기관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심의 주체마다 상이한 논리 구조와 서술 양식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행정부담 

증가, 유사한 내용임에도 서로 다른 포맷과 언어로 재가공해야 하는 비효율, 무엇이 

“진짜로 중요한 설득 포인트”인지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 심의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누적되지만, 그 지적을 일관된 기준으로 재구조화하기 어려운 한계, 

이러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예산심의의 질적 수준과 전략성을 떨어뜨리고, 출연연 

예산을 둘러싼 논의가 단순 숫자 규모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출연연 가치 기준을 예산심의 절차에 활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존 양식에 

“가치 항목”을 하나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이는 예산요구–연구회 심의–과기

정통부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기획재정부–국회 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보고, 어떤 언어와 논리로 판단할 것인가?” 에 대해 공통의 가치 

언어를 제공하고, 각 주체가 이를 자기 역할에 맞게 해석･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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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가깝다. 다시 말해, 출연연 가치 기준은 예산의 “양”을 조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예산의 “방향”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상위 프레임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때 출연연 가치 기준의 예산심의 활용을 이끄는 핵심 원칙은 다음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가. 임무정합성

출연연과 개별 사업･과제가 기관 설립 목적과 법정 임무, 국가 R&D 중장기 

전략, 국가전략기술, 경제･사회･기술･국가안보 관련 정책과 얼마나 긴밀하게 정합

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는 “이 기관이, 이 시점에, 이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역할을 한다.

나. 사회책임성

출연연 R&D 투자가 경제･산업 경쟁력, 사회･환경･문화, 국민 안전･사회안보･

기술안보･경제안보, 삶의 질과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 등 공공가치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단순히 “성과가 있다/없다”를 넘어, 

그 성과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깊이와 범위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묻는다.

다. 정책활용성

출연연 예산 관련 자료와 성과 정보가 과기정통부의 투자방향･제도 개선 논의,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분･조정 판단, 국회의 심의･감시･정책 제안 과정에서 실제로 

의사결정 근거로 활용 가능한 수준의 구조와 내용, 시계열 정보와 사례, 가치사슬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연구회･과기출연연 단계, 과기정통부･기재부･국회 단계에서 출연연 가치 기준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구체화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단계에서의 활용

가. 중기사업계획서 단계 : 가치 기반 투자 방향의 전제 설정

중기사업계획서는 향후 5개 회계연도 이상을 대상으로 각 부처의 중장기 R&D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문서이다. 이 단계는 개별 사업이나 과제 수준의 

세부 편성 이전에 “어떤 방향과 가치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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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설계 단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출연연 가치 기준은 이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첫째, 부처–출연연 간 가치 연계 구조의 명시이다.

각 부처는 소관 출연연(과기출연연 포함)과 연계하여 중기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단순히 분야(예: 에너지, 소재, AI, 바이오), 사업 유형(대형사업, 기초연구, 수요

연계 등), 예산 규모 만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각 사업이 과학기술적 가치

(기술 수준 향상, 전략기술 기반 조성), 경제적 가치(산업 경쟁력 강화, 고용･수출, 

공급망･경제안보 기여), 사회･환경･문화적 가치(재난･감염병･환경･문화･지역발전, 

사회안보･회복력), 정책･공공서비스 가치(규제･표준･제도 개선, 정책지원), 책임 

있는 연구혁신 가치(윤리･투명성･포용성･연구보안), 국가안보 가치(국방･사이버･

원자력･기술안보･경제안보 등) 중 무엇을 중점적으로 지향하는지를 “가치 포트

폴리오” 형태로 명시하도록 할 수 있다.

둘째, 가치 사슬 기반 가치 창출 경로의 제시이다.

중기사업계획서 내 각 핵심사업(혹은 사업군)에 대해, 투입(예산･인력･인프라), 

활동(연구개발･실증･정책연구･협력 활동), 산출(논문･특허･표준･정책보고서･

데이터･시제품 등), 결과(정책 반영, 산업 채택, 사회 문제 개선, 위기 대응 능력 

제고 등), 영향(국가 전략 달성, 산업･사회･안보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 등)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간단한 도식･표 형태로 제시하도록 요구하면, 기획재정부 

및 과기정통부는 단순히 예산총량과 증가율만이 아니라, 각 사업이 장기적으로 

어떤 공공가치를 지향하는 구조인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이후 예산편

성지침, 정부 투자방향, 재정운용계획 등 상위문서에서 “어떤 가치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를 조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중기사업계획서 단계에 출연연 가치 기준을 반영하는 것은, 연도별 예산 

편성이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사전에 합의된 가치 방향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 되도록 만드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나. 정부 투자방향 및 예산안편성지침 단계 : 가치 기준의 상위 정책 반영

기획재정부 예산안편성지침과 과기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투자 방향 문서는, 각 

부처의 연도별 R&D 예산요구의 공통 최소 기준과 방향성을 규정한다. 이 단계에서 

출연연 가치 기준을 반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가연구개발투자 방향 문서에 가치 축 명시이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3대 게임체인저, 12대 전략기술, 9대 기술분야 등 기술･분야 

중심의 투자방향을 제시해왔다. 여기에 더해, 각 전략 분야별로 경제･산업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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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문화 가치, 정책･공공서비스 가치, 윤리적 가치, 국가안보 가치 등 이 중 

어느 영역에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둘 것인지 가치 우선순위 축을 명시함으로써, 

부처별･기관별 예산요구가 단순 기술목록 나열을 넘어 “가치 지향적 투자 계획”이 

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둘째, 예산안편성지침 내 출연연 가치 기준 연계 항목 신설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안편성지침의 연구개발 부분에 “각 사업별로 공공가치 기여 영역을 

선택･서술할 것”, “출연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출연연 가치 기준과의 

정합성 및 가치 사슬(논리 모형)을 요약 제시할 것” 과 같은 항목을 신설하면, 

부처･기관은 예산요구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치 기준을 고려해 사업을 설계하게 된다. 

이는 뒤에서 설명할 연구회･출연연 단계의 자료 작성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다. 과기출연연･연구회 단계에서의 활용

(1) 연구회의 예산요구기준 수립 시 : 가치 기준 내재화

연구회는 과기정통부･기획재정부의 상위 지침을 바탕으로 과기출연연 예산요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각 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출연연 가치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조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다.

첫째, 예산요구기준 양식에 가치 항목 포함이다. 연구회는 예산요구 서식에 “기관 

미션 및 국가전략과의 정합성”을 설명하는 항목, “가치 영역별 기여도” 항목, “가치 

사슬(논리 모형) 요약(투입–활동–산출–결과–영향의 핵심 연결)” 항목 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각 출연연은 예산요구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사업･과제를 어떤 가치

사슬 위에 배치할 것인지 고민하도록 유도되며, 연구회는 기관･사업 간 포트폴리오를 

가치 관점에서 비교･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둘째, 전략연구사업･대형과제의 가치 기준 필수화이다. 예산 규모가 크고 파급력이 

높은 대형･전략연구사업의 경우, 임무정합성, 사회책임성(안전, 환경, 사회･기술

안보, 윤리 이슈 등), 정책활용성(정책 반영, 제도 개선, 표준･규제 마련 가능성)을 별도의 

섹션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예산요구 단계에서부터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 어떤 

공공 문제에 대응하는가”를 명확히 서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과기출연연 예산요구(안) 작성 시: 가치 기반 논리 서술

각 출연연은 연구회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인건비, 주요사업비, 경상운영비 등을 

산출하여 예산요구(안)를 제출한다. 이때 출연연 가치 기준은 다음과 같은 방식

으로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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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예산요구 근거자료에 ‘가치 단락’ 신설이다. 기존 예산요구 근거자료는

기관 일반 현황, 환경 변화 및 정책 여건, 사업 체계 및 전략, 예산 요구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왔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구성요소로 “본 기관의 중장기 

전략과 금번 예산요구가 어떠한 가치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는지” 를 종합적으로 

서술하는 “가치 단락”을 포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산요구 문서 자체가 “가치 

중심 스토리라인”을 갖추게 된다.

둘째, 총괄표･통계자료의 가치 관점 해석이다.

기존 총괄표와 통계자료는 예산액 증감, 인력 규모, 사업 수 등을 중심으로 작성

되어, 심의자는 “얼마를, 어디에, 어떻게 쓰려 하는지”는 파악할 수 있지만, “왜 

그 방향이 공공가치 측면에서 중요한지”는 서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출연연 

가치 기준을 적용하면, 예산 구조 변화의 가치적 의미를 함께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선명하고 합리적인 설명이 되어야 한다.

셋째, 대･중과제 설명자료의 가치사슬(논리모형) 표준화이다.

출연연은 그간 대형과제 설명에서 목표, 내용, 기대효과를 개별적으로 서술해 

왔다. 여기에 투입–활동–산출–결과–영향 구조를 간단히 표･도식으로 정리하여 

포함하게 되면, 심의자는 짧은 시간 안에 이 과제가 가치사슬 상 어느 단계에 강점을 

두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지점을 지향하는지, 과제 간 포트폴리오 상 중복･

공백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3) 연구회 전문가위원회･이사회 심의 시: 가치 기준 체크리스트 활용

연구회 전문가위원회와 이사회는 기관별 예산요구(안)를 심의하면서, 정부 투자

방향과의 정합성, 사업체계의 합리성,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이때 출연연 

가치 기준은 체크리스트 및 평가 메모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첫째, 가치 포트폴리오 균형성 검토이다.

한 기관 내에서 예산이 특정 가치 영역(예: 경제적 성과)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고, 사회･환경･RRI･안보 가치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지 여부를 검토

한다. 필요한 경우 연구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기관별 가치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가치 창출 경로의 설득력 검토이다.

대형 사업의 경우, 제시된 가치사슬(논리모형)이 실제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

하며, 인과 구조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목표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거나, 산출물과 결과･영향 사이의 연결고리가 불명확한 

경우, 사회･안보･정책적 가치에 대한 서술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경우 등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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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구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회는 예산 조정 뿐 아니라 사업 

구조의 질적 개선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라. 정부 및 국회 단계에서의 활용

(1) 가치 기준 기반 배분･조정 논리 강화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주요사업비를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R&D 예산을 세부 검토

하며, 부처･기관･사업 간 우선순위와 조정 방향을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 출연연 

가치 기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첫째, 예산요구 근거자료와 가치 기준의 정합성 검토이다.

과기정통부는 예산요구 근거자료에서 제시된 가치 창출 경로, 대표성과, 파급

효과가 실제 예산 규모와 사업 설계와 논리적으로 일치하는지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극히 제한된 예산과 짧은 기간에 장기적･구조적 파급효과를 주장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 조정 또는 재설계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정책･기술 분야별 가치 우선순위 반영이다.

과기정통부가 설정한 분야별 가치 우선순위(예: AI의 윤리･RRI, 에너지의 환경･

안보, 바이오의 안전･보건, 국방기술의 국가안보 등)에 비추어 각 출연연 예산

요구의 방향성을 평가함으로써, 전략 분야 간 가치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심의 단계별 역할 특화이다.

1~4차에 걸친 심의 과정에서 각 차수의 역할을 가치 기준과 연계하여 차별화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심의 단계마다 “무엇을 중점적으로 볼 것인지”를 

명확히 할 수 있고, 각 단계가 서로 다른 가치를 보완적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전제 조건은 현행처럼 비목별로 예산 배분조정 검토를 하지 

않아야 한다.

(2) 가치 중심 전문가 평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회는 과기출연연을 포함한 R&D 예산안을 보다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정책 아젠다와 연계하여 검토한다. 이때 출연연 가치 기준은 

전문가들이 예산안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분석 틀과 질문 리스트의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문가들이

“이 사업은 어떤 공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가?”, “과학기술적 성과 외에 경제･

사회･환경･안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국가전략기술･안보 전략･사회적 



출연연의 합리적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기관 가치 기준 탐색 연구

148

요구와의 정합성은 어떠한가?”, “RRI 관점에서 잠재적 위험과 책임 있는 대응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가치 기준을 기준으로 한 가이드 

질문 세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문위원회는 개별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을 

넘어, 공공가치 관점에서의 전략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3) 기획재정부 및 국회 단계: 가치 기준 기반 설명과 정당성 확보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국가 전체 재정운용 관점에서 연구개발예산의 규모와 배분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출연연 가치 기준은 예산항목의 “존재 이유”와 “국민에게 

돌아가는 가치”를 설명하는 언어를 제공한다.

첫째, 예산 항목의 존재 이유를 공공가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

과기출연연 예산이 단순한 기관 유지비가 아니라, 어떤 전략기술을 확보하고, 

어떤 사회･환경･안보 위험에 대응하며, 어떤 산업･지역･취약계층에 혜택을 

주는지를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예산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정치적･재정적 질문에 대한 구조화된 답변 제공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자주 제기되는 “국민이 체감할 성과는 무엇인가?”, “예산 

대비 효과가 충분한가?”, “다른 부처･기관과 역할이 중복되지 않는가?” 와 같은 

질문에 대해, 가치 기준과 연계한 일관된 설명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예산을 둘러싼

논의를 보다 생산적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마. 기타(출연연 연차보고서 목차에 활용)

출연연 가치 기준은 예산 요구와 심의 과정에서의 평가 기준을 넘어,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고 성과가 발생한 이후 그 가치가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성과관리･책무성 강화 도구로 확장될 수 있다. 특히 각 기관이 매년 발간하는 

출연연 연차보고서는 연구개발활동의 결과를 국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문서이자, 예산심의 이후의 환류(feedback) 메커니즘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다. 따라서 연차보고서에 출연연 가치 기준을 체계적으로 내재화

하는 것은 ‘가치 중심의 예산편성–집행–성과–재투자’로 이어지는 통합적 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연차보고서의 기본 체계에 가치 기반 항목을 신설･재구성해야 한다. 기존 

연차보고서는 기관 일반 현황, 주요 사업 실적, 연구성과, 재무현황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으나, 이러한 구조만으로는 출연연이 창출한 공공가치를 직관적

으로 드러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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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치 실현 성과(Value Realization Performance)’ 장(章) 신설이다. 

이 장에서는 해당 연도 기관의 사업 수행성과를 출연연 가치 기준의 세 가지 축인 

임무정합성, 사회책임성, 정책활용성에 따라 구조화하여 기술한다.

임무정합성 측면에서는 기관 설립 목적과 국가전략기술･중장기 R&D 계획 간 

정합성을 중심으로, 한 해 동안 해당 임무 수행의 강점을 입증하는 대표 사업, 신규

역할 수행, 새로운 기술 영역 개척 등의 사례를 제시한다. 또한 기관별 핵심미션지표

(KPI)와 연계해 임무 달성 수준을 정량적 수치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예산투입 

대비 ‘정당성’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사회책임성에서는 연구성과가 산업경쟁력, 국민 안전, 환경･문화, 기술안보, 사회

복지 등 다양한 공공가치 영역에 미친 구체적 영향을 정량･정성 지표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저감량, 지역 일자리 창출,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기술윤리 

교육 이수율, 연구 개방성과･포용성 강화 사례” 등의 세부 항목을 병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활동이 국민 체감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정책활용성에서는 연구 결과가 정부의 정책 수립･제도 개선･표준 제정･국제 

협력 등에 활용된 구체적 사례를 기술한다. 또한 각 정책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

체와의 협력 정도, 정책 반영률, 제도 개선 효과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정책 연계

성과’의 실질적 수준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가치사슬 기반 통합성과맵(Value Chain Performance Map)’ 도입이다. 

이는 기관과 주요 프로그램별로 예산 투입–활동–산출–성과–영향의 단계별 흐름을

하나의 체계적 도식으로 정리하는 방식이다. 각 단계에는 단순 지표뿐 아니라 가치

전이 경로(value transition path)를 명시하여, 예산이 어떻게 구체적인 공공 가치로 

전화(轉化)되었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연구장비 투자 → 핵심

기술 확보 → 산업 표준 도출 → 정책 반영 및 제도 개선 → 국민 생활 안전 향상”의 

연쇄 구조를 보여주면, 심의자의 이해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기관 내부적으로도 

성과 관리와 전략 재설계의 기준이 명확해진다.

셋째, ‘가치 포트폴리오 균형 분석 항목’ 추가이다. 이는 기관이 연간 수행한 

사업을 가치영역별로 분류하여, 경제･사회･정책･RRI･안보 등 각 가치유형의 

투자 및 성과 비중을 표와 그래프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관의 가치 지향 

편향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투자 조정이나 사업 구조 개편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연구회는 이를 종합하여 출연연 간 가치 포트폴리오 비교표를 

작성･공유함으로써 시스템 차원의 정책정보로 발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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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연차보고서와 차년도 예산요구 간 연계 관리 체계 구축이다. 전년도 연차

보고서의 가치사슬 및 주요 지표 데이터가 다음 해 예산요구 근거자료 작성 시 

자동 호출되도록 시스템 연동을 설계한다면, “성과–예산–평가–환류”의 선순환을 

데이터 기반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구회 차원의 표준지표 및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고, 기관별로 관리되는 연구성과 DB와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체계는 예산심의 단계에서 동일 가치언어를 사용하는 기반이 되며, 특히 

기획재정부 및 국회 단계에서 예산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데 실질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차보고서의 대외 소통 기능 강화이다. 가치 기준은 단지 내부 

행정용 평가 틀을 넘어, 국민에게 출연연의 사회적 존재 이유와 공공성과를 투명

하게 전달하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연차보고서의 요약본, 대국민 홍보

자료, 영문판 브로셔 등에도 ‘가치 축(Value Axis)’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권장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은 단순 연구성과가 아닌 “출연연이 

어떤 가치 체계 속에서 국가에 기여하는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기관 

신뢰 제고와 과학기술정책의 대국민 정당성 확보로 이어질 것이다.

이처럼 출연연 연차보고서에 가치 기준을 내재화하는 것은 평가체계의 복잡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투자가 어떻게 사회적･정책적 가치로 이어지는지를 

명료하게 구조화하는 일이다. 결국 이는 출연연 고유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핵심 기반이자, 정부와 국회가 출연연 투자 방향과 규모를 판단할 때 

신뢰도 높은 판단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표 5-3> 연차보고서 작성지침(예시)

[출연연 연차보고서 작성지침]

Ⅰ. 기관 일반현황

  1. 기관 설립 목적, 법정 임무, 비전･미션 체계

  2. 조직 구조, 인력 및 연구인프라 현황

  3. 주요 기관 정책 및 중장기 전략 개요

Ⅱ. 주요 연구개발사업 및 활동 개요

  1. 연간 주요사업 현황(대형･전략･핵심사업 중심)

  2. 사업별 예산집행 개요(전년 대비 증감 포함)

  3. 주요 연구활동, 협력사업,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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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출연연 가치 기준 기반 성과 보고

  1. 임무정합성 성과

   1.1. 기술･정책 정렬도: 기관 임무 및 국가전략기술, 중장기 R&D 투자방향과의 연계 구조

   1.2. 핵심사업별 임무 기여도:

    (예시) ○○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 국가전략기술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대응

    (예시) 성과지표: △△기술 자립도 향상률(%) / 신규 핵심인프라 구축 건수(건)

   1.3.  임무달성 KPI 및 주요 성취 보고표: 구분 기관임무 영역 대표사업

주요성과 기여 지표

    (예시) 혁신성장 기반 구축 탄소중립 기술확보 ○○사업 △△기술 TRL 6 달성

기술자립도 +15%

  2. 사회책임성 성과

   2.1. 공공가치 창출 효과: 경제･산업･사회･환경･안전 등 다섯 영역별 영향 분석

    (예시) 산업 가치: 수출형 모듈 기술개발로 중소기업 매출 증대 △억 원

    (예시) 사회 가치: 재난 대응 기술 현장 적용, 안전사고 확률 △% 감소

    (예시) 환경 가치: 온실가스 저감량 △톤, 재활용 기술 활용률 △%

    (예시) RRI･포용성 가치: 연구윤리 교육 참여율, 성평등 연구환경지수 등

    (예시) 가치 파급맵 예시 (도식) : 연구개발활동 → 성과창출(논문･특허･정책반영) → 사회문제 

대응 → 국민 체감 가치 실현

  3. 정책활용성 성과

   3.1. 정책 반영 실적: 반영 정책명, 소관 기관, 반영 형태(제도･예산･표준･규제 등)

   3.2. 기여 문헌･자료명 및 근거 제시

   3.3 정책 연계 사례표 : 정책과제명 반영기관 출연연 기여내용 정책 반영시점

반영유형 등

   ※ 파급효과 도표화: 제도 개선･표준 제정･법안연계 등 변화를 시각적 흐름도로 제시

Ⅳ. 가치사슬 기반 통합성과맵

   ※ 개념: 투입–활동–산출–성과–영향의 단계별 흐름에 맞춰 각 사업의 가치창출 경로를 도식화

   ※ 표준 양식 예시: 투입(Input), 활동(Activity), 산출(Output), 결과(Outcome), 영향

(Impact)

   ※ 활용방식: 각 대형･중점사업별 1개 표 필수 수록

   ※ 기관 차원의 ‘종합 가치사슬맵’ 추가 (부록 또는 요약판에 포함)

Ⅴ. 가치 포트폴리오 균형 분석

   ※ 목적: 기관 사업 구조가 특정 가치영역(경제–사회–정책–RRI–안보)에 치우치지 않는지 

점검

   ※ 예시 그래프: 원형그래프 또는 막대그래프 형태로 ‘투자 대비 가치 영역 비중(%)’ 표시

   ※ 전년 대비 변화율(±%) 및 균형 수준 평가 포함

   ※ 균형 지수 관련 통계 부록화하여 다음 연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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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재정 현황 및 운영 효율성

1. 예산집행 현황, 단위사업별 소요비 분석, 주요 재정성과 지표

2. 인력･자산 효율성 평가, 외부재원 확보 노력 등

Ⅶ. 향후 계획 및 가치기반 개선 방향

1. 차년도 기관 전략 목표 및 가치관점의 예산 요구 방향

2. 사회책임성･정책활용성 보강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

3. 연구회 및 과기정통부･기재부 심의에 대비한 가치 서술 개선 로드맵

Ⅷ. 부록

1. 기관별 주요성과 세부 데이터

2. 가치사슬 시계열 데이터 (3년 이상)

3. 기관별 가치지수(예: 사회･정책･안보 기여도) 산정결과

[작성 시 유의사항]

   ※ 정책 보고서 수준의 객관적 표현, 단순 성과 나열보다 가치 창출 논리 중심으로 작성

   ※ 양식 표준화: 표･도식은 연구회 통합 서식으로 통일, 데이터는 CSV/XML 형태로 전송 

가능하도록 설계

   ※  연계 활용: 전년도 연차보고서의 ‘가치사슬표’가 다음 연도 ‘예산요구 근거자료’에 자동 

연동될 수 있도록 데이터 인덱스 통일

   ※ 검증체계: 보고서 발간 전, 각 가치영역별 검토위원(사회책임･정책활용 등) 사전 검증 

절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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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치 기준 도입이 가져올 예산심의 체계의 변화

출연연 가치 기준을 예산심의 전 과정에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기대된다.

첫째, 단기 성과 중심에서 공공가치･중장기 임무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이는 

논문･특허･기술료 등 양적 성과 위주의 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사회･경제･환경･

문화, 국가･경제･사회･기술안보, 정책･제도 개선, RRI･연구윤리･연구보안, 지식

생태계･인적자본･조직학습 등 포괄적 가치 영역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확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각 개별 기관의 가치 보다는 비목별 쓰임새에 

집중을 하고 있는 현행 체제에서의 과감한 이탈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각 이해

관계자의 실무 측면에서도 상당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 예상된다.

둘째, 다수 심의 주체 간 기준의 일관성 확보이다.

연구회,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획재정부, 국회 등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심의주체가 공통의 가치 틀 위에서 예산을 논의함으로써, 중복된 요구, 상이한

기준에 따른 혼선에 대한 불투명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 예산요구 기관의 행정부담 감소 및 자료의 질 향상이다.

사전에 정리된 가치 기준, 양식,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료를 준비하면, 기관은 

매년 형식만 조금씩 바뀌는 요구에 끌려다니기보다, 자신의 미션과 가치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축적･업데이트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예산요구 문서의 

질을 높이고, 심의 과정에서의 이해･협의를 수월하게 만든다.

넷째, 국민에 대한 설명 가능성과 책임성 강화이다.

출연연 예산을 단순히 “얼마가 투입되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가치와 임무를 

위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투입되었는가” 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게 되면, 공공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과학기술정책의 정당성이 

강화된다. 요컨대, 출연연 가치 기준의 예산심의 반영은 하나의 평가도구를 추가

하는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국가 연구개발 거버넌스를 성과 중심 체계에서 가치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구조적 개혁의 출발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출연연을 

단순한 성과 생산기관이 아니라, 국가 전략, 사회문제 해결, 국민 삶의 질과 안보를

책임지는 공공가치 창출 기관으로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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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요약 및 결론

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출연연이 창출하는 유･무형의 가치를 다차원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배분･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 

가치 기준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기존의 출연연 평가･예산 심의 

체계가 논문･특허･기술료 등 정량적 성과에 편중되어 왔다는 점, 그리고 출연연이 

수행하는 국가임무형 연구의 본질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는 먼저 경제학･정책학･경영학･공공가치이론, 책임 있는 연구혁신, 조직가치 

및 성과관리 이론 등을 폭넓게 검토하여 출연연의 가치 개념을 이론적으로 구조화

하였다. 이어 미국 DOE 산하 국립연구소, 영국과 호주의 연구수월성평가, 독일･

프랑스 공공연구기관 등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가치영역과 

제도 설계 방식, 평가･예산 연계 구조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이론 및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출연연 가치 기준은 총 10대 가치영역

① 과학기술 혁신 가치, ② 산업･경제 가치, ③ 사회･환경･문화 가치, ④ 정책･

제도 가치, ⑤ 국가안보･기술안보 가치, ⑥ 협력･연계 역량, ⑦ 연구환경･조직

역량, ⑧ 책임 있는 연구･혁신, ⑨ 거버넌스･윤리･책임체계, ⑩ 인재･지식 확산 

으로 정리되었다. 

출연연 가치 기준은 투입–활동–산출–결과–영향으로 이어지는 논리모형 기반 

가치사슬을 중심축으로 구성되며, 장기적･무형적 성과까지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가치 기준이 실제 예산 심의 과정(중기사업계획서 → 

예산안편성지침 → 연구회 예산요구 → 과기정통부･기재부 심의 → 국회 심의)

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단계별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출연연 가치 기준은 단순한 평가 지표가 아니라, 국가 연구개발 투자 의사결정 

과정 전반의 일관성･정당성･전략성을 강화하는 상위 판단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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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본 연구에서는 출연연을 비롯한 국내외 공공 R&D 기관의 가치 개념과 유형과 

이를 분석하기 위한 문헌을 살펴보고 관련 국내외 사례를 기반으로 가치 기준을 

도출하였다았다.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출연연 가치의 개념은 복합적이다. 현재 주요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은 

출연연이 전통적인 연구성과의 기준이었던 과학적 수월성(논문, 특허 등)을 창출

하는데 더하여, 사회･경제적 가치와 공공정책 기여, 나아가 책임성과 윤리성까지 

포괄하는 다층적 가치를 창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출연연의 존재 목적이 

단순 지식 생산을 넘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에 있음을 재확인

시켜준다. 이러한 현상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발전에 이바

지해야 한다는 “공공 가치 과학”의 관점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Bozeman, 

2020), 출연연은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에 서 있다.

둘째, 출연연이 창출하는 가치는 유형성과 무형성을 모두 지닌다. 유형 가치는 

비교적 식별･계량이 쉬운 반면, 무형 가치는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 성과의 토대가 

된다. 연구인력의 역량, 조직에 축적된 지식자산, 대외 협력네트워크와 신뢰 등은 

한 순간에 측정하기 어렵지만 꾸준히 관리해야 할 핵심 자산이다. 이에 따라 오스

트리아, 독일 등에서는 연구기관의 지적자본보고서를 발간하여 무형 자산의 상태와 

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왔으며 (Leitner, 2004), 우리나라도 일부 출연연에서 

인적자원 지표, 협력활동 지표 등을 성과관리 체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앞으로 

출연연의 평가와 경영은 유형 성과뿐 아니라 무형 역량의 축적과 활용을 균형 

있게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셋째, 가치 평가 방법론 측면에서, 정량지표와 정성평가의 조화가 핵심으로 

작용한다. 계량적 성과지표는 객관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공하지만, 자칫 단편적 

성과주의로 편중될 우려가 있다. 반대로 정성적 평가는 풍부한 맥락과 의미를 

반영할 수 있으나, 주관성 시비와 비교의 어려움이 있다. 선행 연구들은 이 두 

지표를 통합한 혼합평가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paapen & van 

Drooge, 2011). 예를 들어 정량지표로 기관 전체의 성과 추이를 모니터링하되, 

중요한 성과에 대해서는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그 사회적 영향과 기여를 심층 서술

하고, 외부 전문가가 이를 검증･평가하는 방식이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산업계, 정책 고객, 시민 등)을 피드백 받아 성과를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다중관점평가도 가치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평가지표의 형식적 달성도만을 보는 것을 넘어, 진정한 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평가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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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국제 비교를 통해 볼 때, 각국 출연연 평가 체계는 공통된 방향성을 가지면

서도 고유한 특색이 있다. 미국 등은 성과의 경제적 파급과 혁신 기여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영국과 유럽은 사회적･지역적 영향, 책임 혁신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Williams et al., 2025). 독일, 일본 등 기술 응용 강국은 산업 경쟁력과 

연계한 성과지표를 중요시하며, 한국은 최근 사회문제 해결과 국가 전략기술 분야 

기여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각국의 과학기술정책 목표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서, 보편적 가치지표와 국가별 특화 지표의 조합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우리나라 출연연 평가도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되 한국 사회의 기대와 필요에 

부응하는 지표의 현지화와 평가 프레임의 지속 개선이 요구된다.

다섯째, 출연연의 가치 기준 결과는 단순히 사후적으로 성과를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연구전략과 정책 개선으로 환류되어야 한다. 문헌에 따르면 평가를 통한 

학습과 피드백이 기관의 지속적 성장에 필수적이며 (Arnold et al., 2013), 평가

과정 자체가 연구자에게 공공가치 창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적 기능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평가 지표와 방법을 설계할 때 기관의 목표설정, 자원배분, 

연구 문화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건설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단순 양적 목표 달성이 아니라, 임팩트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지표 설계와 피드백 제공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출연연의 가치는 다차원적이며, 이를 정의하고 측정하는 일은 과학

기술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가치 분석의 이론적 

기반 및 방법론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제 이를 실무 정책에 구현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출연연이 본연의 임무인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번영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가치 판단과 지원체계를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출연연 가치 기준은 향후 정책･제도 설계에서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금까지 출연연의 예산 편성, 기관평가, 

성과관리 체계는 주로 정량성과 단기성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국가전략기술 확보, 사회문제 해결, 책임･안보 가치와 같은 장기･무형적 성과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가 제시한 가치 기준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출연연의 가치 창출을 과학기술 혁신 가치–경제･산업 가치

–사회･환경･문화 가치–정책･공공서비스 가치–책임･윤리 가치–안보 가치 등 다층적

관점에서 구조화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개념적 정리 수준을 넘어 예산기획–사업

설계–기관평가–전략수립 전 과정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 판단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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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가치 기준은 단일 기관 차원의 성과 관리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포트폴리오 재설계와 정책 조정에도 활용될 수 있다. 가치 관점에서 출연연 사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기관 간･사업 간 중복과 공백을 식별하고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투자 균형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과학기술정책을 단순한 기술 중점 투자

에서 벗어나, 국가적･사회적 성과 중심의 가치 기반 투자로 전환하는 기반을 제공

한다. 특히 최근 기후위기, 기술패권 경쟁, 초고령사회 등 복합적 정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의 목적과 기여를 명확히 하는 가치 중심 접근이 필수적

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출연연 가치 기준을 실제 예산 편성, 사업 기획, 평가 자료 작성에 

적용하는 실증적 적용 연구와, 가치 요소 간 상호관계와 가중치를 도출하는 정량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부처･출연연･연구회･기획재정부･국회 등 다양한 정책 

행위자 간 의사결정 과정에 가치 기준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거버넌스 

모델 설계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와 제도화 노력이 병행될 때, 

출연연은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핵심 실행기관으로서 보다 명확한 전략성과 공공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출연연 가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예산･평가 체계에 적용 가능한 가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출연연이 국가적･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재정･평가･전략 체계를 혁신하는 출발점을 

제공하였다. 앞으로 이 가치 기준이 다양한 정책 도구와 운영체계에 통합･정착됨

으로써, 출연연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과학기술적 성과를 지속적

으로 창출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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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의의 및 한계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주요 의의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가. 출연연 가치를 구조화하는 최초의 종합 프레임워크 제시

국내에서는 그동안 출연연의 역할 변화, 가치 창출 구조, 공공적 기여를 체계적

으로 분류･정의한 연구가 부재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사례･정책 환경을 종합하여 

출연연의 가치를 10대 가치영역으로 구조화하고, 정량･정성･무형 성과를 아우르는

새로운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는 출연연의 “존재 목적과 공공적 역할”을 명확히 

정의한 첫 번째 표준화된 기초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나. 정량 중심 평가에서 가치 중심 판단으로의 전환 제안

기존 기관평가와 예산 심의는 논문･특허･기술료 등 성과지표 중심으로 이루어져 

출연연 본연의 임무와 장기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적 

성취, 경제･사회･환경･문화적 파급 효과, 정책･제도 개선, RRI･윤리･안보, 조직

역량･지식생태계 까지 포괄하는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관점과 현재 제도권의 

패러다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예산 체계 

뿐만아니라 나아가 관련 평가의 질적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 국가 R&D 예산 편성･조정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실제적 도구로 설계

본 연구는 단순한 개념화 수준이 아니라, 중기사업계획서, 정부 투자방향, 예산

안편성지침, 연구회 예산요구기준, 과기정통부･기재부 심의 문서, 국회 제출 자료 

등 실제 문서 검토 절차에 맞춰 가치 기준을 적용하는 실질적 활용 방안을 제시

하였다. 즉 이론적 연구가 아니라 실제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프레임”을 제공한 점에 의의가 있다.

라. 국가안보･기술안보 시대에 적합한 가치 체계 재정립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기술패권 경쟁, 감염병･재난 대응, 정보･데이터 보안 

등 국가안보와 연구개발이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가치 평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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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지 않던 국가안보, 기술안보, 경제안보, 사회안보의 개념을 가치 영역 구조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이는 출연연이 국가 전략기술 확보의 최전선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정책적 차원에서 정당화하고, 미래 지향적 R&D 정책 설계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보완 방향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가. 정량 분석 기반이 제한적

가치 영역 및 가치사슬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성적 문헌 조사,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분석이 주축을 이뤘다. 도출 과정에서 계량화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졌으나 본 과제에 필요여부, 연구 추진 여건상 실행되지 못하였다. 출연연 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가치 영역별 산출물–결과–영향 간 인과 구조 분석, 계량모형 

기반 가치 예측 모델, 기관별 투입 대비 가치 창출 효율성 측정 등은 본 연구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으로 남겨졌다. 향후에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량모델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구조화된 모델 미적용

본 연구는 출연연이 창출하는 가치를 다차원적으로 식별하고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 문헌연구, 해외 사례분석, 전문가 검토를 종합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가치 

기준 도출 과정에서 구조화된 정량 검증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

한다.

첫째, 가치 기준의 계층 구조 설정과 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 도출 과정에서 AHP, 

델파이 등 신뢰도･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 분석기법을 적용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제한된 기간과 자료 제약으로 인해 이러한 구조적 모델링을 적용하기

보다는, 전문가 인터뷰 및 의견수렴 중심의 정성 검증 수준에서 가치 기준을 확정

하였다.

둘째, 전문가 검토 또한 그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았고, 기관별･분야별 대표성을 

완전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도출된 가치 기준은 이론적･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었으나, 통계적 신뢰도･구조적 일관성을 계량적으로 검증하는 수준

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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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가치 기준의 적용 가능성과 우선순위의 정책적 활용성에 대한 검토 역시 

주로 정성적 정책 분석과 전문가 판단에 기반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향후 실제 

예산편성･배분･평가 프로세스에 적용할 때 가치 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 정책적 

가중치 설정 등에 대한 정량적 근거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다. 출연연 기관별･분야별 차이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

과기출연연 23개 기관은 기초와 응용, 공공정책연구와 산업기술, 환경･에너지･

기계･정보통신 등 매우 다양한 목표와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치 기준은 공통 프레임으로는 적합하나, 기초과학형 기관, 국가전략기술형 기관, 

사회･환경분야 기관, 안보･원자력 중심 기관 간 가치 비중의 차이를 정교하게 반영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관･사례･계량자료 분석이 필요하다.

출연연 가치 기준이 실제 예산심의 과정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연구회–과기정통부

–기재부–국회 간 조정 서식･양식의 표준화 뿐만아니라 관련 전문위원, 이해

관계자의 교육과, 조직과 절차의 실제 운영 변화 등 제도적 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입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실제 제도 변경까지는 추가적인 정책 협의와 

시범 운영이 요구된다.

3. 종합적으로 본 연구의 의미

본 연구는 출연연을 단순한 연구성과 생산기관이 아닌, 국가 전략･사회문제 해결･

국민 삶의 질･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공공가치 창출기관으로 재정의하는 이론적･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가치 기준을 예산심의 체계에 도입함으로써 국가 

R&D 투자 구조의 전략성과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혁신 방향을 제시

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출연연 가치 기반 분석 체계, 가치 기반 예산 

배분, 기관별 맞춤형 가치 프로파일 등 다양한 후속 연구･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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